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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만일 국제사회가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 바라는 것이 하나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transition)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북한

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건재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세계경제에서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민주

적 질서와 다양한 사회계층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시민사회의 건설 또한 요원

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변모시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북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사회

는 한시라도 빨리 북한경제가 순조롭게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하기를 바

란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규범에 순응

함으로써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스스로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후생증진을 통해 현대의 세계경제가 이

룩한 수많은 경제적 과실들을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간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주제가 바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바람과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 현상

이야말로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행을 예고하는 

전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가는 것과 정비례하여 이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논란 역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계획경제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따라서 북한경제 역시 언젠가는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이행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시각에 서면 당연히 외부세계는 북한의 시장화

를 돕는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주

민들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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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에 대한 매력을 더욱 

크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너무 순진한(naive)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북한당국 스스로가 시장을 착취(exploit)하여 이러한 계획경제의 강화

를 도모하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외부세계의 지원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

를 목표로 들어오는 외부세계의 지원을 북한당국이 능숙하게 착취함으로써 

현재 위기에 빠진 북한의 계획경제가 오히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기반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이해 역시 

더욱 정밀해지고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의 세계에

서는 이러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동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 또한 그 간격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정체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

까? 아니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았는

데도 왜 그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일까? 과연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매우 모험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참신하기도 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이제

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

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새로운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북한경제 또는 북한의 시장화라는 단어나 복잡계라는 단어 

가운데 어느 한가지에는 익숙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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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운데 한가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

도 두 단어 모두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 두 가지 용어를 

하나로 연결시켰을 때 그것이 갖는 이미지나 의미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글을 쓰는 필자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타의 연구진 역시 연구의 초기에는 두 용어를 하나로 

연결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마 본 연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문이 쇄도할 

것이다. 도대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일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시도하지 않는다. 특정의 사회현상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은 단순히 몇몇 문장으로 설명되기에는 언제나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본 연구의 전체 결과물을 통해 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최초의 모험적 연구를 드러내

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며, 따라서 이를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물 전체를 

제시한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본 연구의 시도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

는다면, 본 연구의 세세한 부분적 결과물의 성패에 상관없이 본 연구 자체가 

성공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아마도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본 연구에 대해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갖는 사람이라면 이 

글의 서론과 결론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모든 부분을 또한 

순서대로 꼼꼼히 읽어 내려가야 할 것이다. 물론 독자들에게 최대한의 인내

심을 요구하는 글은 언제나 불경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혼란의 

정도가 그만큼 크고, 따라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인내심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어 본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편의 상호 독립적인, 그렇지만 동시에 서로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개별 논문들과 이를 연결하는 머리말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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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다섯 편의 논문은 지금 쓰고 있는 머리말 

이후 각각의 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우선 2장의 논문은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가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복잡계적 분석방

법과 같은 조금은 생소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북한 시장화 연구의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환의 논리적 정당성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장이다. 이러

한 논리적 정당성의 구축을 기반으로 이후 제3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

를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정련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이란 시스템 변화의 일반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그것의 방법론을 북한의 시장화와 같은 특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석도구와 기법들을 이에 적합하도록 기술적으로 정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정련된 분석도구와 기법들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 및 이에 따른 북한의 경제 시스

템 변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제도

와 행위자, 그리고 북한당국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괄하며, 이를 

기초로 제5장에서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자 분석

을 북한의 시장 자체에 적용하여 토론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동일한 방법으

로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를 기업의 행위자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복잡계적 

분석의 기술적 계량적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경제의 이행과 시장화 현상을 

시물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

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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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
법의 도입 필요성 

본 연구는 복잡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만일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각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그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했

는데, 이번 연구에서 시도하는 시장화에 대한 연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

는가? 혹시 그것이 북한의 시장부문 규모 추정과 같은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

는 것은 아닌가? 둘째,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처럼 생소한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도입해야만 하는가? 

이 장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복잡계적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처럼 당연한 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만 비로소 본 연구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본 연구와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의 차별성 또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1.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현재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토론주

제는 아마도 ‘시장’일 것이다. 북한경제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매

우 광범위한 ‘자생적 시장화’의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북한경제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은 현재의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향후 그것의 

의미 있는 변화와 관련해서 더욱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념적인 차원에

서 북한경제의 의미 있는 변화란 결국 기존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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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transition)을 지칭하는데, 현재 북한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현

상은 이러한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징후 또는 증거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시장에 

대한 연구가 곧 그것의 이행 또는 경제적 체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시장

에 대한 문제의식이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외부세계의 체계적인 이해를 가로

막는 커다란 걸림돌의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1)
 

가. 비공식화 가설의 한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질문

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

동을 전제로 모든 사회적 질서가 형성된 사회를 말한다.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란 국가가 여타의 경제주체들에게 행정적 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계획(plan)을 전제로 모든 사회적 질서가 구축

된 사회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1)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종래의 ‘계획’에서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2) 종래의 계획을 전제로 설정되었던 모든 사회적 질서가 시장을 중심

으로 재편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와 같이 기

존의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된 모든 사회적 질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일반 

경제주체들의 일상생활에서만 시장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가정해 보자. 

1)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서울: 집문당, 2007);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
적응력,” 통일과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양운철, “분권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시장 현황
과 전망,”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세종연구소, 2009);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49호> (평
화문제연구소, 2008);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북한경제 제5권 제2호 <통권 제17호> (한
국수출입은행, 2008); 양문수, “조정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4대시장의 형성과 발달을 중심
으로,” 북한조사연구 제10권 제1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2006);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
과, 성격과 의미,” KDI북한경제리뷰 제7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4); 임현진, 정영철, “북한의 경제
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최봉대‧구갑우, “북
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
대북한연구 제6권 제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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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경우 시장의 확대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

고 있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이행과는 전혀 무관한 북한 사회주

의 경제 자체의 또 다른 발전 모습의 하나에 불과할까? 

물론 이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해답은 ‘북한에서의 시장의 확대는 궁극적

으로 북한 사회주의경제 자체의 이행을 몰고 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사회주의적 질서가 계획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니만큼, 실제의 경제행위

에서 이러한 계획이 무력화되고 시장으로 대체되어 나갈 경우, 언젠가 계획을 

전제로 설정된 사회주의적 질서 역시 새로운 시장적 질서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Informalisation)
2)

로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그간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에 지배적 

가설로 기능해 왔고, 그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의 확대는 곧 북한경제 자체의 

체제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안에서 과연 시장의 기능이 계속 

확대된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과거 소비에트와 

동유럽 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에서 성장하는 시장의 

역할은 매우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계획부문으로부터의 자원을 유

출시켜 계획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계획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오히려 계획을 강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 안에서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개념적으로는 

반드시 계획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여러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간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비록 현재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 또는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다. 즉, 사
회주의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계획부문의 활동보다 시장 또는 비계획부문의 활동이 자신들의 효용 및 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시장의 생산성이 계
획부문의 생산성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원이 계획부문에서 시장으로 이
동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Alexeev, M.,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in Lippert O 
& Walker M (eds.), The Underground Economy: Global Evidence of Its Size and Impact, (Vancouver 1997); 
Rutgaizer V., “The Shadow Economy in the USSR,” Berkele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No. 34, (February 1992); Alexeev M and Treml V., “The Gor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in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Economic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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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끊임없이 계속 

확대되어 종국에는 계획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기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쉽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난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비공식화 가설이 

하나의 완결된 가설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점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비공식화 가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과 관련된 또 다른 의문점은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경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비공식화 가설이 옳다면, 북한경제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변화하는 어떤 결정적 순간을 맞게 될 것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시장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데, 이것이 70% 이상이 되면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결정족으

로 변화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들에 

답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

도 비공식화 가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러

한 질문 자체가 시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비공

식화 가설이 북한경제 이행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가설체계라고 이름 붙이기

조차 쉽지 않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지배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비공식화 가설은 그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지도 않으며, 개념적으로 완

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직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시장에 대한 실질적 분석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 계획경제 가설의 한계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북한의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서의 가설과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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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또 다른 개념 또는 가설이 적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통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가설로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북한경제 자체

의 이행과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본다.
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에서 성장하는 시장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

나가 계획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현재의 북한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사실상 계획기능이 마비되었으

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생적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었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는 사회주의적 계획당국에게 1)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계획의 축소를 불러와 전체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지만, 2)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마비된 사회주의적 계획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공급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당국은 당시까지 자생적으로 발전하던 북한의 시장을 제도화함

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시장의 자원을 통한 계획기능의 복원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의 시장은 이처럼 계획당국에 의해 제도화된 시장이라

는 점에서 이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 또는 접근방법 역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의 난점이 존재하다. 하나는 북한에 있어 시장의 발전을 

과연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당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은 유명무실해 지고 있으며, 일반 경제주체들의 일상생활 대부분

은 자생적으로 발전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북한당국이 원한다고 해도,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여 그곳의 자원을 계획부문

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만일 북한당국의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비록 북한당국이 시장을 제도화하여 계획부문을 강화하려 시도한다

고 해도,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시장의 발전만을 더욱 부추겨 계획을 오히려 

3)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서울: KDI, 
2002.7) 연구에서 그는 2002년 ‘7‧1조치’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이라는 북한경제의 기본적 취약 요소들
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 조치의 목적이 북한 계
획경제시스템의 복구에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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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제

도화된 시장을 더욱 억압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시장을 사회주의적 계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

는, 현재의 북한 상황으로 볼 때, 국가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는 일면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의문점은 ‘그렇다면 북한경제의 이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는 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하

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향후 북한경제가 결국에는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밖

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의 시장을 논의

하는 이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북한의 시장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계획당국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면, 이러한 기본적 

문제의식 자체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경제

의 모습이 과거의 전일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경제의 이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

는 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의문시 

된다. 

다.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이처럼 현재 북한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는 근본적인 장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추동하고 있는 원동력이 북한의 경제이행에 대한 외부

세계의 관심이지만,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북한시장에 대한 연구 자체가 개

념적인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북한연구와 관

련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

다는 것을 가정하여 그 사회현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여타의 조건들이 변화할 때 대상이 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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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상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거꾸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이 이미 일정하다고 가정한 여타의 조건들(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의 

노사관계제도 아래에서 또는 그것의 특정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정한 상태에

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거꾸로 현재

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향후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거꾸로의 분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북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반대로 현재와 같이 

북한의 시장이 발전할 경우 이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에는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북한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학적 접근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일정한 (경제)제도와 구조를 전제로 한 상태

에서 특정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하는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특정의 경제현상이 이러한 제도 및 구조의 생성, 발전, 소멸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설명 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문제의

식, 다시 말해 북한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체

계에서 과연 이러한 설명 틀을 발견할 수 있을까?

2.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복잡계적 분석방법,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경제학 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른

바 진화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

회과학적 분석 틀 가운데 이른바 복잡계적 분석방법만이 유일하게 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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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과 발전, 소멸 등을 전면으로 다루어 그것과 일반 경제현상과의 연관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있어 기존의 경제학적 체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그것의 방법

론적 풍부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설명 틀이 바로 진화 경제학이기 때문

이다. 물론 이 장의 보론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단순히 

경제학적 체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방대한 이론(방법)체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복잡계적 분석방법 자체라기 보다는 북한의 시장

화 연구에 원용될 수 있는 그것의 경제학적 접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서에

서 우리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진화 경제학적 분석방법과 등치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가. 경제 시스템 변화의 일반 인식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무엇보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것이 제도와 구조

의 생성을 직접 개념화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및 구조의 생성을 기존 

제도 및 구조에서의 사회 현상을 토대로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복잡

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또는 구조의 생성을 창발(emergence)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발은 기존의 제도 또는 구조 속에서 자라난 

각 요인들이 기존의 제도 또는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따르면, 기

존의 제도와 구조의 활동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제도 및 구조에는 포섭되지 않는 매우 새로운 경제활동

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면 행위자들

은 기존의 제도 및 구조 밖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한 규칙을 통해 조직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원리가 충분히 발전되면, 

당연히 그것은 기존의 제도나 구조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구조는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규칙들을 

기존의 제도와 구조의 영역으로 새롭게 끌어들이거나 또는 이를 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제도와 구조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16

기존의 제도와 구조가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규칙들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스스로 변화해나간다면 이는 점진적인 제도화를 통한 

연속적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반면, 만일 기존의 제도와 구조가 이러한 

규칙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 대립하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종국

에는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규칙들이 기존의 제도와 구조 자체를 대체한다

면 이는 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복잡계의 창발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

화와 점진적·제도적 진화와 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의 과정 모두를 포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 왜 기존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 규칙들이 자기조직화라는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가 하는 점인데, 

복잡계와 진화 경제학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흥미로운 개념들을 발전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복잡계에서는 하나의 경제제도 또는 구조가 지속되

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정합성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정합성은 주어진 제도 

아래에서 각 경제주체가 제도 또는 다른 주체들에 의해 기대되어지는 행위를 

실행하는가의 여부를 개념화 하는 것이고, 거시적 자원의 기능 정합성이란 

이들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선택이 종합된 결과가 주어진 제도에서 

거시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생산하여 내는가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시장경제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일단 개별 경제주체의 차원에

서는 각각의 예산 제약식을 고려하여 동 제품의 수요를 줄이려는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가격이 안정되고, 이러한 가격 안정의 배후

에 있는 시장경제 자체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개별 경제

주체들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고 기대된

다. 다시 말해 이 경우의 행위 정합성은 수요를 줄이는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이러한 행위 정합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행위 정합성을 스스로 실현할 때 비로소 이것

이 모두 모여 거시적 가격 안정이라는 기능적 정합성 또한 유지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시장경제제도가 지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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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개별 경제주체가 실제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가의 

여부는 이와 관련된 여타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한 이들의 기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여타의 개별 경제주체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

가지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동 제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들은 실제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

를 줄일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총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

되는 등 거시적 안정성 또한 유지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가격제도 하에서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정합성이 모두 유지되어 

기존 제도가 안정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개별 경제주체들이 

동 제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른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들은 동 제품에 대한 수요

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일 것이고, 그 결과 동 제품 가격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동 제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기존의 가격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이의 변화를 유인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기존의 가격제도에서 나타난 

특정 제품의 가격상승이라는 현상이 이를 둘러싼 각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모두 파괴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변화와 새로

운 제도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나. 경제 시스템 변화의 현실 사례로서의 북한 시장화와 복잡계적 접근방법 

이러한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

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북한에

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유지한 채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시

장이 무한정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 

시장경제행위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적 제도로부터 제재를 당해 

그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북한의 경제주체

들은 시장행위를 수행하되 그 정도를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이

며,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은 전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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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현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북한에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된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북한당

국은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여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이 북

한의 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가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무한정 확대될 

것으로 믿거나, 또는 설사 기존 사회주의적 제도로부터 제재를 당하더라도 

스스로의 시장경제행위를 더욱 늘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와 정반대로 시장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통제

는 무력화 될 것이고,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밖에서 이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시장에 기초한 상호간의 질서를 형상해 나갈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시장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된 북한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 모두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장에

서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자기조직화와 이의 제도화 또는 진화를 포함

하는 이른바 새로운 구조의 창발로 인해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가 이행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복잡계적 분석방법

은 앞서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비공식화 가설 역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시장을 분석하는 경우, 1)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질서 안에서의 경제현상으로 

잔존하려는 경향과, 2) 반대로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창발로 나아가려는 경향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3)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북한체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분석하

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분석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주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가능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존의 북한시장에 대한 분석은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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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다행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이러한 

혼란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논의를 방법

론적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북한

경제 연구에서는 매우 생소한 복잡계적 방법을 원용하여 북한의 시장을 분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 북한 시장화 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있어 새로운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앞서와 같은 그것의 가설체계 또는 개념체계로서

의 우월성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이 북한의 시장화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이행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

는 현실적인 작업 방법론(working methods)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우리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념들을 토대로 북한경

제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들(operational 

definitions)과 계량적 설명모형(quantitative explanatory models)들을 구성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모형들을 활용하면 현재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과연 새로운 시장경제의 형성 또는 창발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당연히 이는 북한의 시장

화를 북한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토론하기 위한 최적의 현실적 방법론

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소 극단적인, 숫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기술적 설명 사례 1-시장화

이제 북한과 같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가 노동자 2명과 계획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노동자 2명은 모두 계획자가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운영 중인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매년 1인당 2원씩 총 4원을 생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산된 4원의 생산 가운데 절반은 계획자가 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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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영과 노동자에 대한 (정치경제적) 통제에 사용되며, 나머지 2원은 

각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1원씩 분배되어 소비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경우 

만일 노동자가 국영기업을 이탈하여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제행위를 수행한

다면, 그는 매년 1원의 소득을 얻어 스스로 자체 소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답

은 ‘아니오’일 것이다. 물론 노동자는 현재 고용된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나, 

여기에서 이탈하여 시장 활동에 참여하나 경제적으로는 서로 무차별 할 것이

다. 그러나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만일 노동자 1명이 

시장으로 이탈할 경우 국영기업의 생산은 연간 4원에서 2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분배 규칙을 적용한다면 계획자가 점유하는 부가가치

는 종래의 2원에서 1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자는 노동자의 

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가 점유한 2원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심할 경우 시장의 활동 자체를 불법화 

할 것이다. 노동자 역시 시장에서의 활동이 추가적인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

기 보다는 계획자로부터의 제재만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하려 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획자가 노동자를 전일적으로 포섭하여 통제하는 국영부문의 활

동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획자의 노력과 통제로 각 개별 

노동자가 계획부문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행위 정합성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 정합성이 실현되어 개별 노동자와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능적 정합성 또한 유지되는 것이다. 

<표 Ⅱ-1> 시장 부존재의 균제상태 예시

A) 출발점(Status Quo)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2 4 0 0 0

계획자 수취 1 1 2 0 0 0

노동자 임금 1 1 2 0 0 0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1원 소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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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균제상태(Steady State)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 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2 4 0 0 0

계획자 수취 1 1 2 0 0 0

노동자 임금 1 1 2 0 0 0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1원 소비 가능.

그런데 만일 이제 천재지변과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계획자가 소유한 

국영기업의 설비가 종래의 절반으로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국영기업의 생산

이 종래의 4원에서 2원으로 하락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기치 못한 

생산설비의 감소로 국영기업에 고용된 2명의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 사실상 

일거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종래의 분배 규칙을 적용하면, 계획자는 

국영기업에서 생산한 2원의 자원 가운데 1원을 점유하며, 나머지 1원은 각각

의 노동자에게 0.5원씩 임금으로 분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우선 각 노동자는 기업을 이탈하여 시장에서 일을 할 경우 

0.5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모두 시장에 참가할 유인을 

갖는다. 물론 계획자는 이를 통제하려 시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계획자가 보유한 자원은 종래의 2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진 노동자들을 

통제하기란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자칫 이러한 통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노동자 2명이 모두 국영기업을 이탈함으로써 계획자의 존립 근거

가 되는 국영기업 자체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는 계획자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 보다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계획자는 현재 국영

기업에서 사실상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 2에게 시장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그 대가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1원 가운데 0.3원을 계획자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 2는 시장에 참여할 경우 국영기업

에서 받던 0.5원 보다 0.2원의 추가 수익을 얻으므로 계획자의 명령을 받아들

일 것이다. 또한 이제 국영기업에는 노동자 1만 존재하므로, 동 기업이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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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의 가치 가운데 1원은 여전히 계획자가 점유하지만, 나머지 1원은 노동자 

1이 임금으로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1은 비록 시장이 존재하지만 

국영기업을 이탈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만일 그가 국영기업을 이탈하여 

시장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0.3원의 손실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계획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익이 된다. 우선 계획자는 국영기업에서 획득하

는 1원에 더해, 시장에서 세금으로 가두어 들인 0.3원 등 총 1.3원의 경제적 

자원을 지배하게 된다. 이는 시장을 불허할 경우 계획자의 소득인 1원을 능가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와 같이 시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

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 역시 사라진다. 노동자 2는 이미 시장에 참여하

고 있어 불만이 없으며, 노동자 1은 시장으로 이탈할 경제적 유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계획자의 정책에 반기를 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또는 

불법화 되었던, 시장이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사회주의 경제의 한 구성 부

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이 발생하고,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계획당국이 이를 

승인하여 제도화 시킨 것이 앞서와 같은 숫자 예의 한 가지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제 계획자는 이 나라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이를 통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모두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개별 경제주체로 하여금 기존의 행위 정합성을 일부 수정하거나 이탈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새롭게 유지시키려 

한다는 뜻이다.   

<표 Ⅱ-2> 부분적 시장제도화의 균제상태 예시

A) 출발점(Status Quo)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0 0

계획자 수취  1 0 1 0 0 0

노동자 임금 0.5 0.5 1 0 0 0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1원 소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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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균제상태(Steady State)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1 1

계획자 수취  1 0 1 0 0.3 0.3

노동자 임금 1 0 1 0 0.7 0.7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그 중 0.3원은 세금으로 납부, 0.7원을 소비.

(2)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기술적 설명 사례 2-시장화와 이행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에서 새로운 시장적 질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 반대의 사례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기

로 하자. 일단 앞서의 경제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시장의 생산성이 과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노동자 1명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종래의 1원에서 2원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참여하

고 있는 노동자 2는 이제까지 국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1을 설득하

여 시장에 참가시킬 강력한 유인을 갖는다. 만일 그가 노동자 1을 고용하는 

형태로 시장에 참가시킨다면, 이들 두 명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모

두 4원이 되고, 여기에서 계획자에게 납부하는 세금 1.2원(전체 소득의 30%)

을 공제하더라도 2.8원이 이들 수중에 남게 되므로,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경우 노동자 1과 2가 모두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 1이 시장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계획자의 존립 근거인 

국영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 경제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 1과 노동자 2의 시장적 관계만이 남게 된다. 만일 이들의 관계가 고용-

피고용 계약관계라면, 이제 이 경제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계획자는 기존의 체제이행을 의미하

는 이러한 변화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자는 이를 방지하고자 

진력할 것이다. 노동자 1과 2의 시장 참가유인을 없애기 위해 시장에서 거두

어들이는 세금의 비중을 대폭 높이거나, 아예 과거와 같이 시장의 활동 자체

를 불법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북한의 계획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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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장의 확산을 억제하는 퇴행적 제도역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요컨대 이제 이 경제에서는 시장의 생산성 증대라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여 기존의 계획부문에서 일해야 한다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유인 정합

성 자체가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경제주체들 모두는 이제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용-피고용 관계와 같은 새로운 규칙들을 자기조직화 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조직화가 현실화 될 경우 

이것 자체가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자는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규칙을 일부 받아들여 제도화 하는 대신, 이를 억압하

고 또한 이와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표 Ⅱ-3> 시장화에 따른 시스템 변화의 균제상태 예시

A) 출발점(Status Quo)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2 2

계획자 수취  1 0 1 0 0.6 0.6

노동자 임금 1 0 1 0 1.4 1.4

주: 시장의 노동자 1인 생산성 2월으로 증대, 그 중 0.6원은 세금 납부, 1,4원은 소비 
가능.

B) 균제상태 1 (Steady State 1): 계획당국의 시장통제 강화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2 2

계획자 수취  1 0 1 0 1 1

노동자 임금 1 0 1 0 1 1

주: 시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세금을 기존의 30%에서 50%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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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균제상태 2 (Steady State 2): 계획당국의 항복 또는 포기- 이행의 시작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0 0 0 2 2 4

계획자 수취  0 0 0 0.8 0.8 1.6

노동자 임금 0 0 0 1.2 1.2 2.4

주: 시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세금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올리는 대신 국영기업을 
폐쇄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자유화.

그런데 이처럼 시장을 통제하려는 계획당국의 시도가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앞서의 상황에서는 노동자 

1과 2가 모두 시장에 참여할 강력한 유인을 갖으며, 따라서 만일 계획자가 

이들의 시장 참여를 봉쇄하려 할 경우, 이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계획자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진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계획자의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결코 거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만일 

앞서 언급한 시장의 생산성 증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가 새롭게 시장경

제로의 창발로 나아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일 것이다. 첫째는 시장에서의 

상대적 생산성 증대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시장참여 유인이 무한

히 높아져 결국 계획자가 이들의 요구에 타협하는 형태로 굴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시장 참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영기업의 폐쇄를 받아들

이는 대신, 계획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징세자(Tax Collector)로서 

자리 매김함으로써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 정부 또는 계획자는 새로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 또는 징세자로 평화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는 계획자가 시장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잘못 예측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의 상대적 생산성은 매우 높아서 국영기업의 노동자 

1 역시 시장에 참여하려 하는데, 계획자는 시장의 상대적 생산성을 잘못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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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동자 1이 여전히 국영기업에서 일할 유인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만일 계획자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종래와 같이 시장에 유연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1마저 갑작스럽게 시장에 참여함으

로써 계획자의 존립 근거가 되는 국영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장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봉쇄하려

는 계획사이에 전면적·물리적 대결이 벌어져 계획자가 패배하는 경우이다. 

과거 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가 

첫 번째에, 그리고 (구)소비에트의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여타 갑작스럽고도 물리적인 이행과정을 경험한 동유럽의 국가들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앞서의 상황에서와 같이 이미 

시장에서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규칙들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계획자의 ‘점진적 제도화를 통한 체제이행(점진적 진화)’으로 나아가는 길과 

어떤 이유에서건 계획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시스템이 강제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체제의 붕괴(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의 길 

두 가지의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위의 숫자 예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복잡계적 방법을 원용할 경우, 북한의 

시장화를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그것도 정량적 모델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하는 일이 가능하다. 실제로 위의 숫자 예에서 우리는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관계에 대해 1) 계획부문(국영기업)의 생산성, 2) 시장의 생산성, 3) 계획 

및 시장에서의 분배 상황, 4) 계획자의 자원 보유 상황 등 다양한 정량적 

변수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서 체제이행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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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묵적함수체계

물론 현실의 경우에는 위의 숫자 예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북한의 시장화 및 체제이행에 개입할 것이다. 그

러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

능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통해 북한의 

체제 이행 자체를 설명하는 정량적 규칙이나 모델을 구성하는 일 또한 불가

능한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낼 경우 이들의 

관계를 일종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여, 이러한 방정식의 해(solution)를 

찾거나, 또는 그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

이행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논의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숫자 예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 가지의 

예시일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

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기존 시장화 연구가 갖고 있는 개념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

를 모두 초월하는 자기 완결적이며 완전한 가설체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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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분석도구를 제공해주는 최적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존의 북한연구에서는 매우 생소한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굳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3.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무엇 때문에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명해졌지

만, 만일 우리가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도입한다면, 그것

의 최종적인 목적은 응당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경제

의 이행을 초래하는가를 정량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부세계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두는 기본적인 

이유이며,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러한 분석 자체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잡계적 분석

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이에 따라 앞서

와 같은 최종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방대한 사전적

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가. 연구의 목적 함수들-시스템 변화의 정량 방정식 도출을 목표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도달하려고하는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의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재정련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글의 

보론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본래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북한연구를 위해 고안

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일반적인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모두를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메가 이론으로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포섭하는 대규모의 방법론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방법론 체계를 직접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도입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연구에 알맞도록 동 방법론 체계의 일부 또는 특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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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향후 본격적인 북한의 시장화 연구를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재구

성하는 일을 수행한다. 

둘째, 우리는 이와 같이 재구성된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직접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

지의 북한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경제

의 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는, 그것이 비공식화 가설에 기초한 

것이든 아니면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에 기초한 것이든,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시장화 요인을 명시적으로 추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물론 이는 기

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이행 사이의 개념적인 

연관성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경우 이러

한 개념적인 모호성은 사라지고, 따라서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한 시장화 

요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일이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추출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계량

모형을 통한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이행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처럼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시장화 요인이 추출되는 경우, 

우리는 이들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들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행태 방정식 형태로 도출한다. 이는 북한

의 시장화 현상을 통해 북한경제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한 정량적 시물레이션 

모형을 구축하는 등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서 언급했지만, 위의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경제의 이행으로 연결되는지

를 계량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그런데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매우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

화에 적용한 사례도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시장화 연구 자체

도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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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우리는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연구 목적 가운데 처음 

두 가지의 목적만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 나머지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연구의 후속 연구 또는 본연구의 연장 작업에서 다루도록 한다. 만일 본 

연구가 2개년의 작업으로 추진된다면, 앞의 두 가지 목적은 본연구의 1차 

연도 작업결과인 이 글에서 다루고, 나머지 두 목적은 본연구의 2차 연도 

작업결과에서 다룬다는 뜻이다. 

나. 본 연구의 방법-시스템 변화의 기본 요인 도출과 구조화 

한편,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본연구의 일차연도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본연구의 일

차연도 작업은 크게 1) 북한의 시장화 현상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과 

개념 틀의 정련과 2) 이를 통한 북한의 시장화 추세 재구성에 두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차연도의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네 편의 상호 연관된, 

그렇지만 별도의 주제를 갖는, 논문들을 작성한다. 첫 번째는 복잡계적 방법

론의 일반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북한경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

고 (재)정련하는 논문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련된 복잡계적 방법론을 직접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추세 전반을 개관하는 논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된 각각의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논문

인데, 이 가운데 세 번째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계획부문의 변화를 기업과 

기업 참여자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논문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논문은 북한의 시장 자체의 구조와 이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자들의 형태와 

동기, 그리고 참여방식 등을 분석하는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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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시장화를 통한 시스템 변화요인 도출 방법 및 프로세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본질적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복잡계적인 방법과 동 방법이 적용되는 북한경제

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 서로 배타적이라고 할 만큼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복잡계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매우 실험

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그 속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망라하는 다양한 학문영역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특정의 경제현상을 복잡

계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에게 복잡계적인 방법은 여전히 

생소하며 다루기 힘든 방법론으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 역시 사정

은 다르지 않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경제연구는 대다수 경제학자

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북한경제연구에 소요되는 데이터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생산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경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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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모두 합쳐도 몇 십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정적

인 북한경제 연구자 풀로 인해 이들 가운데 복잡계적 방법론에 익숙한 연구

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북

한의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처한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금은 이색

적이지만 현실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우리는 앞서 언급한 네 편의 논문을 일단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

여 각각의 주제에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타 논문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논의하는 첫 번째의 논문

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복잡계적 분석방법 자체에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를 

선정하되, 그가 북한경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둘째, 각 논문의 담당자들은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무엇을 수행해야 하

는지를 논의하여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는다. 특히 왜 북한경제연구에

서 복잡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동 방법을 

통해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한다. 

셋째, 각각의 논문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우선 각자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

하여 각 논문에 수록되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과 요인들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여 정리한다. 이 경우 각 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은 최소화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계획부문의 행위자 변화를 분석하는 

논문의 경우, 일단 복잡계적 방법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존의 연구방법

을 통해 그와 관련된 주요 요인과 추세, 변화 등을 정리한다. 

넷째, 이렇게 각 논문의 주요 내용이 각각의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추출되

면, 이를 토대로 각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 

이러한 토론의 주제는 당연히 ‘복잡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할 때 기 추출된 

각 논문의 요인과 추세, 변화 등을 어떻게 (재)배치되고 (재)해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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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춘다. 만일 이러한 토론의 결과 기 추출된 각 논문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반복한다. 

다섯째, 네 번째의 과정을 토대로 각 연구자는 자신이 맡은 논문을 완성하

되, 회람(Circulate)을 통해 연구자들로부터 코멘트를 받고, 어긋나는 부분을 

조정한다. 어긋나는 부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각 논문의 담당자가 수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집체적 조정을 실시한다. 

다음의 장들에서 소개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완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개별적인 연구자

들의 독창적 연구의 산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인식과 방법론에 

익숙한 개별 연구자들의 집체적 토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후의 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그 결과물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보론> 경제시스템 변화의 일반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과 북한 연구에의 시사점

가. 등장배경 

복잡계적 접근방법은 17세기 뉴턴식의 인과론적 결정주의 세계관, 환원주

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초, 전체를 바라보는 시스

템 이론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해왔다. 뉴턴의 인과론적 결정론은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있으며 자연현상의 원인을 추적하면 만물의 이론에 도달한

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기적이나 완벽한 우연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의 행동 또한 인과작용의 결과이므로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4)
 18세기 들어서면서 뉴턴 역학은 유럽으로 확산되어 발전하였고, 

라플라스(P. S. Laplace)는 사회현상을 포괄하는 모든 자연현상은 수학으로 

기술되는 인과론적 원리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4) 윤영수 외,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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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는 ‘확률에 대한 철학적 소론’에서 우주의 현 상태를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우주의 가장 거대한 물체들은 물론 아주 

작은 원자들의 운동까지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 시기에는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

다. 16~17세기의 기계론
5)
은 18세기에 이르자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심화되

어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다. 데카르트(R. Decartes)가 인체를 이

루고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영혼이라고 한 반면, 유물론자인 라메트

리(J. O. d. La Mettrie)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두뇌와 신경계의 변화에 

의한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여 신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세상의 모

든 변화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화학의 

발전, 19세기 세포론, 미생물학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의학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과학 분야의 지배적인 패러

다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도 열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19세기 초, 열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열소이론이 등장하였다. 

열은 질량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소에 의한 것으로, 열소의 양에 의해 

온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열 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열이 분자들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라고 밝힘으로써 열소를 

도입하지 않고도 열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분자의 

수가 너무 많고, 이들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계산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통계 

역학의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통계 역학은 다양한 구성 요소

의 상호작용 결과, 거시적인 특징이 발현된다는 창발(emergence)현상에 대

한 이해를 넓혔다. 

열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해 “차가운 물체에

서 뜨거운 물체로 열이 흘러가게 만드는 순환과정은 얻을 수 없다”는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 정도를 의미

한다.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닫힌 계(closed system)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5) 이 시기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는 인체를 기계로 이해하고, 이 기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성하
고 있는 작은 요소들로 나누어 그 기능을 분석해야 한다는 환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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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가 증가하며, 모든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이 법칙에 따라 우주를 하나의 닫힌 계로 보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열평형 상태에 이룰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며 발전해 가는 복잡성을 흔히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 베르탈란피(L. V. Bertalanffy)는 외부와 에너지 및 

물질을 주고받는 열린 계(open system)를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려 하였고, 

이 사고방식은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베르탈란피는 

“자기조직화하는 동력학 시스템의 원리”에서 생체계를 에너지에서는 열려 

있으나, 정보와 제어 측면에서는 닫혀 있는 시스템이라고 인식하였다.

이후 시스템 이론은 1950~1960년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1970년대 

파국이론 (Catastrophe theory), 1980년대 혼돈이론(Chaos theory), 1990년

대 복잡계 이론 (Complex theory)으로 이어졌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미국 

수학자 위너(N. Wiener)가 “사이버네틱스-동물과 기계에서의 제어와 통신”

에서 제기한 과학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계계‧생체계‧사회조직에서

의 제어와 통신 또는 정보전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이며, 피드백

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나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과정과 정보교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

달하였고, 특히 소련‧동유럽 등 계획경제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었

다. 파국이론은 불연속적인 현상, 즉 단절적 변화를 안정상태를 향한 급격한 

이동으로 보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파국은 상태를 연속

적으로 변화시키는 파라미터가 있어도 상태가 돌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파국이론에서는 돌연 변화를 통해 안정된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다

른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를 설명해 냈

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었으나, 이런 변화가 늘 안정된 평형상태를 

향해 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등장한 혼돈이론에

서는 초기의 미시적인 작은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폭되어 거시적인 

변화로 발전하는 현상인 혼돈에 주목하면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비선

형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혼돈이론에서는 변화가 안정된 평형상태로 움직이

지 않고 발산하거나 기이한 끌개(strange attractor)를 형성할 수도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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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혼돈이론의 등장 이후 자연과 사회의 다이내믹스 연구 분야에서는 

평형상태를 벗어나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the 

chaos)에서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변화의 

과정을 자기조직화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이후 임계현상에 대한 이론이 결합

되어 스스로 임계점을 찾아가며 창발적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복잡계 이론이 

발전하였다.
6)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복잡성에 주목한 학자들인 겔만(M. Gell-Mann), 

애로(K. Joseph Arrow), 앤더슨(P. Warren Anderson) 등이 중심이 되어 

1984년 산타페 연구소(Santafe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

에서 복잡계의 체계적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동 

연구소의 아서(W. Brian Arthur)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가정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한정합리성
7)
, 체제의 경로의존

성
8)
, 수확체증의 법칙

9)
, 복수의 시장균형

10)
을 받아들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을 분석하였다. 근래에 들어 외환시장, 주식 시장 등 분석에 

관한 정량화 모형 개발 등에 복잡계 방법이 적용되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나. 분석대상과 시사점 

복잡계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하다는 말의 

의미는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뜻으로 영어의 

‘complicated’에 가깝다. 그러나 여기서 복잡하다는 의미는 영어의 ‘complex’

6)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팽팽해져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임
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임계점 근처의 어느 지점에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나타나는 거시적인 현상을 임계현
상이라고 한다. 

7)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사이몬(Hebert A. Simon)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
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8) 현재의 제도 및 시장이 각 나라의 역사와 과거의 전통 등 역사적인 경로에 따라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9) 기존의 수확 체감의 법칙과는 반대로, 먼저 수확을 획득한 행위자가 우위를 점해 향후 더 많은 수확을 가져
간다는 법칙이다. 브라이언 아서는 자연독점형 산업이 아닌 하이테크 산업에서 나타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을 
설명했다.  

10) 현실적으로 사회적 특성, 역사적 경위, 초기 조건 등 경제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균형점이 존재하
며, 이들 중에서 하나의 균형점이 시장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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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11)
 많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거시적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복잡계가 아니다. 따라서 복잡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계론적 과학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복잡하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복잡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계론적 세계관, 요소환원주의로는 설명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시각이다. 복잡계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 있으나, 종합해보면,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엉겨있는 집단 속에서 각 요소

는 다른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성질이나 패턴을 보이는 현상이 복잡계이다. 따라서 복잡계에

서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12)
와 같이 미세한 초기조건의 변화가 증폭되

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창발, 자기조직

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 진화와 적응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

창발은 시스템 내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질서로서, 전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세하게 조직된 현상이 아니라 자발적으

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나타난 현상이다. 복잡계적 연구방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왜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질

서를 찾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복잡계에서는 미시 차원에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요소들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행위적 정합성과 거시 차원에서 요소들이 

만들어낸 성과가 계속 재생산되며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기능적 정합성이 중요하다.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깨지면서 부정

합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려는 구성 요소들의 움직임

이 활성화된다. 

복잡계는 열린 시스템이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드나들며 개별요소들

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계층의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창발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기조직화(self organization)이다. 자

11) 윤영수 외,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19.

12) 기상학자 로렌츠의 기상예측모형에서 모형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초기 조건에서의 작은 차이가 결과에는 상
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 현상을 나비의 날갯짓에 비유해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뉴욕에 큰 
폭풍을 가져온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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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직화는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둔 기억과 외부로부터의 정보 입력을 기초

로 하여 요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나 구조를 변형시켜 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프리고진(I. Prigogine)은 분산구조이론(dissipative structure theory)에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평형 상태, 포지티브 피드백의 존재, 개

방계에 있는 외부와의 사이에 분산적인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규칙과 질서는 강화피드백을 통해 강화

되거나 조절피드백을 통해 억제되는 피드백을 통해 선별 메커니즘을 거친다. 선별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 질서는 또 다시 진화(evolution)와 적응(adaptation) 과정

을 거치면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한다. 진화는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 돌연변

이를 통해 유전자의 일부가 변형되고 표현형도 일부 변하는데, 이러한 우연

한 표현형의 변화 중 환경에 적합한 것이 생존하여 변화가 계속 누적되는 

과정이다. 즉, 진화는 시스템 내에서 계속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화는 완벽한 질서

가 있는 상태도, 무질서의 상태도 아닌 질서와 무질서가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프리고진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프리고

진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자기조직화 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러한 자기조직화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점은 시스템 내의 구성원들이 새로

운 변화를 모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질서

에 수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적응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생체구조를 나타내는 형질이 자연선택을 

통해 살아남아 개체군이나 종 전체에 정착되는 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어떤 

진화경로를 밟아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연구로서 

복잡계 연구방법의 핵심 개념인 구성요소들 간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창발, 자기조직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 진화와 적응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 계획구조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본 연구는 복잡계 중에서도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적 연구방

법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는 구성요소들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자신을 재조직하며 적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적인 존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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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단에 구성요소가 되는 다양한 사회, 경제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

의 계획경제구조 안에서 행위자는 자연과학의 요소와는 달리 한정 합리성을 

가진 지적인 존재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신념체계(belief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해 줄 것이다. 

기존 북한의 시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장을 일종의 구조, 또는 장소로 보아

왔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적 행태에 초점을 맞춰 북한 주민의 시장적 

일탈적 행위가 북한 계획경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기조직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

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의 진화와 적응

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복잡계적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 분석방법

복잡계적 시각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복잡한 그대로 전체를 

본다는 전일주의(wholism)적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현상을 보는 것이다. 연

구 대상을 요소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의 

모습을 보려는 것이 기존의 연구 방법이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부분의 총

합이 전체가 된다는 선형성을 전체로 하고 있으나,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전체

는 부분의 총합보다 클 수 있으며, 부분의 총합과는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데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대두되

었다. 전일주의 시각은 현상을 분석하는데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은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수학 및 통계역학,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발전에 힘입어 유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복잡계 분석에서도 역시 창발, 자기조직화, 선별 메커니즘, 포지티브 피드

백, 진화와 적응 등 주요개념을 이용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성적 

분석 방법과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 시스템 다이

내믹스, 비선형 시계열 모형 등 모형화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있다. 시스템 

내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형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모형

은 복잡도를 낮추면서도 복잡계의 기본 원리인 창발현상을 재현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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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행위자기반모형은 사회‧경제계의 거시적인 구조와 양식의 발생을 그 시스

템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에서 상향식으로 찾아가는 시

뮬레이션 기법이다. 네트워크 모형은 네트워크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창발현상으로 이해하고, 네트워크

의 구조, 메커니즘, 네트워크의 진화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합리

적 선택모형은 행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

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예측함으로써 

거시적으로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를 보는 모형이다. 게임이론과 같은 모형

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은 체제 내 행위자들의 미시적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인 반면, 

시스템 변수에 따른 거시적인 변화를 보는 모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비선형시계열 모형 등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기본적

으로 특정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 변화가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전체 시스템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의 피드백 고리를 찾아내어 그 역할을 이해

하려는 모형이다. 시스템에 관계된 여러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수

로 나타낸 것이 비선형시계열모형이다. 

복잡계 이론은 다이내믹스, 그 중에서 단절적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여 시스템의 변화라는 동적인 과정을 파악해 보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복잡계 다이내믹스는 해석적 모형 또는 계산적 모형으로 모형화하

여 거시적 패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과거에 

일어났던 창발현상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창발현상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복잡계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시도이다. 본 연구에

서는 행위자 차원에서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정합성 문제와 일탈적 행위로

서의 시장 행태의 활성화, 새로운 자기조직화 원리로서의 시장화 현상을 분

석하고, 강화 피드백과 조절 피드백을 통한 사회적 선별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 현상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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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 이를 진화와 적응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북한 당국에 의한 선별 메카니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 향후 북한 경제시스템의 변화속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의 변화 속에서 실적에 따른 보상, 기업의 이윤추구 행태 등 행위자의 

시장적 행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이 기존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피드백은 어떤 양상으로 이 변화를 증폭시

키는지를 볼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국가의 선별 메카니즘이 7‧1 경제

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 이전과 이후 각각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합성 여부, 이에 따른 행위자들의 진화와 적응의 문제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42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윤영수 외.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

경제연구소, 2008.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서울: 집문당, 2007.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서울: 서

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2. 논문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북한경제리뷰. 
제7권 제2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______. “조정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4대시장의 형성과 

발달을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 국가안보통

일정책연구소, 2006.

양운철. “분권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시장 현황과 전망.”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9.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1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49호. 서

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

보. 제8권 제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4.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 

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2
장
-
북
한 

시
장
화

연
구
의

한
계
와

복
잡
계
적

분
석
방
법
의

도
입

필
요
성

43

제6권 제2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북한경제. 제5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08년 여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8.

Alexeev, M.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in Lippert 

O & Walker M., eds. The Underground Economy: Global Evidence 

of Its Size and Impact. Vancouver: Fraser Institute, 1997.

Alexeev M and Treml V. “The Gro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in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Economic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Rutgaizer V. “The Shadow Economy in the USSR.” Berkele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No. 34 

(February 1992).





제
2
장
-
북
한 

시
장
화

연
구
의

한
계
와

복
잡
계
적

분
석
방
법
의

도
입

필
요
성

45

제3장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김창욱)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46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본 장의 목적은 복잡계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시스템의 진화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이행과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복잡계 이론은 자연과 사회를 망라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서 질서가 형성되고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시스

템의 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의식을 가진 인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발전해 온 복

잡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일정정도 수정 보완하여 경제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이란 

그 구성요소인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의해 규정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칙과 의식적인 판단을 따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

성으로 인해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형성한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규정된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분석틀의 핵심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계 관점에서 이들 요소

의 진화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의 형성

과 진화과정 역시 시장경제의 요소가 제도화되고 기존의 신념체계가 허물어

지면서 새로운 신념체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복잡계의 자기조직화와 진화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할 수 있는 복잡계적 분석틀을 재정립한다. 이는 제도와 신념체계의 진

화과정을 복잡계 이론에 기반하여 새롭게 정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시장화만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이행 문제를 설명하는 일반적

인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틀의 개발을 통해서 비로

소 북한의 시장화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석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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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1. 복잡계 이론의 재해석

가. 세계관으로서의 복잡계 이론 

대부분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

각한다. 복잡한 기상 변화나 난류 현상, 갑작스런 금융위기 등 기존의 이론으

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현상이 복잡계 이론이 다루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프랙털(fractals), 카오스(chaos),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등이 복잡

계 이론을 대표하는 개념들로 이해되어 왔고, 이들 개념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복잡계 이론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해왔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론’이라는 관념은 복잡계 

이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계 이론은 그 대상이 한정되

어 있는 특수한 이론이 아니다. 모든 사물과 세계의 모든 측면이 다 복잡계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든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잡계 이론이다.

달리 말하면 복잡계 이론은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를 

보는 관점과 시각이다. 우주를 보더라도 기계적이고 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우주를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체계로 보는 것은 기계적‧균형론적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요, 빅뱅(big bang)에서 시작해서 저절로 물질이 만들어지

고, 항성과 행성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스스로 진화해가는 

체계로 보는 것은 복잡계적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다. 근대 학문은 고전 역학

에 기반을 두어 발전하여 왔다. 이는 기계적‧균형론적 관점이 보편적인 세계

관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면서, 

또한 사회 현실의 불안정성과 변화 속도가 증대하면서 복잡계 관점이 기존의 

기계적‧균형론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확산되어 왔다.

복잡계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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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해가는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언뜻 보면 

그 질서가 이미 주어져 있고 저절로 변화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여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야

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세상의 질서는 스스

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물리 세계조차

도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진화과정 속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물질이 형성되면서 물리 법칙도 만들어지고 질서도 구축

되어 온 것임을 최근의 물리이론은 밝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질서와 지속적인 변화가 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만

들어지는가? 복잡계 관점에 따르면 그것을 낳는 것은 바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원자라는 시스템적 질서가 만들

어지고, 원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물질이라는 시스템적 질서가 만들어진다.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 일정한 조건에서 누적적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서

로의 행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다.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던 입자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원자핵과 

전자로 만나 서로의 행태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약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

어진 것이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또 그 상호작

용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복잡계이다. 그리

고 세상을 그러한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복잡계 관점이다. 결국 복잡계 

이론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질서의 형성과 그 질서의 변화를, 시스템을 구성

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세계관이

라고 할 수 있다.

나. 복잡계 이론의 두 축: 자기조직화와 진화

복잡계 이론에 대한 위의 이해로부터 복잡계의 두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는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첫째,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자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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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self-organization)와 창발(emergence)이다. 자기조직화란 외부의 의도적

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창발이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기조직화가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창발은 결과적

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시스템의 구조와 

질서는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한다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진화(evolution)와 적응(adaptation)이다. 진화는 시스템이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기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의 상태로 이전해가는 것을 가리킨다. 

적응은 시스템이 주변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진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계의 진화를 

떠올린다. 그러나 진화를 하나의 질서의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의 상태로 변

화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진화하는 것은 생물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도 진화하고 물리세계도 진화한다. 적응이라는 개념도 시스

템의 ‘정합성’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한다면 물리세계와 인간사회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진화와 적응 두 개념은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할 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4)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면 복잡계 이론을 구성하는 두 축은 바로 자기조직화

와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보다 엄밀히 규정하여 

경제시스템의 ‘넓은 의미’의 진화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의 진화와 구별하여 ‘좁은 의미’의 

진화를 새롭게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의 진화 개념은 시스템

의 질적인 변화과정 전체를 가리킨다. 이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정인 자기

13) 시스템의 정합성 개념에 대해서는 뒤의 제2절 제3항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14) 사실 복잡계 이론에 진화와 적응 개념이 결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원래는 ‘자기조직화 하는 체계’로서만 
복잡계를 이해하였다. 진화론이 복잡계 이론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이는 진화 개념이 생물학
적인 틀을 벗어나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또 복잡계 진영에
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스스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복잡계(complex system)’라는 개념 대신에 ‘복잡적응계 
(complex adaptive system)’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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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과정과, 그 질서가 고착화되었다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 한편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은 넓은 의미의 진화 과정 중 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즉 새로운 질서가 선별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그것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는 좁은 의

미의 진화 과정을 자기조직화 과정과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넓은 의미의 시스템의 진화는 자기조직화 과정과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다윈에 발전된 원래의 진화 개념은 변이(variation)와 선별(selection)

을 결합한 것이었다. 이는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

으로서 넓은 의미의 진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진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계기인 변이는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

만 이후의 논의를 통해 새로움의 등장인 변이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 설명할 

수 없으며, 이것을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

식이 형성되었다. 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이는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내포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넓은 의미의 진화 과정은 ‘자기조직화 과정과 선별 

과정의 결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선별 과정은 원래 ‘자연선별’(natural selection)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환경에 의해 적합도가 높은 것이 사후적으로 선별된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행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전에 선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 질서와 

행태가 선별되기 보다는 사회 내부의 선별 메커니즘을 통해 선택되는 ‘사회

적 선별’이 지배적인 선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선별이 지배적인 

선별 방식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환경이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선별 과정에서는 환경이 독립적으로 끊임

없이 변화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별하는 핵심 계기였다. 그러나 사

회적 선별 과정에서는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는 중요한 계기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이 중요한 계기로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이는 자연선별 과정만으로는 시스템의 진화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도록 

만든다. 정합성이 시스템 내적으로 약화되고 깨지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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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이 달성

된 후 다시 그것이 약화되고 깨어짐으로써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구조적으

로 요구하도록 하는 과정이 진화의 개념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좁은 의미의 진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재규정하여 사용한다. 즉 선별 과정을 통해서 정합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정합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사실 시스템이 어떤 특정 질서를 선택하여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내적으로 

시스템의 침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질서가 고

착화되면서부터 시스템의 이면에서는 정합성이 약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합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높아

지고 이것이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을 낳는 기반이 된다.

한편 복잡계 이론에서는 자기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시스템 내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둘째는 구성요소의 행태들 사이에 강화피드백(positive feedback)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렵고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시스템의 안정화 메커니즘에 의해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잡계 이론에서는 ‘균형에서 멀어진 상태

(far from equilibrium)’ 혹은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에서 자기조직

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시도, 일탈 행동이 활발하

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조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특정한 

행태가 다른 구성요소의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원래의 행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피드백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 관계를 ‘강화피드백’이라고 한다. 이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

는 누적적 상승작용, 상호 촉매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강화피드백이 

작용할 때 자기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의 넓은 의미의 진화는 자기조직화 과정과 좁은 의미의 진화과

정의 교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

운 질서가 형성된다. 이는 불안정성과 강화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계기에 의

해서 일어난다. 새로운 질서가 고착화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은 진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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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일어난다. 새로운 질서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 선별과정이라면 그

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내부적 침식과정이다. 이는 정합성의 

제고와 감소를 초래한다.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2. 경제시스템 이행의 복잡계적 이해

가. 경제시스템의 특성

경제시스템의 이행을 복잡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복잡계 이론을 기계적

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복잡계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복잡계 이론은 주로 자연계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간사회에 적용할 때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

다.
15) 자연계와 다른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복잡계 

관점을 관철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이행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잡계 관점에서 경제시스템과 자연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서의 형성과 그것의 진화 과정에서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질서가 형성되고 그것이 구조화된다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

는 구성요소들의 행동이 시스템 차원에서 질서를 이루고 시스템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조정(coordination)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내적으로 스스로 이루어진다.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의 문제가 

우연적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자연선별(natural selection)로 해

결된다. 자연계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기조직화가 저절로 일어

난다. 이는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자연계의 

구성요소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내적인 결맞음을 형성하고 누적적 상호작

용을 이루면서 자기조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시(macro)적인 질

15) 그동안 복잡계 이론에 기반을 두어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충분한 개념 틀과 이론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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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order)가 나타난다. 이 거시적 질서는 자연선별에 의해 고착화되고 구조화

된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다. 우연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보전됨으로써 단순 규칙(simple rule)에 기반을 둔 거시적 

질서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단순 규칙에 기반을 두어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기반을 두어 행동이 일어난다는 점이 다르다. 자연계에

서는 단순한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에 체화되어 있는 반면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와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소

의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자연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에서는 행동의 조정이 주로 특정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의 형성과 구성요소 사이에서의 선별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반면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의 새로운 조합과 행동 규칙에 대한 

선별을 통해서 행동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인간사회에서 이러한 행동 규칙을 규정하는 것은 제도(institutions)와 신

념체계(belief system)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에 의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들의 행동도 변화한다. 행동 규칙이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체화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구성요소와 분리되어 별도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사회적 행동 규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를 정하는 것은 

규칙을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질서를 고착화, 구조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계에서는 자연선별에 의해 새로운 규칙을 체화하고 있는 개체가 

선별됨으로써 그 규칙이 확산되고 고착화된다. 반면 인간 사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규칙이 고착화된다. 새로운 규칙의 제도화는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제도선별과정은 자연선별과

는 다르다. 경쟁, 협의, 투쟁, 법제화, 강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신념체계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경제시스템에는 

‘상호 연계된 사고모형과 지식집합’이 존재한다(Foster, 2004). 즉 지식이 실

재와 독립하여 공동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이 사회의 신념체계를 형성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체계가 개인의 행태를 규정한다. 그런데 상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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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고모형과 지식집합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 규칙이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 공동의 이미지 형성이 

강화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강화되는 가운데 현실적 가능성과 관계를 유지하

지 못하게 되면 신념체계와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공동의 지식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만큼 경직화

가 쉽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 규칙을 강요하다가 시스

템의 붕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신념체계와 현실과의 괴리를 끊임없이 

좁혀 나가는 것이 시스템의 지속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6)

제도와 신념체계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제도가 신념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제약한다. 한편 신념체계는 제도의 사회적 선별과정을 규정한다. 신념체계와 

제도는 서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근본 동력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고, 이는 

세계가 어떠하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belief)을 형성한다. 

지배적인 신념을 핵심으로 한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제도의 변화

를 낳고 이는 다시 인식의 변화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North, 2005)

나. 경제시스템의 구조

기존의 복잡계 이론은 시스템을 2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것

은 구성요소 혹은 행위자(agent)의 수준인 마이크로(micro) 층위와 시스템의 

수준인 매크로(macro) 층위이다. 일반적으로 복잡계는 마이크로 층위의 행

태가 매크로 층위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마이크

로-매크로 2개 층위 체계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2개 

16) 공동 지식에 기반을 둔다는 인간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잡계를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
계 복잡계는 에너지가 부여되는 시스템으로 물리 화학 시스템을 가리키고, 제2계 복잡계는 지식이 부여되고 
에너지는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생명 시스템을 가리키고, 제3계 복잡계는 지식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다. 제4계 복잡계는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제3
계에서는 지식이 실재와 피드백(feed back) 및 피드포워드(feed forward)의 관계에 있지만 제4계에서는 지
식이 실재와 독립하여 공동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경제시스템을 포함하여 고도화된 인간사회는 제4
계 복잡계라고 할 수 있다. Foster, J., “From Simplistic to Complex Systems in Economics,” School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No. 335, (Octo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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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체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 규칙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로 파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스스로 행동 규칙 및 행태를 변화시킨

다. 스스로 규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메조(meso) 층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사회에서는 규칙이 행위자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제

도와 신념체계가 위치한 메조 층위를 도입함으로써만 규칙의 형성 및 변화를 

수행하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은 3개 층위로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Ⅲ-1> 참조). 마이크로(micro)-메조(meso)-매크로(macro)가 그것이다.
17)

<그림 Ⅲ-1> 경제시스템의 3층위와 이들의 상호작용

마이크로 층위는 개별 행위자의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행태(behavior)이다. 행위자의 행태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기초이다. 이 행위자들의 행태의 이면에는 

동기(motive)가 작용한다. 어떤 동기가 작용하느냐에 따라 행태가 달라진다. 

17) Dopfer, K., J. Foster, and J. Potts, “Micro-meso-macro,”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14, 
No. 3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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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태가 다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행태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과 인식의 변화를 낳기 때문이다.

메조 층위는 행동 규칙의 수준이다.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이 행위자와 

분리되어 메조 층위를 형성한다. 메조 층위에는 제도와 신념체계가 위치한다. 

제도와 신념체계는 서로 제약하기도 하고 서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는 상호

작용 관계에 있다. 한편 제도는 개별 행위자의 행태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마

이크로 층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행태에 의해 제도가 변화한다. 신념체계는 개별 행위자의 동기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마이크로 층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신념체계가 동기를 규정하지

만 개별적인 동기가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매크로 층위는 시스템 전체의 수준을 가리킨다. 시스템 차원의 질서와 성

과가 이 층위에서 나타난다. 질서는 개별 행위자의 행태가 서로 충돌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성과는 시스템의 성장이나 富의 창출과 같은 

가치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를 가리킨다. 질서와 성과는 행위자의 행태가 

잘 조정될 때 산출될 수 있으며 행태의 조정은 행동 규칙의 조합을 잘 배열함

으로써 가능하다. 결국 마이크로 층위와 메조 층위가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매크로 층위에서 질서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매크로 

층위에서의 질서와 성과는 메조 층위와 마이크로 층위의 상호작용 양식에 

영향을 준다. 질서와 성과가 잘 달성된다면 기존의 상호작용 양식은 강화되

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다. 경제시스템 지속의 조건

경제시스템이 질서와 성과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질서가 깨지거나 성과를 낼 수 없을 때 그 경제시스

템은 지속될 수 없고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질서와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이 내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정합성이 떨어질 때 경제시스템의 질서는 깨지고 성과는 악화

된다.
18)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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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합성이고, 둘째는 기능적 정합성이다. 전자가 시스템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성과 산출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적 정합성은 개별 행위자의 행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에게 기대

되는 바대로 행동하도록 조정되는가의 여부이다. 행동의 조정 여부는 달리 

말하면,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혹은 다른 주체들

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을 유발하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실제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개별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한 기대대로 행동함으로써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정되는 것이 행위적 정합성이다.

기능적 정합성은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 하에서 유도된 각 경제주체의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즉 각 경제

주체의 행동의 효과가 시스템의 재생산과 성과 창출에 순기능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행위적 정합성이 행동의 유인(incentive)와 관련된 것이라면 기능

적 정합성은 행동의 효과(effect)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

체의 행동의 효과는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집계되어 매크로 변수로 나타난다. 

총생산량, 총고용량, 물가수준 등은 개별 행동이 집계된 결과이다. 이들은 

시스템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지속과 재생산의 조건이다.

팰리컨(P. Pelikan)은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에 대해 나름의 용어

를 사용하여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9)
 그는 제도의 지속 조건(the 

conditions of substantiality of institutions)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는 관련 주체에 의한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 by human agents 

concerned)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와 관

련된다. 둘째는 자연에 의한 객관적 평가(objective evaluation by nature)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와 관련된다. 

또한 그는 제도 선별 과정에서도 두 가지 피드백(the double feedbacks in 

the selection of human institutions)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정치적·내

18) 생태계에서는 적응, 즉 환경에 대한 적합성이 시스템 지속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도 환경 
적합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보다 중요한 측면은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 Pelikan, P.. “Choice, Chance, and Necessity in the Evolution of Forms of Economies,” in Canter, U. 
and Metcalfe, J. S.(eds.), Change, Trasformation and Development, Springer-Verla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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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피드백(political·internal feedback)으로서 제도의 수용 여부(approval or 

disapproval of institutions)에 기반을 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외적 피드백

(economic·external feedback)으로서 실질적 성과(real-term performance)

에 기반을 둔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주관적 평가와 정치적·내적 피드백은 

행위적 정합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객관적 평가와 경제적·외적 피드백은 기

능적 정합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제도 지속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제도 선별의 기준이라고 파악하였다.

경제시스템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을 유지하는가의 여부는 제

도와 신념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개별 행위자의 행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제도와 신념

체계의 변화를 통해 이를 봉합하고 새로운 정합성을 달성해야 한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변화하지 못할 때 경제시스

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사회의 질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화

를 이룰 때 달성된다. 물론 현실의 조화는 완벽하지 않다. 갈등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또한 강압적인 조화도 있을 것이고 자발적인 조화도 있을 것이다. 

조화는 일종의 균형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균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힘은 강압과 이데올로기 조작과 

규범과 끊임없는 합의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균형은 불균형과 공존한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끊임없이 새로

운 시도를 하는 것이 정상상태이다. 이들 행동은 대개의 경우 확산되지 못하

고 일시적인 변이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면 새로운 행동이 

모방, 혹은 수용을 통해 확산되고 그것이 정착되면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

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과정 역시 새로운 입장이나 그룹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력관계가 변화하면 특정 행동의 모방이나 수용의 

조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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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시스템 진화의 출발점은 행위자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는 어떤 경우에 활발해지는가? 환경의 

변화와 기존 시스템에서의 기회의 한계, 새로운 기회의 형성, 기존 시스템 

내에서 소외 계층의 형성, 불만의 증대, 상태의 악화 등이 새로운 시도를 유발

한다. 이의 표출 형태는 경제적 방식이든, 정치적 방식이든, 문화적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탈법적인 경제행위, 정치적인 요구, 

비판적 문화 행위 등이 그것이다.

기존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점차 깨지게 된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난다.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깨지는 것은 마이크로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회나 불만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위적 정합성

이 깨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기대하는 행동과 나의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기능적 정합성이 깨진다는 것은 각자의 행동이 기능적

으로 시스템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다. 

행위적 정합성이 사전적인 것이라면 기능적 정합성은 사후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행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확산되고 증폭되는가? 상위 차원에

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와 패턴을 만들어 내는가? 새로운 질서로의 자기조직

화는 강화피드백과 조절피드백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20)
 우선은 새로운 

경제적 행태가 기존 체제 내에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느

냐가 문제이다. 이는 기존 체제의 유연성 혹은 장악력과 관련된다. 유연성이 

높을수록, 장악력이 약할수록 새로운 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관계를 낳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시도를 

확산, 증폭시키는 강화피드백 관계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질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조절피드백이 작동하여 일정한 범위 이상

으로 이러한 새로운 행태가 번지는 것을 막게 된다. 그러면 시스템 전체는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20) 강화피드백은 어떤 변화가 다른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변화가 다시 원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그것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먹임 되는 루프를 가리킨다. 이에 대칭되는 것이 조절피드백으로 어떤 변화에 대해 
그 변화를 억제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되먹임 루프가 작동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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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다면 새로운 시도는 억압될 것이고 불만과 소외

감, 현실과 기대의 괴리는 더 심화된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표출된다면 이러

한 일탈적 힘들이 서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면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

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들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질서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제도와 신념체

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비로소 구조화‧고착화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질서를 

낳는 행동 규칙이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서 제도와 신념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은 새로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

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동안 

억제되어 있다가 돌변적,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 하에서 사람

들의 행동에 의해 기존의 관계가 확대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다시 

정합성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을 이루고 일시적

인 정합성을 달성한 후 다시 새로운 관계의 진전으로 정합성에 균열이 발생

하는 과정이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을 구성한다.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합

성의 균열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것이 새로운 시도의 활성화

를 낳아 자기조직화를 유도한다. 결국 자기조직화 과정과 진화 과정의 교대

에 의해 경제시스템의 넓은 의미에서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Ⅲ-2>와 같다. 주어진 경제제도가 

정합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새로운 행동 혹은 일탈적 행동들이 많아지고 그것

이 강화 피드백을 통해 확산 증폭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된 새로운 행태들

에 대해 사회적 선별과정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여 제도와 신념체계에 반영

한다. 이를 통해 정합성이 일시적으로 달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합

성의 균열이 초래된다. 정합성의 균열은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기초로 작용한

다. 사회적 선별과정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 여부를 잘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 요소에 대해 선별과 도태를 유도한다면 제도적 진화는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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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띤다. 반면 사회적 선별과정이 정합성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면 제도적 진화는 시스템의 위기를 겪으면서 진행되는 돌변적 양상을 보이

게 된다.

<그림 Ⅲ-2>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

제도와 신념체계

사회적선별메커니즘

행동 1 행동 2
Positive 

Feedback

정합성의 달성과 균열

진화 과정

자기조직화 과정

3. 북한경제 이행의 복잡계적 분석틀

가. 복잡계 관점의 시사점

(1) 기존 관점의 문제점

북한경제에 대한 기존 관점은 대부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다. 계획과 시장을 양립시켜놓고 이들의 결합과 상호작용, 경쟁 

및 대립을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마이크로 차원에서 행위자의 행태를 간

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제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뿐 제도 변화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새로운 행태의 등장과 확산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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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현상 기술에 그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론 틀에 입각한 분석

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그것

과 비교하는 논의가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현상의 기술과 현상의 유형화만

으로는 북한경제의 변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의 전개방

향을 전망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인 경제시스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북한 당국 어떤 전략과 정책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취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치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변화가 

위로부터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이행이 정부 당국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경제시스템 진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시장화 과정이다.

복잡계 관점은 아래로부터의 창발과 시스템 내적 논리에 의한 진화를 보는 

관점이다. 복잡계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경제시스

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는 관계에 기반을 둔 행위자들의 행태 및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시스템 

변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메조-매크로

의 다층 구조로 경제시스템을 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변화의 확산과 증폭을 강화피드백의 작용

에 의한 내생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태 중심 관점의 필요성

북한 경제 연구의 초점은 시장 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화 경로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복잡계 관점은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로부터 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분석

할 것을 요구한다. 복잡계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체계라고 했는데, 

이는 구성요소인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 해서

이다. 창발과 자기조직화의 핵심은 행위자의 행태를 분석의 기초에 놓는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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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체만 보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행위자에 의해 제도가 

수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으로 봐야 제도의 변화가 설명된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과 서로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면서 제도가 형성되

고 정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에서 반응적 행동(operational behavior)과 본원적 행동

(generic behavior)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행동은 주어진 

제도 환경과 신념체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에 의해 형성된 동기와 

능력과 심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행동이 제도를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그 

틀 내에서 일어난다면 반응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주어

진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본원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디그와 잭슨(R. Deeg & G. Jackson)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일정정도 자율

성을 부여하고 이로부터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21)

“경제주체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안정화되어있는 시기에도 현 제도

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것의 한계를 시험하며 계속해

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현 제도가 더 이상 경제주체가 스스로 규정한 관심을 만족시키는 

못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다”

“제도화된 규칙과 상황적 요구 사이의 갭이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잠재 능력과 가능한 행동집합을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뿐 

아니라 학습과 제도적 모험(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을 행한다.”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할 때에도 이를 행위자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위자 차원의 분석은 그 행태를 분석의 초점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도로서의 시장을 분석의 중심에 놓아 왔는데, 행위자의 

21) Deeg, R. and G. Jackson, “Towards a More Dynamic Theory of Capitalist Variety,” Socio-Economic 
Review, Vol. 5 No. 1 (January 2007),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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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로서의 시장적 행태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시장적 행태는 기존 제도

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적 행위이다.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서의 시장적 행

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나. 북한 시장화 분석의 시점(視點)

(1) 시장적 행태의 확산 분석

북한의 경제시스템에서 자기조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조

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활성상태가 되어야 한다. 활성상태는 환경

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의 유출입이 있어야 하고 내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태여야 한다.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내적인 정합성의 균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대외‧대내의 불안정성 증가는 시스템 진화과정에서 필

연적인 현상이다. 대외적인 상호작용을 막고 내부 부정합 요소를 강제로 억

압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성의 증대를 늦출 수 있지만 이는 시간문제이다. 

적절한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요인을 흡수하고 침식 

요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안정성이 잠재된 상태에서 누적된다. 

이들 요인을 제때에 적절히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80년대 이후 증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 요소의 시도로 나타났다. 이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강화피드백

의 작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텃밭 허용과 암시장의 형성이 이러한 강화

피드백을 형성하였다. 이는 배급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런데 이러한 텃밭과 암시장이 배급체계의 취약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강화피드백을 형성한 것이다.

물자 부족과 배급제의 붕괴, 농민시장의 존재 등은 일탈적 행태를 유발하

는 배경이 되었다. 개인적 생산 활동과 이의 암시장에서의 거래 행위가 배급

제 붕괴와 시장 확대를 더욱 촉진하면서 강화피드백을 형성한 것이다. 기존 

제도의 틈새에서 시장 행태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강화피드백의 분석에서 핵심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농민

들 사이의 거래행위, 농민과 도시민 사이의 거래행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서 강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나아가 이것이 기존 배급제와 계획경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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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텐데 그것이 당국에 의해 묵인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되어야 한다.

한편 부정과 부패의 등장은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조절

피드백을 작동시켰다. 이러한 강화피드백과 조절피드백의 결합이 시장경제

의 자기조직화를 낳은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기존의 시스템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다. 기존의 신념체계 및 제도적 시스템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나 일어나는지,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이 문제

로 된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재생산 및 지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순기능을 하는 것인지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여부와 적절한 사회

적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시장적 요소가 일부 제도화된다. 자

기조직화된 시장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고착화 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제

도화 이후 다시 새로운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제도화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 하에서 경제 주체는 어떠한 새로운 행태를 만들어 내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행위자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상호작용 하면서 행태를 변화

시켜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다. 행위자 차원에서 스스로의 행태를 어떻게 

적응시켜 갔는가를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적 행태를 강화시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시장적 행태를 결합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시장적 행태를 줄이는 방향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어진 제도 조합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시장질서의 

변화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된 제도 환경 하에서 행위자의 행태 변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 이후 행위자들의 행태 변화를 보고, 그 변화되고 확산 증폭된 행태

가 다시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제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행태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작용

했을 것이다. 시장화의 확산이 조절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위적 정합성은 행동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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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동, 국가가 각 경제주체들에

게 기대하는 행동을 서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분

적인 일탈 행동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상반되는 행동이 

일상화되고 광범위해진다면 전체적인 행동의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갈등

과 불안정이 생길 것이다. 시장적 행동의 확산이 이러한 수준까지 이루어지

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정합성은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저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시장적 행태의 확대는 재생산과 지속 성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당시의 조건 속에서 기능적으로 순기능을 했는지, 역기능을 했는

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행태 혹은 새로운 시도가 적절히 통제되고 

제도 내에 흡수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의 범위를 한참 뛰어 넘었기 때문에 

행태와 제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기업 행동양식의 변화를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이는 기업 내 행태

에서의 시장적 행태(실적에 따른 보상, 기업의 이윤 추구 행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것의 확산과 진화과정을 보는 것이 과제이다. 

관료적 통제의 약화와 내부자 통제의 강화라는 배경 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행태가 등장하고 확산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관리자

의 권한 강화 상황이 어떠한 새로운 행태를 초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

고 새로운 행태가 어떠한 다른 경제 주체의 행태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증폭 확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것이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 정합성 차원에서 용인 가능한 것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7‧1 조치 이후 기업 관리체계와 기업 행동양식 역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 이후 기업 행위자의 행태 변화와 그것의 확산 및 

억제 메커니즘, 그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환경 

22)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이 이 두 가지 정합성 여부를 적절히 점검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행태를 선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제도화 과정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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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나타났으며 그것의 영향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후 

정부의 억제조치를 불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2) 시장의 제도화 과정 분석

북한경제에서 시장적 질서의 제도화 과정은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에 해당

한다. 즉 새로운 질서가 구조화, 고착화됨으로써 시스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합성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진화 과정에서 핵심은 지속적으로 정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지속과 재생산에 위협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요

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해소하면서 자신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즉 적응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정합성 유지를 위한 선별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느냐가 

진화 과정에서 핵심 문제가 된다. 위협이 되는 요소를 끊임없이 걸러내고 

해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시스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 때 진화 과정의 점진과 급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의 

적절한 작동 여부이다. 새로운 시도를 충분히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연

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조절메커니즘의 존재 여부도 

중요하다. 즉 핵심은 적절한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순기능적인 것은 받아들이면서 기능적으로 해로

운 것은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억압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허용해서도 안 된다. 소련은 새로운 시도를 억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허용해버린 것이 문제였다. 결정적인 문제는 권한의 이

양이나 포기였다. 갑작스런 권한 이양은 새로운 시도를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고 조장하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

이 두 나라의 이행과정의 차이이다. 물론 너무 새로운 시도를 억압하다가 

돌변적인 형태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정치혁명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회 시스

템 지속의 핵심은 결국 적절한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을 갖추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선별할 것인가, 시장이 선별하도록 할 것인가,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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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권한을 줄 것인가, 협의를 통해 선별하도록 할 것인가, 대중의 힘에 

의지할 것인가 등등이 그 후보이다. 즉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의 기준은 선별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 적응을 위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요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선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과 시장

이 항상 적절한 것이 아니고, 집중과 국가 역시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니다. 

협의와 시민 역시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 이 선별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집중된 상태에서 국가에 의해 선별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별이 실제로 의도한 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경제시스템의 정합성 회복과 유지라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스템의 행위적 및 기능적 정합성의 균열로 새로운 시도

가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 의한 

선별메커니즘이 적절히 허용하고 통제하면서 진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새로운 시도가 억압되어서 불만이 쌓이고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가? 너무 풀어 놓아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새로운 시도들이 번져 나가고 

있는가? 새로운 시도가 사람들의 신념체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국가는 기존의 제도와 신념체계가 심각하게 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도를 

통제하면서 기존 체제와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때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해 올바

르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는 기존 체제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행위적 및 기능적 정합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의 위기

로 진전될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 1980년대 이후 등장하여 확산된 시장화의 흐름이 과연 제도

화되어 경제시스템의 진화 방향을 이끄는 요소로 자리 잡을지는 두 가지 

정합성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행위적 정합성인데, 

이는 신념체계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신념이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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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당국이 승인 내지 용인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양식으로 정착하고 제도로

서 공식화하면 제도 요소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사람들의 동기 및 실제 행동

과 사회의 신념체계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욕구와 시도에 대해 

승인 내지 용인이 안 이루어진다면 불안정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둘째는 기능적 정합성인데, 이는 구성원의 생활 유지와 경제의 재생산 여

부에 달려 있다. 새로운 시장적 행태들이 경제 전체의 재생산에 기능적으로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능적으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요소로 정착한 후에도 기능적으로 적절할지는 미지수다. 하나의 

제도로 공식화되었을 때 기존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스템의 기능적 

정합성을 깨뜨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 요소가 기존 제도 및 신념체계와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적당히 조절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제 급변이 나타날지 모른다. 사전적으로는 적절한 선별 여부를 알기 어렵

다. 언제 어디서 잠재되어 있던 요인이 활성화되면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여 

돌변적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제도화 과정 분석은 시장적 행태의 제도화 과정과 그의 억제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를 낳은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은 기존의 제도 시스템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에서 침식이 

발생한 내용과 그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행위적 정합성의 침식은 더 이상 

기존 제도가 의도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정합성의 침식은 기존 제도 하에서 유도되는 행동들

의 조합으로는 경제의 재생산과 지속이 어려워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부정합 상황은 불안정을 초래하고 일탈적 행태를 유발하며, 이의 확산은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제도 요소의 도입을 초래한다. 제도적 변화는 사회적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새로운 행태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공

식화함으로써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제도

를 형성했다기 보다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행태와 상호작용의 

규칙을 사후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제도적 변화 이후에 의도한 것 이상의 행태와 재생산을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70

위협하는 새로운 행태가 나타나자 그러한 행태를 억제하는 조치들이 등장한

다. 이처럼 조장하던 것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이 작동

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억제를 통해서 행동을 일정

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을 갖춘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는 국가에 의한 제도의 선별 메커니즘이 

두 가지 정합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

결국 정합성 여부에 대한 올바른 반영과 판단이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기초로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

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제도 변화가 점진적 방식을 따를 

것인지, 급진적 방식을 따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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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이 장은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재정립한 복잡계적 분석방법들을 원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이와 시장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복잡계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행위자 분석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면, 이 장에서는 이러한 행위자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 자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이 장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우리는 다음 두 장에서 구체적인 북한경제의 시장 

행위자 및 계획부문 행위자의 역할 변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의 경제시스템을 복잡계

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스케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 북한경제의 제도

적 측면과 이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 및 미시적 행위 정합성의 형태를 분석한

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 시장화의 현상을 시스템 외부의 (새로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자기조직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 

현상이 왜, 어떤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 북한

의 경제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이러한 영향에 대해 북한당국은 

개별 경제주체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경제시스템의 공식적인 변화를 이전의 

자기조직화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스템의 외부에서 자라난 다양한 사회적 (시장)규칙들을 기존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또한 이를 전제로 시스템의 운영원리 자체가 

변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의 시장화로 과거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이제 시장을 전제로 하여 구축되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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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경제의 이행 역시 앞서와 동일한 복잡계적 시각, 다시 말해 ‘기존 

시스템의 (정합성) 혼란, 시스템 외부에서의 (새로운 규칙의) 자기조직화, 

시스템 자체의 진화’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가능한지를 토론할 것이다. 

1.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원리 

1990년대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북한에 존재했던 경제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의 북한 경제시스템을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시스템은 이러한 전형적인 

계획경제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 및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은 바로 당시까지 

존재했던 북한 경제시스템의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

리는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시스템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후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의 과정과 연결시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시스템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가 어떤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 제도로서의 경제 시스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계획이 생산 활동을 통제한다.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중앙 계획자가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행위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급자 또는 생산자에게 명령하고 또한 감독함으로써 

전체 경제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체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계획이 모든 생산 활동을 포괄하기란 쉽지 않다. 농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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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획을 작성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제 분야가 존재하는데다, 여타의 

산업에서도 구체적이고 세세한 경제활동을 모두 국가가 일괄적으로 계획하

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생산 활동을 통제하지만,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나 또는 그 밖의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세세한 생산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같은 계획 이외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실제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농업생산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춘 농업협동조합이나 개인농가에 의해 영위되었다. 국가가 비록 이들에게 

특정 수량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의 생산 활동에 직접 개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23)
 이에 따라 대다

수의 농업생산자는 일정 수량의 농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고 난 이후 나머지 

여분의 농산물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하였고, 그 결과 농산물을 위주로 

한 시장 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또한 여타의 산업생산과 관련해서도 

직접 생산자들끼리의 계획 이외의 거래와 협상이 빈번하였다. 계획이 산업생

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계획으로 규정되지 못한 

여타의 제반 물자의 교류는 직접 생산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이나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계획부문 내부에서조차 

일종의 초보적인 기업 간 물자교류 시장이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소비에트

와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이러한 기업 간 물자교류 시장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계획화 제도는 이러한 계획 이외

의 모든 생산 활동을 일체 부정하는 이른바 ‘완전 계획화 체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의 모든 생산 활동을 계획기구가 직접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체 계획화 제도가 구축되었다는 뜻이다. 이러

한 경제제도의 특징을 북한은 이른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체계’라고 

부른다.
24)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계획자로부터 일선 생산자에 이르도록 수직

23) 실제로 동유럽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동농장이 아니라 개인농가가 주
축이 되어 농업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소비에트와 같이 협동농장을 위주로 한 농업체계에서도 개개의 협동농
장은 스스로의 생산과 관련한 제반 생산시설을 모두 소유한 채 생산에 관한 한 여타의 산업부분과 달리 상
대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24) 이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북한의 ‘경제학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
의는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 (북한: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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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명령의 형태로 작성‧실행‧보고되도록 계획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일원화이며, 이러한 일원화 체계가 경제활동의 거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세부적 활동 내역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

도록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세부화라는 것이다.
25)
 실제로 북한은 다른 사회주

의 국가와는 달리 이른바 주체농법을 통해 농업생산의 직접 계획화(direct 

planning)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 

나름의 기업관리체계를 통해서는 중앙 계획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모든 소요

물자를 현장에까지 공급해주는 체제 역시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중앙 계획자가 일선 협동농장의 농업생산 목표를 직접 하달하고, 이의 생산 

활동 역시 계획하기 위해 동 농장의 모든 경제적 행위 일체를 통제하는 현상

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북한의 중앙 계획자는 여타의 산업생산에 소요되는 

일체의 물자를 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산업생산과 관련된 생산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거래나 협상 역시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다. 당연한 말이지

만, 이러한 완전 계획화 체계에서는 시장과 같은 계획 이외의 모든 경제활동

은 사실상 불법화됨으로써 경제 내에서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25) 물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드는 느낌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구심이다. 계획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에트나 동유럽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북한이 이들 국가에서도 실패한 완전계획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의문시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북한당국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계획의 세부화’의 핵심은 이른바 ‘계획의 세부 균형화’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기업이나 省(ministry) 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같은 계획단위가 수행하는 
계획은 두 가지의 계획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각각의 계획단위 내부에서 자기완결적으로 생산
되고 소비되어짐에 따라 여타의 상급 계획단위에 그 계획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 (계획)지표이며, 
다른 하나는 상급 계획단위가 계획을 작성하여 밑으로 하달해야만 하는 외부적 (계획)지표이다. 예를 들어,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국영농장이 농장 내 일부 토지를 곡물생산에 이용하여 그 생산량 전부를 해당 
농민들의 식량 소비에 충당하고 있다면, 이 국영농장의 곡물생산이나 식량소비는 내부적 계획지표가 될 것
이다. 반면, 이 농장이 생산하여 국가에 납품해야 하는 축산물이나 이에 소비되는 각종 자재 등은 상부 계
획단위의 명령을 토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계획지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계획의 
세부 균형화란 이처럼 내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계획지표의 수요와 공급을 각 계획단위 스스로가 균형을 
맞추어 자체 작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상부 계획단위는 내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외부적 계획지표에 대한 계획만을 작성하여 하달함으로써 실제적인 계획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말하는 계획의 세부화란 중앙 계획자가 모든 세부적인 경제활동을 직접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모든 세부적인 경제활동을 일선 생산자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계획하기는 하지만, 그 
계획의 대부분은 생산자를 포함한 하급 계획단위에서 스스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계획의 일원
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하급단위 스스로가 계획하는 내부 계획지표의 경우 그 계획과정과 
방법을 중앙 계획자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강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계획화 체계에서는 하급 단위가 계획하는 내부적 계획지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앙이 담당해야 하는 전
체 계획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 역시 감소하게 된다. 북한이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여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계획화 능력을 보유했으면서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강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혁진, “생산계획 체계의 구조
를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실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 No. 2.와 최용남, 
“인민경제 계획화에서 경제균형의 분류,” 경제연구 1998 No. 3 및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 (북한: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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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시장은 1950년대까지 농민시장으로 일부 존치되었으나, 1960년대

부터는 이러한 농민시장 역시 사실상 경제 내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생산 측면에서의 완전 계획화 체계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소비 측면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배급제이다. 경제주체들의 

기본적 소비품목인 식량을 국가가 직접 배급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생활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

한의 배급제는 1945년 해방 직후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50년대 후반

에는 전 경제주체로 확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북한의 

배급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의 부분적 경제제도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독점적 식량거래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배급제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협동농장이 주체가 되는 농민 배급

제도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57년 식량거래에 대한 내각명령을 통해 당시까지 

허용되던 곡물에 대한 일체의 개인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곡물거래를 국가기

관을 통해서만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이로 인해 곡물을 생산할 수 없는 

도시민들의 식량소비는 이후 철저히 국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런데 도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식량공급은 이미 1946년부터 국가가 정한 일정

한 배급기준에 의해서만 공급되어 왔다.
26)
 1954년의 개인식량 거래 금지 조치

를 토대로 북한의 전 도시민이 국가의 배급제 안으로 완전히 포섭되었다는 

뜻이다. 한편, 북한당국은 1959년 발표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관리규정을 

통해 협동농장이 생산하는 모든 잉여곡물의 처분권을 사실상 협동농장 관리

위원장에게 일임하였다.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국가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모든 잉여 곡물의 처분권이 사실상 국가에 귀속된 셈이다. 더욱이 협동농장 

조합원의 식량소비에 필요한 곡물의 양 역시 실제로는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농민들 또한 배급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26) 이에 대해서는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호, “임시인민위원회의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 1946.02.27 및 내
각결정 제 102호,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할 데 대하여,” 1957.11.0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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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북한의 배급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농민들은 매해 가을 추수가 끝난 직후 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

를 받는다. 결산분배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물을 분배 받는

데, 이 가운데 향후 1년 동안 스스로가 소비할 식량용 곡물은 현물로 분배 

받으며, 나머지는 모두 화폐소득의 형태로 분배 받는다. 각 농민이 1년 동안 

식용으로 소비할 곡물의 양은 국가가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식량배급 기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농민이 전해에 비해 더욱 많은 곡물을 생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현물로 받아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일하며, 단지 그의 화폐소득이 전해에 비해 늘어날 뿐이

다. 협동농장은 농민들에게 식용으로 분배하고 남은 곡물 가운데 다음 해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용 곡물이나 사료용 곡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곡물을 국가에 매각하거나 기부한다. 도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식량배급은 

바로 이렇게 조달된 곡물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협동농장으로부터 

수집한 곡물에 해외로부터 수입한 곡물을 더해 도시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에 

나서는데, 도시민들은 1년치 식량을 미리 받는 농민들과는 달리 보통 한 달에 

두 번 식량배급을 나누어 받는다. 도시민들이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

선 그들이 속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발부하는 배급표를 수령해야 한다. 물론 

각 직장이나 기관이 이러한 배급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가 식량배급기구

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식량배급과 관련된 감독의 최종적 책임은 

통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게 된다. 배급표를 받은 각 도시민들은 이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식량 배급소에 찾아가 매월 두 번씩 국가가 정한 가격으

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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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

생산의 완전계획화

소비의 배급제 무역의 중앙집중제

이러한 배급제도는 앞서 언급한 생산에서의 완전 계획화 체계와 더불어 

북한에서 시장과 같은 비계획적 경제활동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과 같이 생산은 물론 소비활동까지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배급되는 경우 개별 경제주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불가능성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국가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이는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경우에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활동 그 자체가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근과 같은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의 생산 활동 자체가 

일시에 마비될 위험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한 

가지 완충장치로서 그간 북한경제에서는 일체의 대외거래 역시 중앙 계획자

가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7)
 자칫 국내경제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생산과 소비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잘 통제되고 계획되는 대외거래 

활동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시도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 등으로 국내의 식량생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

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북한의 배급제가 

27) 북한의 무역제도에 관해서는 고일동,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고일동‧이석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8-05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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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고, 이로 인해 북한의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또

한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중앙 계획자밖에 없다. 중앙 

계획자만이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일체의 경제행위를 계획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식량의 대외거래 권한 역시 중앙 계획자에게 

일임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식량생산 감소라는 충격에 대응하여 전체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와의 식량거래 결정 권한 또한 중앙 

계획자가 행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상 대외거래 권한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북한

의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대외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 정부

가 이를 모두 집계하여 배타적으로 해외와의 거래를 수행한 후, 그 과실을 

다시 국내의 경제주체에 계획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나. 경제시스템의 운영: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  

위와 같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개별 경제주체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서 일탈할 가능성

도 없으며, 또한 일탈할 유인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 북한에

서와 같이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행위가 모두 금지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

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징벌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별 경제주체

들은 이러한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할 유인도 갖지 못한다. 국가가 배급제

로 자신들의 기본적 소비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바로 이러한 배급제

를 통해 설사 스스로의 독자적인 경제행위로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로 연결시켜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자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모든 개별 경제주체

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경제행위를 영위하며, 이에 따라 중앙 

계획자의 명령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에게 전달되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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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미시적 유인 정합성과는 달리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그 사정이 매우 다르다. 우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개

별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증대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일체의 생산 활동이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므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산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지 않더라

도, 또는 전혀 반대로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

서는 스스로의 소비활동과 같은 후생 수준이 이미 중앙 계획자에 의한 배급

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시스

템에서는 생산성 증대에 의한 내포적 경제발전은 개념적으로 발생하기 매우 

힘들며, 경제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단순히 추가적인 자원의 투

입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동과 물자를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같은 소국경제의 경우 추가적으

로 생산과정에 투입할 여분의 노동력이나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

라 이러한 여분의 노동력이나 자원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경제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장기간 정체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림 Ⅳ-2>

에서 보듯이 북한의 모든 산출량 변수는 1940년대 이후 1960년대 또는 1970

년대 초반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정체되어 

그 규모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노동력과 자원의 투입과 같은 외연적 확장을 통해 이루

어졌으나, 이러한 여분의 자원이 모두 소진되는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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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북한의 공업생산: 1946~1996년 

자료: 1. 1946~1989: 북한발표를 정리한 통일원(1996)

      2. 1992~1996: DPRK/UNDP(1998)

<그림 Ⅳ-3> 북한의 곡물생산: 1946~1996년 

자료: 1. 1946~1989: 북한발표를 정리한 통일원(1996)

      2. 1990~1996: DPRK(2002-b)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의 진화

에 따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일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 요건이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경제 내부에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을 끊임없이 경제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만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추가적 자원 투입은 무한정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그것의 발전에 따라 일정 순간이 지나면 자체의 거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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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경제시스템의 위기: 주체의 경제와 기능 정합성의 붕괴 

그러면 이러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순간에서부터 붕괴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앞에서와 같은 경제제도를 

구축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이 이른바 ‘주체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간단히 말해 주체의 경제란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일체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공간 안에서 자기완결적인 성격

을 갖는 경제구조를 뜻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우리경제를 생각해 보자. 만일 

우리경제의 어떤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 기업은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철판과 도장재, 그리고 볼트와 너트 등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까? 아마 이들 중 상당부분은 국내의 여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

하겠지만, 나머지 상당부분은 가격이나 품질 등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한 제

품들을 수입하여 조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 또한 상당부

분은 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겠지만, 나머지 상당부분은 해외로 수출할 

것이다. 자동차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연관이 국민경제공간에 한

정되지 않고 해외의 수요와 공급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체의 경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과는 거리

가 멀다. 만일 우리경제가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이라면 자동차의 생산

에 필요한 철판과 도장재, 그리고 볼트와 너트 등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고 또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 역시 국내의 

소비자에게만 공급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주체의 경제를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경제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경제를 상정하는 경우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현대 경제를 유지하는 기본

적인 투입물자라고 볼 수 있는 석유와 코크스 탄과 같은 기초 물자를 생산하

지 못하며,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밀기계류와 같은 기술집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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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면 북한이 

아무리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을 만들려 시도해도 이는 물리적으로 가

능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주체의 경제가 자급자족적 경제는 아니며 일정

한 대외거래를 전제로 하고, 심지어는 이를 권장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

한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대외거래가 주체의 경제가 강조하

는 자기완결적 국민경제공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복무’하

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북한은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이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런데 일단 석유가 수입되면, 이를 토대

로 공장을 돌려 국내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철강을 트랙터 

생산에 사용하며, 또 이렇게 생산된 트랙터를 농업부문에 투입하여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식량을 다시 철강산업에 투입

하여 소비하는 한편, 이 중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여 석유를 수입하는데 사용

하면, 비록 대외거래가 존재하지만, 이는 북한이 말하는 주체의 경제를 오히

려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주체의 경제를 강조해 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명하

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사실상 일종의 전쟁상태를 유지하여 

왔고, 또한 1960년대의 중소분쟁과 같이 사회주의권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거

지는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스로가 그렇

게 원하는 정치적 자주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러한 주체의 경제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난점이 있다. 주체의 경제 자체가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는 상대적으로 해외의 변수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거의 전적으로 

국내의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북한 

경제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의 제품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

로는 이에 따라 주체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필요한 제품을 수입

하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개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소비에트와 

같은 구(舊)사회주의권과의 교역에서 정치적 교섭을 통해 원조를 확보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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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실이다. 즉 1990년대 이전까지 북

한의 경제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존재하는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을 추가적으로 계속 경제에 투입해야 하고, 그 결과 국내에 존재하는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은 더욱 더 소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이는 북한

의 경제 시스템이 진행될수록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내의 자원이 소진될수록, 그리고 

국내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북한경제가 요구하는 해외로부터의 수입 규모

는 그만큼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

을 통해 북한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유지하는 일은 경제 시스템이 진행될수

록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

템과 관련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순간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북한의 대외거래

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가 바로 해외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대외거래이며, 이러한 대외거래가 주체의 경제라는 북한의 전체 

경제구조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기본 변수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 

우리는 이제까지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복잡계적인 시각에

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러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거시적 기능 정합성

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실제로 1900년대 이후 북한경

제에서 시장화라는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거시적 기능정합성의 붕괴가 일종의 연쇄작용으로 미시적 행위 

정합성의 붕괴 역시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전체 경제 

시스템이 일시에 마비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0

년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복잡계에서 말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정합성

과 유인정합성의 붕괴 → 기존 시스템의 작동 정지·혼란 → 개별 행위자들에 

의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경로를 그대로 밟아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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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이러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1990년대 

이후의 실제 과정을 통해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가. 주체의 경제에서의 기능 정합성 붕괴 - 1980년대 곡물무역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는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언제

나 북한이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무역적자의 문제가 시

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붕괴시키는 촉매제(trigger)의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식량과 

관련한 대외거래의 경우 북한은 언제나 의식적으로 무역흑자 또는 적어도 

수지균형을 달성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대외거래에서는 북한이 언제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식량거래에서만큼은 일정한 수지균형이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간 북한당국이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치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에 대외거래를 담당

하는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이를 훼손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만일 북한이 식량과 관련한 

대외거래에서 적자를 기록한다면, 이는 기존 북한의 경제시스템에 상당한 

이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표 Ⅳ-1>

을 살펴보자. 이 표는 1975~1980년간 북한의 곡물무역상황을 재구성한 것이

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북한은 곡물무역에서 달러 기준으로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북한 전체의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곡물무역의 흑자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

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간 중 북한이 물량기준으로는 오히려 해외에

서 곡물을 純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무역 데이터를 살

펴보면 1960년대 이후 북한이 물량기준으로 해외에 곡물을 純수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그간 달러기준으로는 곡물을 純수출하면서도 물량기

준으로는 이를 純수입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흥미로운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분명하다. 즉 북한이 해당 기간 중 국제적 곡물가격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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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75~198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해외에서 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쌀의 수출을 

연계시키고, 그 밖의 곡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옥수수의 수출을 함께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식량거래에 관한 한 물량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지만, 달러기준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대외거래를 

담당하는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매우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표 Ⅳ-1> 1975~1980년 북한의 전체 무역과 곡물무역 비교 

수량 (1000 MT) 금액 (백만 달러)

Ⅰ. 곡물무역

    수출 2763 686

          (쌀) -1563 -538

          (옥수수) -1200 -148

    수입 3021 506

         (쌀) -40 -14

         (밀) -2510 -433

         (기타) -471 -59

  무역수지 -258 181

Ⅱ. 무역 전체

   수출 - 6479 

   수입 - 7503

   무역수지 - -1024

자료: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 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식량위기의 기원,” 현대북
한연구 제7권 1호(200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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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북한의 곡물무역 현황, 1981~1989년 

1981 1983 1986 1987 1988 1989

물량 수입(A) 720,000 350,000 353,000 698,000 1,081,335 466,389

(MT) 수출(B) 263,700 120,000 200,000 260,000 243,000 90,000

(B) - (A) -456,300 -230,000 -153,000 -438,000 -838,335 -376,389

금액 수입(A) 158,000 68,000 52,600 90,500 140,420 76,350

(1000 

달러)
수출(B) 118,700 35,000 44,000 61,100 51,000 18,000

(B) - (A) -39,300 -33,000 -8,600 -29,400 -89,420 -58,350

자료: FAO 통계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북한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간 식량의 대외거래에서만큼은 표면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전반적 대외거

래가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둘째, 바로 이러한 측면

에서 만일 식량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의 기존 경제 시스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북한 경제시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붕괴가 

바로 이러한 식량거래에서의 적자로부터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 Ⅳ-2>에서 보듯이 북한의 식량거래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항

상적인 무역적자로 돌아서며, 이는 물량기준으로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으로

도 역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표 Ⅳ-1>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이 

물량기준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곡물은 쌀과 옥수수와 같이 북한의 주요 식량

배급 품목이다. 그렇다면 198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금액기준으로도 

적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당연히 이 시기를 기점으

로 북한 내부의 배급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쌀과 옥수수

가 생산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기존의 배급제를 유

지하는데 상당한 압박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다시 표

현하면, 1980년을 기점으로 기존 북한의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를 기점으로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90

북한은 이러한 배급제의 압박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시스템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들을 시작하며, 이러한 완화조치를 계기로 1990년대 북한경제에서는 새

로운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 1990년대 초기의 일탈행위와 제한적 시장화 

북한당국이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

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식량거래가 적자로 돌아서고, 배급제 역시 일정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을 일정 정도 용인

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80년을 기점으로 그간 식량배급제

도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토지개간과 영농

활동 일부를 허용하는 한편,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농민시장을 1일

장으로 복원시켜 평양 등 주요 대도시에 그 설립을 허가하는 새로운 실용정

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경공업 분야에서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농민시장 역시 그 규모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 

북한의 거의 모든 군에서 3~4개의 시장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농

민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류와 일부 곡물

류가 급속히 유통되었고,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식량소비에 있어 시장이라는 

요소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1987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배급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다. 197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

을 이 해를 기점으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대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산업부문 노동자들에게까지 소규모의 텃밭 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각 국영 

기업체들을 통해서는 종업들에게 공식적인 영농시간을 배정해 줄 것을 지시

한 것이다. 1982년 이후 식량과 관련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을 인정하는 정책

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이를 근거로 기존 배급제의 보호 범위를 공식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은 곧바로 부작용을 불러왔다.
28)
 각 경제주체들이 개인

28)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
원, 199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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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변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이제까지 경작이 금지되었던 옥수수 등 주요 배급 곡물을 생산‧

소비‧유통시킨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위는 배급량의 감소에 대한 당연

한 경제적 반응이었으나, 기존의 경제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민들의 이러한 불·비법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조치들을 강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7년에는 농민시장

을 종래의 1일장에서 7~10일장으로 환원시키고 거래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김일성 명의로 ‘인민생활향상 3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금지하였으며, 1992년에는 이른

바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 등을 조직해 농민시장과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물리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공

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1991년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소위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에는 군인과 중노동자를 

제외한 주민들의 식량배급이 다시 10%씩 감량 되었고, 1993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식량 확보가 추진되는 등 비상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29)
 이러한 배급제의 기능 약화는 당연히 북한주민들의 

불·비법적인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민시장은 ‘유동장’이라는 형태로 암시

장화 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는 남포 등 대도시에서조차 주요 배급품목

인 동시에 거래금지 품목인 쌀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

다.
30)
 한편, 이처럼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가 지속되면서, 1993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은 다시금 유화적인 정책으

로 선회한다. 암시장화 하던 농민시장을 다시 1일장으로 환원시켜 합법적인 

거래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신, 장세를 부과하고 공업제품 등 금지된 거래품목

을 규제하는 등의 체제내화 노력이 시작되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29) 일본의 라디오프레스가 발행하는 월간지 北朝鮮 政策動向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자
세한 사건일지를 기록하였다.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일본: 라디오프레스, 1993).

30)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사회경제적 역할,” 통일연구논총, Vol. 6 No. 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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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토지경작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31)

이처럼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초기 시장화 현상은 매우 분명한 과정을 

거쳤다. 우선 당시부터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붕

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당국은 이에 주민들의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당국이 기존의 시

스템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자구 노력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자,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장행위에 몰두하였다. 복잡계적 시각에서 말하는 이른바 강화 피드

백 현상이 북한의 초기 시장화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강화 

피드백 현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은 ‘규제’ 일변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식량상황의 악화라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추가적 기능 정합성 약화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장행위

라는 강화 피드백 현상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다. 

다.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쇼크와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붕괴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1994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변모

하게 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의 거시적 기능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미시적 행위 정합성마저 완전히 붕괴함으로써 시장화가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1994년은 두 가지의 외부적 경제쇼크가 북한경제에 한꺼번에 밀어

닥친 해였다. 하나는 ‘러시아 쇼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 쇼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 

대외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중요한 거래 파트너로서 석유나 기계류와 

같은 북한경제의 기초적 투입 물자를 거의 전량 제공하고 있었다.
32)
 그러나 

31)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5), pp. 71~72;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pp. 9~10. 

32) 대외무역은 북한의 경제현실 가운데 외부 관찰자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무
역은 거울통계로 불리는 거래 상대국의 통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1990년 이전 북한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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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對러시

아 무역은 이후 과거의 거의 1/10 수준으로 급락한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석유소비와 같은 전략적 물자의 투입량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급락한

다. 실제로 1990년 하루 7만 배럴을 상회하던 북한의 석유 소비량은 이후 

연평균 13% 이상씩 감소하여 1996년에는 하루 3만 배럴 이하로 급락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이 1994년을 기점으로 국내의 농업 및 산업 생산

량의 하락을 연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업생산은 1994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비료생산량은 전 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그 결과 곡물생산량 역시 20% 이상 감소하는 악순환

이 초래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1994년 식량의 해외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

국 쇼크’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1980년을 기점으로 대외적인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락하는데, 북한의 식량 수입 규모는 1980년대 말 또는 1990

년대 초반에 이르면 연간 100~150만 MT로 급증하게 된다. 당시 북한의 국내 

곡물생산이 대략 400~500만 MT 정도로 가정하면, 해외에서의 식량수입규모

가 북한 국내 생산량의 1/4을 상회할 정도로 대규모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곡물수입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

으로 충당되었다. 문제는 1994년을 기점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옥수수 생산량

이 감소하고 북‧중간의 정치적 갈등현상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대북 옥수수 

수출이 전년의 90만 MT 수준에서 20만 MT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곡물 전체 곡물 수입량 또한 전년도의 140만 MT에서 40만MT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33)

이러한 두 가지 쇼크는 기존의 북한 경제 시스템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게 

된다. 우선 당시부터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작동을 멈춤으로써 배급에 전

적으로 의존하던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근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

나게 된다. 실제로 1994년을 기점으로 함경도를 위시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기근 현상은 이후 평안도 등 

33) Kim, Lee & Sumner, “Assessing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No. 3 (April 1998), pp. 519~535에서 이용한 미국 농업성의 북한 곡물무역 데
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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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지역과 심지어는 황해도 등의 서남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된다. 또한 

북한의 계획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실업 현상이 만

연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산업생산량은 이전의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러한 산업 생산량의 급락은 석유와 같은 

기초적 투입물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사실상 활동을 멈추었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시 노동자들이 사실상 실업상태로 전락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배급제가 붕괴하여 기초적인 소비생활이 불가능해지

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부문의 가동중단으로 소득의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대다수의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기존의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부여되었던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기존의 경제 시스

템에서처럼 계획부문의 명령에 따라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요구하

던 계획에 따른 경제행위가 아닌 다른 경제행위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러한 

경제행위는 결국 주민들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시장화 이외에는 별달리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한국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을 중심으로 한 북한주민들의 소비행위 60~70%

가 체제 밖의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이는 모든 주민들의 경제행위는 국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기존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 1994년을 기점으로 붕괴하며 이를 시장화라는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논리가 대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라.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1: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와 원시 시

장화(Primitive Marketisation)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본격화된 시장화 

현상은 단순한 기존 경제시스템에서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이

러한 일탈행위가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로 확산되어 이들 사이의 새로운 자생

34) 통일부, “최근 북한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분석,” 보도자료,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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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규칙을 기반으로 기존 경제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단계

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4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행위 정합성과 기능 정합성이 모두 와해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외부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이 형성되는 자기조직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배급제가 전면적으로 붕괴된 이제 모든 개별 경제주

체들은 텃밭과 뙈기밭 등 합법, 비합법, 불법의 모든 토지를 사적으로 개간하

기 시작하였으며, 경작 작물 역시 이제까지는 사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었던 

옥수수 등의 배급곡물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적인 토지개간 행위는 비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산업부문 종사자들에게까지 확산

되었으며 북한의 계획당국 역시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사적인 경작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시가구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해 곡물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일반화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 시장은 북한

의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차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단 시장이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채널로 등장하자, 이들의 여타 경제행위 역시 완전히 변모하게 된다. 시장에

서의 곡물거래가격은 이제까지의 공식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

고, 이에 따라 계획부문의 소득만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곡물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소위 장사

라는 (추가적) 경제행위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이러한 

시장소득이 불가능한 개별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나 화폐소

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이를 토대로 식량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제반 경제행위가 이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

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속도로 상승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당연히 기존 계획부문의 급속한 침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제공하는 소득의 기회가 

계획부문에 속한 기존 직장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이에 따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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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행위에 참여할 커다란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1994년 이후의 급격한 경제위기로 기존 계획부문의 생산기관 대부분

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놓임에 따라 북한의 계획당국으로서도 이러한 

계획부문의 침식을 방지할만한 명분과 수단을 상실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994년 이후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였으며, 식당이나 좌판과 같이 시장에서의 식량유통이나 여타 상업행

위 등 일체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시장과 관련한 제반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아직 공식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속히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경제 전체는 일종의 원시적 시장행위

(primitive market activities)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개별 경제주체

의 경제행위는 각자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흥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러한 흥정 또는 사적인 계약을 뒷받침(enforce)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

되지 못함에 따라 각종 비·불법적 거래와 약탈적 거래 행위 역시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미 작동을 멈춘 계획부문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장 자산을 임의로 절취하여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인근 중국 등

과의 밀무역에 나서고, 이를 통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이나 여타의 산업부문 기업체들 역시 공식가격을 크게 

웃도는 시장가격을 겨냥해 곡물 등 스스로의 생산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시장

에 유통시키는 행위 역시 빈번해진 것이다. 

마.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2: 원시 시장화와 계획경제의 변화

 

당연히 이러한 원시적 시장화의 전개는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으나, 이를 통제해야 할 북한의 중앙 계획자는 1994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사실상 이에 대처할만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원시적 시장화의 자기조직화 

논리 속으로 포섭되는 경향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

의 배급 시스템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계획당국은 더 이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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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충분한 식량배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식량배급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35)
 과거 국가, 

특히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인식되던 식량배급의 책임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분담시킨 것이다. 그 결과 이제까지 모든 주민이 지역이나 소속 

등에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균등한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기존의 원칙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즉 식량의 가용성에 차이가 나는 개별 지역이나 기업

에 소속된 경제주체들은 이제 언제든 차등적인 식량배급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응당 지방정부나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이며 

자구적인 식량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시도는 현실적으

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나 계획부문의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이제 좋든 싫든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원시

적 시장화의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배급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

-지방-기업 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식량의 생산과 분배, 

유통에 관한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과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

로 행사하던 외국무역의 권한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개별 기업에까지 허용하

였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한 번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대외거래에서의 

중앙집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

는 것이었다. 하나는 대외거래를 통해 사실상 경제의 분권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이제 대외거래 자체가 중앙의 계획이 상업적인 경제

동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기업 등 여타의 모든 

계획기구 역시 이제 일정 정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대외거래의 분권화를 통해 북한의 계획기구 역시 원시적 시장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한편 이러한 계획기구 자체의 실질적 시장화는 계획기구의 관리에 있어서

의 변화 역시 몰고 왔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1990년대 중반 농업부문에서

는 식량생산 증대를 목표로 새로운 협동농장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의 협동농장 관리제도의 두 축을 이루던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가 폐지

35) 중앙일보, 199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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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를 대체하는 新분조관리제가 실시된 것이다.
36)
 新분조관리제의 핵심

은 농장원들이 국가의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생산한 식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처분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952년 ‘모든 식량(곡물)은 국가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내각명령을 통해 확립된 국가적 곡물통제권이 사실상 해

체된 셈이다. 또한 1997년부터는 기존의 주체농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쌀과 

옥수수 위주의 농업생산을 감자나 보리, 콩 등 기타 작물에 대한 생산으로 

다변화시키고, 각 협동농장의 작물선택권 역시 협동농장 스스로에게 일부 

이양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그 후에도 이어져 1990년대 후

반 나진선봉 지역 협동농장의 경우 작물선택권과 종자선택권을 스스로 가지

고, 내부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통해 농장을 자율 경영해 나가는 새로운 실험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7)
 

마지막으로 북한의 계획당국은 이 기간 중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생적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에 부응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모색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목표

로 하는 주체의 경제를 일정부분 완화하여 북한경제 자체를 세계경제로 편입

시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6년 북한 외무성의 고위 당

국자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간의 자립경제원칙에서 벗

어나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38)
 또한 1997년 북한 농업위원회 역시 ‘북한은 농업생산성 

증대와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농산물 가격 구조의 전반적 재조

정이나 소규모 농업시장 도입 및 자유화와 같은 시장화 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39)
 이러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이후 나진선봉지구에서의 

경제적 실험으로 나타났다. 1997년 나진선봉 지역에 한해 식량의 국정가격이 

폐지되고, 곡물의 국가배급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노동자들의 

36) 조선신보, 1997년 7월 30일;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37)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9). 

38) 北朝鮮 政策動向, No. 6(일본: 라디오프레스 1996), pp. 56~57. 

39) 황동언,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 Vol. 41 (現代經濟硏究院, 1998),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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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또한 3,000~4,000원으로 30~40배 인상된 것이다. 

바. 소결: 시스템의 자기조직화로서의 북한의 시장화 

요컨대 1990년대 경제위기로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및 기능 정합성 붕괴 → 개별 경제주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한 

시장행위 일반화 → 시장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시적 시장화 

→ 원시적 시장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한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방식 변화 

→ 시장화를 전제로 한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이라는 과정으로 

숨 가쁘게 진전되어왔다. 만일 복잡계적 분석방법에서 말하는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개별 경제주체들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1994년 이후 북한에서 본격화된 (원시적) 시장화

는 정확히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현상이다. 

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진화 – 시장의 제도화와 시스템의 변모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북한 시장화의 자기조직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을 기점으로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한다.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이미 자생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전제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

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발생한 북한 시장화의 자기조

직화 현상과 이로 인한 자생적 시장화의 규칙들이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는 이제 자기조직화

를 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북한의 제반 

경제제도 역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가. 자기조직화로 등장한 시장규칙의 제도화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호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FAO에 따르면, 이 해 북한의 곡물생산은 전년의 270만 

MT 수준에서 320만 MT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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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 역시 종래 중단되었던 공식적 식량배급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등 기존 경제시스템의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북한

당국의 경제 시스템 재정비 사업이 바로 이 해 개정된 북한의 신헌법으로부

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8년 전체 주민이 참가하는 

총선거를 통해 새롭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렇게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첫 번째 과업으로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40)
 더욱이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주로 경제부분의 대폭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자생

적 시장화라는 기존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화 현상에 대응하여 국가 스스로

가 이제 경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신헌법은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기존 시스템 외부의 자기

조직화 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먼저 그것은 

1990년대 중반의 자생적 시장화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규칙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후 추인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헌법은 식량과 관련된 텃밭의 경작을 협동농장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신헌법에서는 이러한 협동농장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사실상 전 주민이 텃밭경작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과거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대외무역의 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서 분할,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무역 권한 역시 제도화 하였다. 한편 협동

농장이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종래의 농기구에서 농기계로 확대함으로

써 국가의 협동농장 통제권 약화를 수용한 것도 신헌법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또한 신헌법은 1990년대 중반 진행되었던 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전제로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표

적으로 신헌법에는 과거 헌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삽입되었는데, 그것은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용어들이

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60년대 이후 북한은 매우 통제적인 완전 계획화 

40) 장명봉 편, 김정일 체제하의 최근 북한 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및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에는 북한의 헌법과 최근 제‧개정된 각종 법률이 망라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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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배급제 경제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기존 시스템 아래에서는 원가나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개념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들이었다. 모든 

경제행위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 실행되며, 이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

이나 소비 역시 모두 중앙 계획자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원가나 가격, 수익성과 같은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개념들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통한 자율적 경제행위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는 다시 북한경

제에서의 일정한 시장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1998년 

신헌법에 이러한 경제 용어들을 새로이 삽입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과거와 같은 통제적인 완전 계획화나 배급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정 부분 시장적 요소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시장화라는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화 현상

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과 의지가 표현되었다

는 뜻이다. 

물론 북한의 신헌법은 그간 북한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헌법은 북한경제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

대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에만 귀속되고, 

모든 경제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경로에 따른다는 등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에 있어서는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였다. 이는 비록 1990

년대의 경제위기로 북한당국이 일정 정도의 시장화를 용인하고 제도화하는 

등 기존 시스템의 진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진화가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 폐기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당국의 이중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1998년 신헌법의 

방점은 자생적 시장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칙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두어졌다. 실제로 

1998년 12월 북한당국은 UNDP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의 경제재건과 농업

복구를 위한 원탁회의’에서 향후 경제정책을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끌고 나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언급하였다.
41)
 이 회의에서 북한당국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 각국에 경제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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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경작지 일부에 대해 실질적 사유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42)
 이는 비록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주

의 경제질서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본격화

된 북한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이제 공적 부문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제도적 진화의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도적 진화는 1998년 이후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북한에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일련의 경제법률로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1998년 

12월 북한에서는 농업법이 제정되었다. 농업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형해화된 사회주의적 농업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에서 일

어난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후자

의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2002년 6월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종래

의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996년 실험적

으로 도입된 신분조관리제에 대한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 

한편, 1999년 4월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1998년 신헌법의 정신을 구체

적인 경제법의 형태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사회

주의 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법제정과 거의 동시에 시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의 원칙 또는 그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법 

제정 또한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7년 제정된 ‘가격법’을 이 해 

8월 새로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가격법’은 공식 가격의 제정권한을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중앙 및 지방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으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시도된 경제관리체계에서

의 중앙-지방-기업의 관계변화를 수용하고, 각 지역 및 기업차원에서의 분권

화된 경제관리 능력 제고를 제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41)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42)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일본: 라디오프레스, 1998), p. 34.



제
4
장
-
북
한 
계
획
경
제
의

변
화
와

시
장
화
‥
새
로
운

경
제
시
스
템
의

자
기
조
직
화
와

진
화

103

나.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운영원리: 시장에 근거한 계획경제 

이처럼 1998년과 2000년대 초반 사이 기존의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승인하

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북한당국은 2001년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이제

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전제로 하여 운영한다는 새로운 경제관리원칙들을 

구축한다. 즉 2001년 북한당국은 기존 경제시스템의 제도적 변화를 종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경제관리모형’ 또는 ‘경제관리이론’으로 제시하려 시도하였

으며, 이러한 시도가 이른바 ‘2001년 김정일의 경제메모(또는 지시)’로 나타

난 것이다. 실제로 이 해 10월 김정일은 당과 내각에 경제정책과 관련된 일종

의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이 조심스럽게 추진해온 여러 실험적 경제정책들을 집대성하여 한

층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계획 및 경제의 분권화에 대한 시도가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군수산

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

고, 이를 토대로 계획지표의 설정과 실행 역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일선 

기업들 각자가 스스로의 고유 영역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질서에서는 가격의 

제정권한 역시 최하 지방공장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분권화된 경제질서

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관리 역시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이들 내각과 중앙

경제기관이 다시 당과 국가에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경제관료 중심의 경제

운용이 강조되었다. 이는 기존의 당 우위 경제운영 방식을 전면으로 재편하

는 것이었다.

경제의 분권화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이를 위한 자율성 확보 

또한 보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수익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양적인 생산량 중심의 경영에서 

질적인 생산물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업의 수익

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기업에까지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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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경영의 전 분야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주

의 물자교류시장 창설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종래 계획당국

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수행되던 기업 간 물자공급을 각 기업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여분으로 보유, 시장에서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율화시키는 사회

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은 시장거래 물자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는 물론 생산 확대의 인센티

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의 분권화와 자율화가 강조되

면서 기존의 국가를 통한 무상지원이 주를 이루던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등 분배제도에 있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시도되었다. 국가

의 재정지원을 통해 거의 무상으로 지원되던 식량, 의료, 교육 등 제반 사회적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의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임

금 또한 단순히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균등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각자의 근로형태와 질에 따라 차등 결정하는 등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상의 경제운영원칙들은 1998년과 2000년대 초반 사이 

북한당국이 시장을 전제로 기존의 시스템을 새롭게 (재)제도화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창설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평균주의의 극복이었

다. 이들 내용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북한당국

의 시각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간 

북한당국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주장하는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를 근거

로 사회주의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있어 시장의 필요성을 부인해 왔다. 따라

서 2001년 김정일의 경제관련 지시내용 가운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창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북한당국 역시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 활동

에 있어서도 시장이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또

한 복지제도에서의 평균주의의 극복이란 일반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해

서도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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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던 사회적인 서비스의 가격이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적절히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

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2001년 김정일의 

경제관련 지시내용은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관심은 이들 지시

내용이 2002년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다. 시장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과 시장 자체의 제도화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시장화라는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

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또한 이에 근거해 북한의 경제시스템 자체

를 진화시키려는 북한당국의 노력은 2002년 7월 이른바 ‘7‧1 조치’라는 본격

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발표하였다. 북한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7‧1 조치’는 

1945년 북한의 토지개혁에 비견할만한 ‘혁명적’ 조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북

한경제는 과거와 근원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43)
 

발표된 ‘7‧1 조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44)
 하나는 기존의 식량을 

비롯한 공식가격체계를 당시의 시장가격체계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었으

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식가격체계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역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임금과 물가

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식 환율 역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7‧1 

조치’ 이전 1킬로그램당 8전에 불과했던 공식 쌀 가격은 무려 550배가 오른 

44원으로 상승하였고, 월평균 110원에 불과하던 일반 노동자의 임금 또한 

18배가 뛴 2000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수준의 상승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적 가격체계의 변화였다. 예를 들어, ‘7‧1 조치’ 이전의 공식

가격 체계에서는 세숫비누 한 개의 가격이 쌀 1킬로그램의 가격 보다 더욱 

비쌌다. 그러나 ‘7‧1 조치’ 이후 세숫비누의 가격은 종래의 2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쳐 오히려 쌀과의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임

43)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 6. 26). 

44)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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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중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평균 20~25배인데 

반해 일반노동자의 임금인상률 18배에 불과 하는 등 근로형태별 임금구조에

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45)
 

그런데 이러한 ‘7‧1 조치’의 공식적인 발표내용과는 별도로 이 조치의 실질

적 내용이 북한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보고 역시 등장했

다. 이 조치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번 수입’ 지표 등 새로운 수익성 개념을 

각 기업에 하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수익성 개념을 토대로 전체 경제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꾸려 나가기 위해 2001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 내 모든 

기업의 부채를 동결하고 손익상태를 영(零)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46)
 실제

로 북한 무역성의 고위관리는 2002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북한의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7‧1 조치’의 주요 내용이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가격 

및 임금을 대폭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보고를 뒷받침했

다.
47)
 ‘7‧1 조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든 이 조치가 ‘2001년 김정일의 경제지

시’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은 틀림없었다. 이를 계기로 그간 국가가 거의 무상

으로 제공하던 식량 등 사회적 서비스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임금

을 재조정하여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며, 기업활동의 근간을 기존의 

양적 생산에서 수익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7‧1 조치’의 내용은 북한경제에 즉각적인 혼란을 불러왔다. 

아직 북한에서 시장은 완전히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를 전제로 한 

계획부문에서의 변화만을 발표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곡물의 공식가격만을 시장가격으로 급속히 상승시

키자, 곡물의 시장가격이 안정되기는 커녕 다시 시장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

하는 부작용이 초래된 것이다. 배급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공식적인 식량가격의 상승은 곧바

로 시장가격의 더욱 급속한 상승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7‧1 조치’ 이후의 

45)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 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
료, 2003. 6. 26). 

46) 양문수,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3), p. 59.

47) 김용술, “북한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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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가격체계와 시장가격체계의 괴리수준은 그 이전 보다 오히려 더욱 확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7‧1 조치’ 이후 조정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그 실질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다시 대다수 북

한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안의 계획부문에서 이탈해 체제 밖의 시장에 참여

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후반 기존 시스템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

적 기능 정합성이 모두 붕괴됨으로써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시스템 외부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에 더욱 매몰되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리

고 당연히 그 원인은 아직 북한에서 시장이 완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2003년 초반 기존의 시스템 

외부에서 존재하던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 해 3월 조선중앙통신은 종래

의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변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각 시도에 기존의 시장을 종

합시장으로 인정하고 그 거래품목을 확대하는 대신 지방의 행정기관이 장세

를 징수하고 전반적인 시장거래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48)
 또한 이 해 5월 들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적인 

기업(private enterprise)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수를 자유로이 확대하는 새

로운 정책 역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북한의 시장은 하나의 공식적 제도로서 대다수 경제

주체들의 일상행위 대부분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기구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 합법적인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곡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재화가 이들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9)
 그러나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계층별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으

며, 지속적인 시장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종래 배급제의 보호를 받던 많은 

한계 계층들의 소비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

48) “北朝鮮 政策動向,” (일본: 라디오프레스, 2003), p. 37. 

49)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동향,” 통일정세분석 2005-0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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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과거 북한의 경제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별 경제주체들

의 자유로운 경제행위와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 그리고 후생수준의 격차라

는 본격적인 시장경제적 현상이 이제는 북한의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라. 소결: 경제시스템의 진화로서의 시장화 

요컨대 1998년을 기점으로 2003년까지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진화

를 경험한다. 이러한 진화는 1) 1990년대 중후반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진행되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을 북한당국이 일정부분 승인하고, 2) 

이로 인해 발생한 자생적 사회규칙들을 국가의 공식제도로 포섭하는 것은 

물론, 3) 이를 근거로 기존 계획부문의 제도나 운영원리 역시 시장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잡계적 분석시각에서는 기

존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거시적·미시적 정합성의 붕괴 → 일탈행위의 증가 

→ 이에 따른 자기조직화와 새로운 사회규칙들의 형성 → 동 사회규칙들의 

제도화 → 기존 시스템의 진화’라는 형태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자생적 시장화 현상은 이제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북한 시스템의 진화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진화된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의미

는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장을 전제로 하지만 계획부문의 존재와 그의 

운영을 경제의 주축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일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계적 시각과 매우 잘 일치하며, 따라서 향후 북한의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50)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November 200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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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발적 진화와 점진적 진화 –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또 다른 

시장의 자기조직화(?) 

앞에서와 같은 논점과 관련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4~2005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이 그간 보여 

왔던 시장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일부 수정하여 다시금 시장을 통제하고 

착취함으로써 계획부문의 강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부활시키려는 것과 같은 시도 역시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사

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이로 인해 북한당국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소폭이지만 꾸준한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4~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북한의 식량생산 역시 크게 

증대하여 그간의 식량위기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제사정의 상대적 호전을 배경으로 북한당국이 점진

적인 시장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해외의 곡물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토대

로 국내에서는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다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

에 더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성과 연령을 규제하여 시장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소위 시장에서의 장사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50대 이상의 부녀자 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는 이러한 시장행위 자체를 

아예 금지하려는 노력까지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허용된 종합시장 제도를 

철폐하고, 이를 다시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른바 ‘150일 전

투’와 같은 과거의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을 재도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시장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당국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점이다. 물

론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수도 또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북한의 경제시스템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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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진화과정이 모두 소멸하고, 과거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역진화의 과정

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실패한다면,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

화되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또 다른 진화의 과정에 돌입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복잡계적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성공과 실패는 당연히 현재의 북

한 경제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시장화의 자기조직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과정이 2000년대 이후 들어

선 현재의 북한경제 시스템의 거시적·미시적 정합성과 충돌한다면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경제시스템의 진화를 촉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당국이 원하는 현재 시스템의 안정 또는 과거 시스템으로의 복귀 역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 외부에서 진행되는 시장화

의 자기조직화 현상이 현 시스템의 거시적·미시적 정합성을 붕괴시키는 경우

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와 같이 이러한 자기조직화 과

정을 통해 형성되는 자생적 규칙의 일부를 제도화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재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의 경

제시스템은 지금보다 더욱 시장경제에 접근하도록 진화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경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이러한 자생적 규칙의 제도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복잡계적 시각에서 보면, 이 경우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시스템

의 외부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규칙들과 충돌하고, 만일 이러한 충돌에서 현

재의 시스템이 패배한다면, 북한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규칙들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이른바 돌발적 진화라고 불리는 북한경제의 이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동유럽과 소비에트 등 舊사회주의 경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돌발적 진화의 형태로 시장경제로 진입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

고 있는 시장화의 현상이 어떤 형태로 경제시스템의 추가적 진화를 몰고 

올지는 앞으로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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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이 장은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발전과정을 시장 행위자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 및 상호작용을 관찰함으

로써 북한에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

히 시장의 형성‧발전의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북한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

는 한편 간단하게 미래상을 조망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 북한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시장 행위자에 주목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물론 연구자의 자세 및 문제의식 탓도 있겠지만 자료‧정보의 부족이

라는 요인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는 필자의 기존의 새터민 면담 

결과 등을 활용하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시장, 나아가 북한의 경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자가 새로운 시도

를 하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데 그 임무를 국한하기로 한다.   

1. 전제적 논의: 시장화에 대한 일반론

가. 통상적인 경우 

사회주의 경제개혁 및 체제이행에서 핵심적 요소는 시장화(marketisation)

이다. 그런데 시장화란 다양한 차원의, 또한 여러 층위의 개념, 범주이다. 

시장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51)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고 또 하나는 장소(공간)로서의 시장(marketplace)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일부 중복되면서 각각 상이한 영역을 포괄한다.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51) 폴라니. 박현수 역. 인간의 경제Ⅰ (서울: 풀빛, 1983), pp. 173~175; 山口重克編, 市場經濟: 歷史, 思想, 
現在(增補版)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7), pp.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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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

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장화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

은 지역적 및 기능적으로는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 전국적 시장, 세계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장은 또한 거래대상에 따라 크게 보아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좀더 세분해서 보면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존재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원자재, 자

금, 노동력 등과 같은 투입물을 국가계획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

터 조달(피공급, 할당)하고 생산물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상업기관에 인도(공

급)한다. 

따라서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

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생산

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가지 시장이 발생, 확대되

고 아울러 생산의 기본단위인 기업(또는 개인수공업자)이 원자재, 자금, 노동

력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리를 시장을 통해 수행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대하

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가격 기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시장은 우리가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체이다. 그 

요소들이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공급자, 수요

자, 관습 또는 법 등이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는 상품과 화폐가 중요성을 

가진다.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은 시장화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시장

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장화도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52)
 

52)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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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잡계의 관점

복잡계의 관점과 분석틀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

로 볼 때 시장화를 행위자의 행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급자(판매자) 및 수요자(구매자)로 시장

에 등장한다. 최초에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은 단순 물물교환일 수 있으나 

점차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으로 발전한다. 이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목적은 

초기에는 과부족 물자의 교환 등 비화폐적 동기였으나 점차 이윤획득 등 

화폐적 동기로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재 시장이 형성된다.    

이 때 지리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를 중개하는 상인이 등장한다. 

이 상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상일 수도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상행

위를 하는 점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

(판매자)는 상품을 직접 생산했든 여타의 방법으로 취득했든 소생산자 등 

상품의 원 소유자이거나, 원 소유자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은 상인이다.  

상인은 지역 내 상업(근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역 간 상업(원거

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거래규모

가 작고, 후자는 거래규모가 크다.  

한편 시장의 발달은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즉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 나아가 판로의 확대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확대할 충분한 유

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상품 생산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분업이 발생하고 확대 현상도 나타난다. 즉 소상품 생산자들은 시간

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전문적인 품목에 생산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

자들 간의 연계도 이루어지면서 생산재 시장이 형성, 발전하게 된다. 시장의 

발달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인층의 형성, 확대 및 분화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분화이다. 즉 초기에는 한 사람이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도매상과 소매상이 분리

된다. 또한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상인과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

인의 분화도 나타난다. 아울러 초기에는 상인이 창고 업무와 운수 업무를 

겸하게 되나 점차 창고업과 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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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업에서 창고업과 운수업이 분리된다.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신규로 

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기존에 상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초기에

는 시장에서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 가운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일부는 전문적인 금융업(사채 및 

고리대금업)자로 전환한다. 이른바 금융시장의 출현이다.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하게 된다. 상업을 통해 자본

을 축적한 상인이 자본가로 전환하게 되고, 반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도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출현인 것이다. 

2.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 창발과 자기조직화 

 

가. 시장 참여: 행위자의 행태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경제적 행태, 특히 불법적인 시장경제적 행태

를 보이게 된 데는 몇 가지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와해의 길로 들

어섰다. 무엇보다도 식량을 비롯해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식량배급체계는 흔들리기 시작

했는데 먼저 배급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고 곧이어 배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

다. 결국 1994~1995년부터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북한 주민들은 ‘미공급기’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식량이 이 정도

였으니 일반 소비품의 공급은 말할 것도 없다. 국영상점에 물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 결국에는 상점들이 텅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식량문제 해결에 대해 지방,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

기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식량문제만은 중앙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었

으나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 1992~1993년경부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미공급기인 1995~1996년경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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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나 

지방과 기업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결국 

식량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왔다. 즉 개인이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북한에는 합법적인 시장경제활동이 존재했었다. 북한당국은 이미 농민시장이

라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합법적인 소비재 시장을 허용해 놓았다. 아울러 8‧3 

인민소비품운동과 같이,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이지만, 계획외 경제활동(계획

외 생산, 유통)이라 해서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제도화시킨 바 있다.  

특히 농민시장의 존재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농민

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암시장
53)

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농민시장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8년부터 농민들이 텃밭

이라 불리는 소규모 사적 경작지 등지에서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 간에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에 농민시

장이라 하여 10일에 한 번씩 장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농산물

이라 해도 쌀‧옥수수 등 식량은 제외된다. 따라서 농민시장에서는 쌀‧옥수수 

등의 식량과 공산품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민시장에서 거래품목에 대한 통제가 무의

미하게 되었다.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용품, 고가의 내구소비재, 

더욱이 일부 생산재까지 거래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도 국가가 허가한 농민

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가나 주택가 부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장의 개설시기도 바뀌었는데 

10일 단위로 열려야 할 시장이 매일 열리게 되었다. 또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도매상‧거간꾼 등 전문적인 장사꾼까지 등장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 주민들은 최초에 공급자(판매자)로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사(상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벌어

들인 수입을 토대로 해서 수요자(구매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로 참여했다. 

53) 북한 주민들은 이 암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
5
장
-
북
한 

시
장
의 

형
성‧
발
전
과

시
장 

행
위
자 

분
석

123

행위자들은 초기에는 주부들이 다수를 점했다. 직장이 없고, 따라서 시간

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 장사(단순 상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초기에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활

동에는 남성들의 참여도 있었다. 그리고 시장이 발달하고 전문화되면, 아울

러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남성들의 참여도 늘어난다.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

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위기로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장

경제활동을 위한 직장 이탈이 눈에 뜨게 늘어났다.

<표 Ⅴ-1>은 시장참여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불법과 합법을 

기준으로 행위자들의 시장적 행태를 살펴보자. 이 경우 편의상 상인의 존재

는 무시한다. 개인이 시장에 물자를 직접 공급(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불법과 합법의 구분에 있어서 개인이 시장에 공급(판매)하는 물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와, 그 물자를 농민시장(암시장)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이 텃밭 등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민시장(암시장)에 공급하는 행

위는 합법이지만 그 외의 농축산물, 특히 식량과 공산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모두 다 불법이다. 그리고 농민시장에 물자를 공급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지만 그 중에서도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협동농장 생산 식량 등과 같이 

그 물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고, 공장 및 농장에서의 절취, 

유용한 식량, 공산품, 그리고 기관, 개인에 의한 밀수품 등과 같이 그 물자를 

취득하는 과정조차 불법인 경우도 있다(<표 Ⅴ-1> 참조). 

이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자. 가장 초보적인 시장 참여활동

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류, 식기, 가구 등을 시장에 공급(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은 합법이고 시장공급은 불법이다.  

다음에는 개인 차원에서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텃

밭에서나 개인 부업으로 농축산물 등을 생산해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합법이다. 또한 개인이 뙈기밭(소

토지) 등과 같은 무허가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개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해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

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다음에는 공장, 농장 등 기업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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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공장, 농장에서 생산한 공산품

(생필품)이나 식량을 기업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

득과정은 합법이고 시장공급은 불법이다. 또한 공장, 농장에 있는 공산품(생

필품), 원자재, 식량 등을 개인 차원에서 절취, 유용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절취, 유용은 생산과정, 즉 공장이나 농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유통과정, 즉 상업기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

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다음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유입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무역회사 등에 의한 공식 수입품을 기업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은 합법이고 시장공급은 불법이다. 또한 개인 또는 기

관, 기업소에 의한 밀수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물자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 해당 물자를 절취, 

유출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표 Ⅴ-1> 농민시장(암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판매) 행위의 제유형

구  분 공급 물품의 취득 과정  
물품취득 과정의 

합법 여부

농민시장 
유통의 합법 

여부
개인 보유 

자산  
개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의류, 식기, 

가구 등 자산 
 합법 불법 

   
개인 차원의 

생산물
 

텃밭 생산 농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농축산물 합법 합법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식료품‧생필품 합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경작지 생산 농산물 불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가축사육 불법 불법

기업
(농장 포함) 

차원의 생산물 

공식부문 생산 식량, 공산품 합법(기업 입장) 불법

공식부문 절취‧유출 식량, 생필품, 
원자재

불법(개인 입장) 불법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합법(기업 입장)  불법
개인‧기관에 의한 밀수품 불법 불법

국제사회의
지원물자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출 물자 불법 불법

자료: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
구, 제12권 제2호 (2005), p. 10의 <표 2>를 약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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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화 피드백 

<표 Ⅴ-2> 1990년대 북한주민들의 공식임금과 비공식수입: 탈북자들의 경험

탈
북
자

직업
거주
지역

가
족
수

한 달 
공식임금

한 달 
가족실질생계
비(그중 공식 
임금의 비중) 

부족생계비의 
충당방법

A씨
정무원산하 

무역회사과장
평양시 4

147원(본인)

+

132원(부인)

1,000원(27.9%)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B씨
군(郡)자재공
급소 지도원

평안남
도

4 90원 2,000원(4.5%)
부모로부터의 유산, 

장사

C씨
(여)

신발공장 
노동자

함경남
도

3

60원(본인)

+

100원
(어머니)

6,000원(2.3%)

식품제조 및 판매,

일본의 
친척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

D씨
벽돌공장

자재인수원
개성시 5

70원(본인)

+

60원(동생)

5,000원(2.6%) 가축사육, 장사

E씨
군(軍)의 

외화벌이사업
소 지도원

평안북
도

6 120원 10,000원(1.2%)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장사, 

미국의 
친척으로부터의 원조

자료: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1). 

<표 Ⅴ-2>는 시장의 형성 초기 단계에 공급자 및 수요자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의 여건 및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우선 식량, 생필품이 

국가로부터 정상 공급될 때의 국정가격과 주민들이 암시장에서 이를 구입할 

때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 

수준의 현금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탈북자 B씨, C씨, E씨처럼 부모로부터의 유산, 외국의 친척으로부터의 

원조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은 장사 또는 식품 제조‧판매 

등 상행위를 통해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해 획득한 수입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탈북자 B씨, C씨, E씨는, 그리고 D씨까지 포함해 이들은 시장에 대해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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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한편 수요자로도 참여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이 일단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해 공식임금 이외의 비공식적인 현금수

입을 획득하게 되면 그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시장

에 수요자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식량을 비롯해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

입,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사의 위기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벌

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뇌물증여 등의 방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종의 학습효과이다. 동시에 처음에

는 시장참여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주변에 장사(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신규로 시장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의 참여자 확대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양적 확대를 초래한다. 또한 앞

의 <표 Ⅴ-1>에서 보았듯이 시장에 유입되는 물자도 다양해질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조건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질적 발전 과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

한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하게 개인의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도 기업 차원 혹은 소속 구성원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유한 차량, 창고 

등을 활용해 직접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 참여자도 시장참여 폭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화 

및 분화가 이루어진다.  

한편 북한당국이 암시장에 대해 취한 태도는 단속과 묵인의 반복이었다. 

사실 시장경제활동은 대부분 불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가가 

아무리 묵인을 한다고 해도 시장경제활동이 거의 다 불법으로 묶여 있는 

한 이는 시장화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의 시장경제활동은 기업과 가계 등 말단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과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경제적 

활동을 용인하되, 국가는 기업과 개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 자본, 원자재 

등 일체의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다. 전력난, 원자재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개별경제주체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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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활동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시장화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생산보다는 유통

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은 뚜렷한 생산력 증대를 수반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에서의 시장경제활동은 상대적

으로 뒤진다.
54)
 이 또한 시장화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시장의 형성, 발전은 기존의 신념 체계(belief system)와의 충돌이 불가피

하다. 기존의 신념 체계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순종을 요구한다. 경제활동에

서는 국가가 내리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해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국가가 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조차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태

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신념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버이 수령,’ ‘어머

니 당’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기존의 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직장에서의 일보다는 부

업이나 개인장사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공공물자의 횡령은 빈번히 

발생했으며,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북한의 암시장은 공직

사회의 부패구조와 상호 연계되어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격

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평등주의 사상이 사실상 무너졌다. 주민들은 자본주의

적 생계방식을 터득하고 되었고, 주민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 

한편 시장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시스템 보완적이다. 즉 물자 부족을 완화

할 수 있고,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 

파괴적이다. 가장 큰 것은 계획경제의 침식이다. 특히 생산요소, 생산물,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절취, 유용으로 계획경제의 물적 기반이 침식당하고 있다.  

54)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의 (소비재) 시장 발달은 중국의 경험과 뚜렷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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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조업의 물적 토대 붕괴이다. 물론 제조업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공급 격감 및 이로 인한 산업연관의 파괴(부족의 

확대재생산)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한 제조업의 

물적 토대의 붕괴도 중요한 요인이다. 제조업의 물적 토대 붕괴는 공장설비의 

절취‧유용 및 노후화로 압축된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개인 및 공장의 

차원에서 각종 기계 설비를 절취, 유용해 중국에 판매하고 식량을 수입한 것이

다. 동시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인력들이 대거 직장을 이탈, 기계설비를 

유지‧보수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계설비들이 고철덩어리로 전

락한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들이 대거 공장을 이탈, 시장경제활동에 종사함에 

따라 공장은 기술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차 산업이 일정 수준 발달되어 있는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는 

제조업 기반 붕괴에 따라 공업(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동력 문제와 직결된다.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될 수 있어도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요컨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의 늪, 저성장

의 함정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더 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시장의 제도화 미진전과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불능     

암시장의 창궐에 대해 북한당국이 취한 태도는 크게 보아 통제와 묵인의 

반복이었다. 시장의 형성, 발달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장에 대한 단속과 

묵인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한편으로는 중국상인의 북한 내 출입 통제, 외화상점에 대한 축소‧폐지 

조치, 불법적인 사적 경작지에 대한 금지,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 조직‧운

영 등 각종 통제 조치를 실시하곤 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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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웠다. 북한당국은 암시장을, 국영상점을 통한 생필품 배급 기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따라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 암시장의 확산을 대체로 묵인해 왔던 것이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종료까지 국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1998년 김정

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함께 북한은 흐트러진 체제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

다. 그렇지만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구조화가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선별 메커니즘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작동되지도 

않았다. 

 

3. 북한에서의 시장의 발전: 진화와 적응 

가. 새로운 제도적 환경: 7‧1 조치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출범 이후 북한당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혼란, 특히 암시장의 창궐에 따른 경제 사회적 질서의 동요를 수습하고 체제 

및 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는 1998년부터 커다란 정책적 

기조로서 이른바 실리주의,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웠고, 2001년부터는 이른바 

‘신사고’를 내세웠다. 대외적으로는 1999년부터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

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55)
  

이러한 흐름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등장했다. 사실 7‧1 조치는 

제도적 정비의 집대성,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7‧1 조치는 여러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아래로

부터의 시장화’를 공식 제도 내에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우선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먼저 상품화폐관계의 진전인데 

조선신보(2002.11.22)가 표현했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체

계의 확립”이다. 아울러 ‘번 수입 지표’의 도입을 통해 기업에게 계획외 생산

과 계획외 유통을 허용했다.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용인한 것이다. 동시

55) 그리고 7‧1 조치 실시 후 2개월 만인 동년 9월에 고이즈미 김정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같은 시기에 신
의주 특별행정구 설치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7‧1 조치 실시 후 4개월 만인 동년 11월에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표, 이들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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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도 허용한데 이어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

환을 허용, 국가상업망을 사실상의 시장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사실상의 개

인서비스업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나아가 2003년에는 종합시장도 공식적으

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

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제품으로 확대

했다. 

7‧1 조치, 종합시장 허용은 기존의 암시장의 합법화 이상의 의도, 의미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시장경제활동을 공식

적으로 인정하되,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및 계획경제 부문

이 수취해 가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

생한 잉여를 국가 예산으로 흡수해 국가가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시장(민간부문)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공공부문의 유지, 국영

기업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형국”이다. 여기서는 7‧1 조치 이후, 나아가 종합시장 허용 이후 개편 및 

신설된 각종 국가납부금 및 사용료 제도, 즉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한 재정

수입의 확대 노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새로운 제도적 환경으로서 추가해야 할 것이 상품화‧화폐화의 진전, 

시장경제활동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

이다.  

나. 시장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 행위자의 행태 

시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도 종합시장
56)

이라는 소비재 시장에 상품공급자와 상품공급량이 증가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들의 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다. 종래 농민

시장에는 개인만이 참여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 주민뿐 아니

라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 활동에 참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57)
 

56) 한국에서는 종합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지역시장이라 칭하고 있다. 

57) 통일거리시장의 경우, 판매 매대의 약 5%는 공장, 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제
5
장
-
북
한 

시
장
의 

형
성‧
발
전
과

시
장 

행
위
자 

분
석

131

기관, 기업소는 아울러 국영상점의 시장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사실 

종합시장의 도입 이후 변화가 불가피한 부문이 국영상점일 것이다. 종전에도 

상품 고갈로 국영상점은 매우 고전했는데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국영상점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방식은 의외의 것이었

다. 한마디로 말해 국영상점들을 사실상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길이었다. 즉 

국영상점의 (위탁)수매상점화이다. 이는 국가가 일부 국영상점들을 기관, 기

업소에 임대‧분양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위탁)수매상점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58)

여기서 국영상점을 임대 형식으로 인수, 운영하는 주체는 무역회사를 비롯

한 각종 기관, 기업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59)
 

이에 따라 무역회사가 시장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무역회사는 

과거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관련 기관‧기업소, 주민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수입, 즉 일종의 자가소비를 위한 수입을 수행했고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은 

음성적(불법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이제 무역회사들

은 공식적으로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輸入),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 판매

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은 두 가지 경로로 국내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하나

는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영상점에 직

접 혹은 중간상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국영상점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중국이나 북한 국내에서 

상품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종업원 등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윤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상점을 

58) 북한의 내각결정 24호는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
히고 있다. 또한 “평양 제1백화점과 같은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업망들에 대해서는 무역회
사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의 매대 또한 층별로 임대해 주어 수입상품을 팔게도 하고 위탁판매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방법도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수매상점 설치는 위에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 구역당, 구역 인민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 2002년 말 정
도인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나오고 나서 몇 달 후 구역당에 지시문이 내려왔다. 국가에서 운영하던 식당
들, 상점들이 지금 상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문 닫는 건물들을 개인들에게 임대해 줘서, 건물 값도 받
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구역당 간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 때부터 
수매상점 같은 것이 많이 늘었다. 경제개혁조치 나오기 전에는 작게 운영되었는데 경제개혁하면서 크게 확
장을 시켰다”(평양 출신 탈북자 F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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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받지 못한다. 기관, 기업소만 임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은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상점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60)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상점뿐 아니라 당구장, 가라오케, 식당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자주 빚어졌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의 공간이 확대되었다. 

합법적인 소비품 시장인 종합시장의 등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

로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시장판매 

생산을 더욱 자극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61)
 다만 초기 단계에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개인자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들도 부업생산(개인수공업)에 확대에 적극 나섰다. 개인수

공업자 입장에서도 종합시장의 등장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를 의미한다. 

조선신보(2003.9.27)도 개인수공업 생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늙어

서 사회활동의 일선에서 물러선 사람 등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내수공업으

로 빵, 탕과류 등 식료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농민)시장에 판매하

곤 했다. 그런데 7‧1 조치 이후 평양시의 각 구역에 이들이 일하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각 상점들에 생산물을 도매로 넘기게 했다. 상점에 진열된 이것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10원 정도 싸다”는 것이다.
62)

다. 시장 발전에 대한 강화‧조절 피드백 

과거에는 본격적인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상인계층의 형성이 

60) 일부 국영상점들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분양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위탁수매상점으로 전환한 사실, 그리
고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통일부‧
통일연구원, 북한경제 개혁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5)도 확인하고 있다. pp. 31~33 참조.  

61) 함북 무산 출신 탈북자 G씨는 기업들이 콩을 통해 인조고기를 만들어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게 되는 사례
를 소개하고 있다.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서 남는 것이 있다. 두박이라고 한다. 그걸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고기를 만든다. 이걸 인조고기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것이 매우 인기가 있다. 원래 이것은 편의봉사사
업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일반 공장, 기업소에서도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제품을 가지러 온다. 이제는 장마당에
서 물건 파는데 제약이 없으니까 공장, 기업소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 

62) “2003년 여름부터인가. 옷 공장에 다니던 기능공들이 대거 공장을 빠져나갔다. 임금도 제대로 안 주지, 물
가는 오르지 하니까 공장에 붙어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집에서 놀면서 옷을 임가공하거
나 나처럼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렸다”(탈북자 H씨). 그리고 H씨의 경우, 공장
에서 일했다면 월 1,500~2,000원 정도를 벌었겠지만 장에서 나와 개인수공업으로 옷을 직접 만듦으로써 
월 20,000~50,00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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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번 뒤, 즉 자본을 축적해 이른바 돈주(錢主)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돈주들은 대부분 

개인상업이나 외화벌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는 전국적으로 돈주들이 제일 많은 곳에 속한다.
63)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돈주가 약 20~30명가량 된다. 달러가 안전하기 

때문에 달러를 선호한다. 외화벌이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이런 개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한다. 액수가 큰 경우 약 3~5% 정도의 이자를 준다. 황해도의 

주요 도시에서는 약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를 소유하면 돈주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돈주들 중에는 국가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공채

를 사거나 헌금을 하기도 한다. 공채를 800만원~900만원 어치 산 돈주도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많은 돈을 국가에 헌납하는 돈주도 있다. 국가로부터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주들 사이에 기부금 경쟁이 붙기도 한다. 

큰 돈주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약 5~6명가량의 대리인(중간 상인)을 둔다. 

이 때문에 돈주가 누구인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 당국에

서는 돈주들과 상인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다가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을 한다. 

큰 돈주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중간 상인들은 시장 시세를 매일 

알아보고 중국 상품 가격과 동향을 점검한다. 북한 시장에 없는 물건인데 

팔릴 것 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가급적 더 싼값에 사온다. 이들은 

또 각자 5~10명가량의 소매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어 물건을 소매상인들에게 

넘겨주는 역할도 한다.  

중간 상인들은 각각 무리를 지어 서비차를 빌려 평양, 평성, 원산, 남포, 

청진, 나진선봉, 신의주 등 물류지역을 왕래한다. 이들은 소매상인에게 이윤

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물건을 팔고, 소매상인들은 여기에 다시 가격을 

63) 이하 돈주와 중간상인에 대한 서술은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창간준비 3호(2004.11)에서의 탈북자 면
담 결과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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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시장에 내다 판다. 

강화피드백으로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른바 4대 시장이 형성되고, 

이들 시장이 서로 연계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서로를 확대시키게 된다

는 것이다. 

2001년 말 경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등장하여 공장, 기업소간 과부족되는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유무상통하도

록 하며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생산재 시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원자재

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의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각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

을 주고받게 되었다.   

북한에서 자본‧금융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이며 동시에 사적 금융, 사채(私債)이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시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고 또 하나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장사’로 불리는 상행

위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주(錢主)’로 불

리는 부자들이거나 전문사채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

해서는 이른바 밑천이 필요하다. 일종의 자본금이다. 지역에 따라, 상행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수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

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다. 눈길을 끄는 사실은 상인들 사이에 신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이른바 외상거래

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개인

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그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에, 

은행에 돈이 없고, 개인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간의 금융거래

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출이고 또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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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다. 또한 돈을 빌리는 기업은 공장일 수도 있고, 상점일 수도 있고, 

무역회사일 수도 있다. 자금은 투자자금도 있고 운영자금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융 시장은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각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

서 개인의 자본 금융 시장 참여 확대가 개인, 기업들의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참시장의 확대는 당연하다.  

임노동관계도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노동자의 대척점에

는 이른바 돈주가 존재한다. 상업부문에서 상점 주인과 상점 노동자, 수산업

에서 선박 소유주와 노동자, 농업 부문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소유자와 소작

인 사이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수공업에서도 이른바 

가공주와 노동자 사이에 임노동관계가 등장했다. 이러한 임노동관계는 아직

까지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가 발생하게 

되면 돈주들의 시장 참여 확대, 이에 따라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림 Ⅴ-1>은 탈북자 H씨의 사례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임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고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원재료(천)를 구입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본인은 

재료 구입 및 견본 생산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르는 사람(재단사) 1명과 가공하는 사람(미싱사) 3명

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H씨와 재단사는 H씨의 집에서 일을 했고 미싱사

들은 각자의 집에서 일을 했다. 최종 제품은 H씨의 집으로 다시 넘어왔고 

이를 판매원이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그러한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졌

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H씨이든 H씨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든 모두 

공식적인 신분은 기관, 기업소 직원 혹은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

식적으로 의류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에는 적만 걸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H씨가 일했던 함북 청진 수남시장의 경우, H씨처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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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했던 사람(이른바 가공주) 가운데 의류분야의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림 Ⅴ-1> 영자네 옷가게 생산 및 유통과정

  

자료: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
구, 제12권 제2호 (2005). 

한편 북한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암시장이 창궐하는 속에서 북한당국은 종종 시장에 대한 단속을 

펴왔다. 물론 시장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과 묵인의 반복

이었다.    

2003년 종합시장이 등장한 이후 단속이 다소 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대략 2007년경부터 단속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2005

년 가을부터의 배급제 정상화 시도와 함께 단속이 재개되었지만 새터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단속의 범위, 규모, 기간 등의 면에서 종전과는 차원이 

상이한 단속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
64)

은 다방면에 걸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선 장사(상행위) 연령에 

64) 시장단속에 대한 정보는 주로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각호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정보가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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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한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상행위 품목 및 판매액에 대한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상행위 장소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해졌다. 상행위 자체에 대한 제한

뿐 아니라 상행위 관련 활동에 대한 제한도 가해졌다. 개인 투자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해졌다. 각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개인들이 식당, 목욕탕 등 

서비스업, 버스, 어선 등에 대해 투자, 운영하던 사실상의 개인 기업 및 개인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의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부터의 시장 단속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시장이 비사회주의 서식 장으로 되었

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장사에 대한 8‧26 방침이 나왔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단속의 배경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속‧검열 주체들의 

이해관계이다. 즉 단속과 검열을 하는, 이른바 법 기관 사람들은 국가의 단속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단속‧검열 주체들은 단속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득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 기관 사람들만 좋은 일 났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단속 일선에 나서는 법 일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부터 뇌물 받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비사회주

의적 요소 척결’ 등을 내세우며 북한 지도부에 대해 단속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속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돈주들에 

대한 처벌, 불법행위를 빌미로 한 처벌은 주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른바 생계형 시장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용을 베풀 여

지가 있으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른바 부의 축적형 시장경제활동에 대해

서는 국가가 언제든지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시장경제활동의 일시성, 잠재성, 과도

기성을 각인시켜 준다. 시장경제활동이 당연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속 자체의 한계이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않기 때문에 시장단속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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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는 근절되기 어렵다. ‘뒷 구석’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메뚜기 장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단속원들에게 돈이나 담배, 술 등을 주고 위기를 모면하

기도 한다. 상인들 중에는 당국의 시장 판매 금지에 불만이 많지만 이런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아무리 판매를 금지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거

나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 해에 한 두 번 하는 단속도 

아니라며, 이젠 습관이 되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이다. 

단속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발에 부딪치기도 한다. 주민들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주는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이것이 어디 우리

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쁜 놈들만 살판 치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

냐”는 등의 불만을 털어놓는다. 

아울러 작년 봄, 여름에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단속이 다소 

주춤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수입이 시장 및 시장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시장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올 초로 예정

되었던 농민시장 환원조치의 연기이다. 지난해 11월 북한당국은 내각 상업성 

지시문과 도 지시문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전국의 시장을 농민시장으로 

개편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현재의 종합시장을 없애고 농민시장으로 환원시

켜 앞으로 식량을 제외한 농산물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식량은 

양정사업소에서, 공산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데 이 조치는 시행 시기가 6개월 연기되었다. 배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시장을 없애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5)
   

65) 평양의 한 간부는 “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방 관리들의 의견
이 빗발쳤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현 시점에서 종합시장을 폐지하면 내란
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간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261호, 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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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시장의 발전에 따라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신념 체계(belief system)의 변

화가 발생했다. 북한당국은 우선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활동을 

일부 공식제도에 편입시켰다. 예컨대 상속법 제정(2002.3)을 통해 “국가가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해 준다”고 명시적으로 규

정,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동시에 상속재산 범위

에 주택, 승용차, 가정용품, 화폐 등을 포함시키고 더욱이 개인부업경리에 

의한 재산도 포함시킨 것은 특기할 만하다. 즉 직장뿐만 아니라 개인수공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시장 관련 상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어 들여 

재산을 불릴 수 있고 이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시장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된다.  

동시에 형법 개정(2004.4)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개인재산을 강제로 뺏을 경우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

다”고 규정했다. 절도, 공갈, 사기, 횡령, 파손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즉 국가 시장에서의 각종 거래에 관한 질서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즉 국가가 시장거래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일부 수행키로 했다.   

다만 시장화에 대한 북한당국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북한 지도부는 아직

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몇몇 공식문헌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 수준이다. 그런데 공식문

헌에서도 북한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제한적, 유보적이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결합과는 근본적으

로 다르다.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과 판매를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이다. 오늘 우리나라에

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자유판매를 실현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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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부 생산물이 교류되는 물자교류시장과 개인소비품의 일부만이 판매되

는 지역시장만이 있을 뿐이다 … 시장을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결합시키는 데서는 

어니까지나 계획가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가격을 결합시켜나가야 한

다.
66)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계획경제와 시장의 올바른 

결합이다. 이 경우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인정, 활용한다

는 입장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생산재 

시장(물자교류시장)과 일부 소비재 시장(지역시장)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계획경제가 기본이고 시장은 보조적 수단이며, 계획경제를 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 입장은 현실 세계의 모습과 큰 괴리가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67) 시장을 공식 제도의 영역에 편입시키기는 했으나 이는 부분적 

편입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시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 종전의, 시장의 부분적 제도화 방침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식 정책 및 이념과 사회 현실, 주민의식 사이의 괴리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결국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의 이행에는 불철저하게 되고, 이른바 형식

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주민들은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항하는 ‘일상생활형의 반항’, ‘민생형 일탈’이 증대하게 된다. 집단주의 원칙

보다 개인주의적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공식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기존 질서가 동요하면서 화폐물신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결국 신념 

체계의 대혼란은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시장의 발전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순기능을 살펴보자. 재정난의 완화 측면에서는 제한적 성과가 가능하

다. 7‧1조치 이후 등장한 각종 납부금, 사용료는 사실상의 세금이고 이것이 

국가재정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재정수입의 

66) 정명남, “집단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6), p. 14.

67) 예를 들면 “지역시장 관리의 현 실태는 행정적성격의 한도가격설정이나 단순한 가격공시방법으로는 시장가
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
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6), p.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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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

로 표시한 결산기준 재정수입은 2005년에 전년대비 16%, 2006년에 3.4%, 

2007년에 7.3%, 2008년에 7.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68)
 다만 이는 명목기

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폭은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질 경제성장률

과도 비교하기가 어렵다. 즉 재정수입이 경제성장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

는지 더 작은 폭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 면에서의 성과도 양면성을 갖는다. 2002년 7‧1 조치 이후 큰 

흐름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7‧1 조치를 통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없애주었으나 

7‧1 조치 이후에 시장에서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여름 현재 쌀값은 국정가격의 50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미달러 환율은 

국정환율의 20배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다만 2005~2006년과 같이 물가와 

환율이 다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증대 측면에서도 일정정도 성과가 가능하다. 무

엇보다도 노동자, 농민의 근로의욕이 향상되었다. 경제운영의 전반적인 효율

성도 제고되었다. 또한 암시장 행위의 합법화 및 유통망 확대로 상행위 종사

자들이 증가하고, 중국 등지로부터의 상품 수입도 증가했다. 다만 경제 내부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제도적 개혁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역기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계획경제의 침식 가속

화이다. 7‧1 조치 이후 계획경제의 침식이 줄어들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공장, 기업소의 최종 생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원자재의 유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개인수공업이 발달

하면서 공장, 기업소 내에서 전력의 개인적 유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빈부격차의 확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

화, 기존 사회질서의 동요 등 북한당국 입장에서 본, 특히 정치사회적 관점에

68) 북한 원화 표시 결산기준 재정수입은 2005년에 전년대비 16.1%, 2006년에 0.4%, 2007년에 6.1%, 2008년에 
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수영‧정영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서울: 통
일연구원, 2009), pp.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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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 시장이 발달할수록 정치사회적 관점

에서 본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마. 시장 제도화의 후퇴와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혼란  

시장화에 대해 북한당국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

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의 

확대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묶어 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 따라서 당국이 마음먹

기에 따라서는 시장상인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

다고 해도 시장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

의 시장단속이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관리의 수준, 정도 문제로 귀착된다.  

현재는 소비재 시장, 일부 생산재 시장 정도가 합법화되어 있다. 자본금융

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소비재 시장은 2007년부

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단속과 묵인을 반복하고 있다. 

단속의 대상도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단속 자체도 제도화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단속은 기존에 시장을 합법화한 제도와 충돌의 여지가 있으

나, 북한에서 명령이 제도를 뛰어넘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상부로부터의 

명령은 초법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구조화되기 

어렵다.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그리

고 7‧1 조치 전후로는 선별 메커니즘이 부분적이나마 작동했으나 2007년부

터는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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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와 전망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규정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합법적인 농민시장이 거대한 암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고, 이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계획경

제의 와해와 배급제의 붕괴 등을 배경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생존의 책임이 

부여된 현실에서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보적인 ‘소비재 시장’이라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났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창발(emergence)인 것이

다. 아울러 이 초보적인 소비재 시장은 비록 국가로부터 때때로 단속과 억압

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확장을 하면서 또 생산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

시장을 잉태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

들어 내었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인 것

이다.

물론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장이 만

들어내는 개인주의적 사고, 경제합리적 사고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신념체계

와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대해 기능적으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를 대신해 소비재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인 것

이 계획경제의 침식이다.     

암시장의 창궐에 대해 북한당국이 취한 태도는 크게 보아 통제와 묵인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묵인에 가까웠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종료까지 국가는 사실상의 속수무책이었다. 선별 메커니즘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작동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함께 북한은 흐트러진 체제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부분적이나마 시장을 공식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들

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상당 정도 제대로 적응(adaptation)했다. 시장 참

여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소생산자, 돈주, 중간상인, 소매상인 등 다양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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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화,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소비재시장

은 생산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을 탄생시켰고 각각의 시장에 참여

하는 주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화를 더욱 진전시켰다. 아울러 개별 주

민뿐 아니라 기관, 공장, 기업소들도 개별 행위자로서 시장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내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산되

어 새로운 상태로 이전해갔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진화(evolution)인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신념 체계(belief system)의 변화가 발생했

으나 여전히 현실과의 거리감은 존재한다. 기능적으로는 재정수입 증대, 상

품 공급 확대 등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계획경제의 침식, 인플레이션 등 역기

능도 결코 만만치 않다.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그리고 7‧1조치 

전후해서는 선별 메커니즘이 부분적이나마 작동했으나 시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는 혼란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국가가 서슴지 않으니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의 새로운 행태, 즉 각종 시장경제활동은 적절히 통제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각종 단속을 통해 억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부분적, 일시적

일 뿐이다. 시장경제활동이 제도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제한적이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당국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

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기 일쑤다. 시장화를 제도하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들, 

나아가 기관, 공장, 기업소의 행태와 제도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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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중앙집중적 계획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대략 1980년대까지는 기업 및 기업내부자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힘을 가졌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되어 가는 1990년대 이후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기업의 행위를 규정하는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기업 및 기업 내부자들은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기대하지 않는 방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격에 의해 매개되는 거래’ 즉, 일종의 시장

거래가 이러한 행동 변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자원 

조달 능력이 약화된 중앙 당국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

면서 강화‧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 부문의 변화를 기업과 계획기

구, 기업과 기업 등 기업과 기업외부와의 관계 및 기업 내부자들 간의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기업 부문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들을 공식적인 제도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상당기간 동안 국가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과 기업 내부자가 변화를 선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들은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의 

붕괴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새로운 행위들에 의해서 

창출되고, 확산되었으며, 먼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이어 국가에 의해서 승

인되는 과정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로부터 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복잡계 관점이 1990년대 이후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분석

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개별 행위자 

특히, 기업 및 기업 내부자가 변화된 환경에서 생산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떠

한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과 기업관리제도라는 시스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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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1.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 

북한의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

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으로 계

획화하며(세부화),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

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일원화) 계획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계획화 

체계의 목적은 특정 소수의 중요한 품목에 대한 강조가 사소한 품목에 있어

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중요한 품목의 안정된 생산을 위태롭

게 하는 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사전적 

조정 양식
69)

인 계획화 시스템의 문제를 사전적 조정을 극단적으로 추구함으

로써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화 시스템에 의해 북한의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사전에 규정이 되며, 기업 내부자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사전에 규정된 생산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북한 경제의 조정양식이라면, 대안의 사업

체계는 북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

에 의한 집체적 지도’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위원회

에 의한 집체적 지도는 다시 두 측면 즉, 당 조직에 의한 지배인 등 경영자에 

의한 감독과 군중노선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조직에 의한 통제는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의 도입이 지배인 

유일지도체제의 관료주의, 독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감독기관만으로는 대리인으로서의 기업 경영자의 행위를 

69) 조정 양식(mode of coordination)이란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자원배분에 도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정양식은 사후적 조정양식과 사전적 조정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개별적 행위들이 가격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시장 조정양식이 사후적 조정양식
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기업 내 조정이나, 계획에 의한 조정이 사전적인 조정양식의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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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감독할 수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조직은 주인으로서의 중앙계획자가 기업 내부에 설치한 감독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집체적 관리’의 또 다른 측면, 즉 군중노선 역시 

기업의 전 구성원을 하나의 감독기구처럼 활용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군중노선이라는 것이 이러한 감독기능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동원체제

의 의미를 더 가지지만, 분명 자발적 감시기구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군중노선은 지배인에 대한 통제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축에 의해 대리인으로서의 지배인이 주인이

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계획당국, 중앙당국의 위임을 받아 기업을 감독하는 

중간관리기관, 그리고 기업내부의 감독기구인 당 조직과 집단으로서의 노동

자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감독되는 기업지배구조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문제

는 당 조직에 모니터링 기능만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장‧기업소 당 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당비서는 정치사업을, 지배인

은 행정경제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위원회’를 통하여 당비서는 

사실상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

라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배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인 당 조직이 형식적으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

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배인은 기업의 

행정경제 활동의 책임자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소유권 이론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결국 의사결정권한을 둘러싸고 

지배인과 당비서는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적 모순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는 계획화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내

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성, 관리국이 공장‧기업

소에 자재를 책임지고 공급하며, 공장‧기업소는 직장들에, 직장은 생산현장

에 자재를 현물로 책임지고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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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아래로 자재를 공급해 주는 물자공급체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0년대 이후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계획경제의 모순

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대응하여 경제 및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

인 수정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기 기업관리체계의 수

정은 부분적인 분권화를 그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즉, 도인민위원회의 

도입을 통한 지역별 분권화, 연합기업소 체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한 부문별 

관리의 분권화, 독립채산제의 강화를 통한 경리측면에서의 분권화, 그리고 

8‧3 인민소비품의 도입 등에 의한 소비재 생산의 분권화 등이 이 시기 기업관

리체계의 부분적 수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1980년대 기업관리체

계의 부분적인 변화는 전체적으로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70)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급속하게 약화됨에 따라 

이들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더 이상 북한기업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못하

게 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와 물적 토대간의 갈등이 극단적으

로 증폭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에서 북한기업의 행동 양식 및 지배

구조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행태 변화와 시장의 발생과 확산

가. 계획화 체계의 해체와 시장관계의 발생

1980년대까지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비록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

었지만, 북한 기업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은 자원을 축장하고, 계획당국과 협상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뇌물을 

주는 등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요구하지 않는 행위들을 했지만 계획에 

기반을 두어 기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요구에 전반적으로 순응했다

고 할 수 있다. 

70) 1980년대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인 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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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 위기 이후 기업은 공식적인 제도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사

실상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계획이 요구하는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위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기업은 노동자

들의 생존까지 스스로 책임지도록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의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

게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업 행태의 변화는 계획화의 전 과정 즉 

계획의 수립, 생산, 물자조달, 생산물의 처분, 계획의 평가 등에 있어서 기업과 

계획기구, 기업과 감독기관, 기업과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 과정은 결국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행동양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계획 수립과정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있어 계획 작성 체계는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있지만, 계획의 성격은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획

의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

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이론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

고 있지만, 실제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상급기관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방식의 계획수립 과정은 기업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계획 달성을 위한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고, 하달되는 것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 당국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계획 작성 시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계획이 

수정되며, 계획 작성 과정에 있어 기업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계획의 내용도 변화되었는데, 특히 현물지표에 비해 액상지표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사실 현물지표·액상지표 간의 갈등은 8‧3 인민 소비품제도가 

생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계속되었다. 현물 계획의 달성이 점차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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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사전에 계획화되기는 하지만 생산총액 상으

로 조절하기 쉬운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통하여 계획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후 8‧3 기업의 생산에 있어 8‧3 인민소비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자재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쉬

울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계획 당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대략 1990년대 중반 

이후 액상계획의 달성만으로도 계획의 달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계획 실행과정

(가) 생산

생산물 조합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이 1990년대에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극심한 물자난 속에서 계획화된 제품 중 자재와 설비

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행위를 

계획당국이 묵인 내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달성에 

유리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은 계획경제의 모든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생산지표 내의 

생산물 조합을 변경하여 액상계획을 달성한다는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거래를 위한 판매를 고려해서 수요자가 많고, 가격이 높은 품목

을 생산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화학공장 출신 탈북

자는 “지배인과 당비서 등이 토의해서 계획기간에 주로 생산할 제품을 결정

한다. 이 때 공장의 주요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제품을 정하고, 생산을 하면 

성공하는데, 지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잘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

면 그 공장은 실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미 기업의 주요 구성원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계획에 따른 생산이나 액상계획의 달성 여부보다는 시장 

수요와 가격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 내에서의 생산물 조합의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의 

기업의 자율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생산물의 도입에는 8‧3 인민소비품의 도

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식 자재로 8‧3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주된 생산품을 부분적으로 바꾸어서 8‧3 제품으로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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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8‧3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조

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8‧3 인민 소비품의 생산은 매우 시장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생산이 가능한 거의 모

든 공장‧기업소가 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물론, 생산에 대한 중앙당국의 통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국의 

통제 방식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즉, 생산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계획에 

기초한 사전적 조정보다는 직접적인 명령에 의한 사후적 조정의 성격을 지니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는 주로 중앙의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사실상 사전, 사후적 조정이 포기

되고 있다. 이렇게 중앙 당국에 의한 생산의 조정이 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산업공장 등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조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재를 

가지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획화는 그 의미가 크게 상실되었다. 

(나) 자재조달 및 생산물 처분 

1990년대 이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동양식과 관계의 발생은 생산

을 위한 자재조달과 생산물의 처분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다. 

자재조달 분야는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와 실질적인 기업 행태간의 괴리

가 가장 큰 분야의 하나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면 협동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는 상위기관이 하부기관에게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러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 초중

반까지는 ‘계획’이 기업이 생산을 위한 자재를 조달하는 기본통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즉, 공급받는 기업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자재를 공급

받을 수 있고, 계획화된 만큼 물자가 공급되지 못했고, 그나마 공급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에 큰 차지를 빚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

로 보면 계획에 의해 생산을 위한 자재가 공급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계획 

이외의 루트를 통하여 자재가 공급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계획에 의한 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으

며, 1990년대에는 계획화에 의한 자재의 조달이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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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자재조달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경제위기가 막 시작된 1990년대 초반에는 계획화 틀 내에서 자재를 조달하

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에 따른 자재공급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

하였으며, 기업들은 가능한 한 이틀 내에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다. 예를 들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석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기업이 종업원들이 도토리를 따 와서 술을 빚어 이 술을 탄광의 지배인 등에

게 뇌물을 주고 석탄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자재난이 더욱 악화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계획화된 공급선이냐 

아니냐는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계획화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자재는 계획에 표현되는 국정가격 이외의 웃돈이 붙거나, 그에 해당되

는 만큼의 물자를 제공하여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생산을 

위한 자재가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서 조달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자를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하여 조달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물자에 대해서 가격이 설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주고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더라도 특별한 관계나 영향력 등을 

동원하던 것에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지불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A라는 기업에서 물자를 조달받았으면 물자는 거기서 나온다. 

자재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계획화된 대로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 회사도 살아나가자니까 처음에는 웃돈을 받았다. 그래서 

거래가 행표
71)
+웃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점점 확대되

어 1994년도 이후부터는 실제 행표거래는 의미가 없어지고 웃돈 즉, 

현찰이나 현물이 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설탕 10톤을 공급한다고 

하면 톤당 얼마라는 가격이 설정된다. 우리는 분명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설탕 생산하는 기업은 줄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고, 

71) 행표란 기업 간의 무현금 거래를 위한 일종의 수표와 같은 것이다. 이 행표는 각 기업이 은행에 가지고 있
는 ‘돈자리(구좌)’에 기반을 두어 발행되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행표가 현금을 대신한다는 의미보다는 거래 
확인증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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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는 톤당 얼마다 하는 암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72)

이렇게 기업들에 의한 물자의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

대 기업 간의 거래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

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물자를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조달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기업 간 물자조달은 북한

기업들이 1990년대의 환경에서 생존해 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물물교환은 비록 시장가격과 유사한 가격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런 면에서 전국적인 균형

을 지향하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 비해서 오히려 퇴행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재조달과 생산물의 처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상이다. ‘계획의 일원

화‧세부화’ 체계에서는 기업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은 그 공급처가 사전적

으로 결정되어 있다. 즉, A기업의 생산물은 B기업의 투입물이 되며, 이 두 

기업 간의 공급관계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이 두 기업 간의 공급관계는 사전적

으로 확정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생산을 위한자재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분

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당국이 개별적으로 명령하거나 특별하게 공급처가 고정되어 있는 경

우가 아니면 기업이 임의로 생산물을 처분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기업

은 계획화된 공급선뿐만 아니라 계획화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비공식 부문

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생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

업은 생산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재를 구입하

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100을 만들었다 하면 한 30정도가 계획대로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30~40은 휘발유라든가 하는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소 등에 

판매된다. 그리고 또 20~30은 종업원들의 생활비 지급을 위해서 장마

72) 자재상사 사장 출신 탈북자. 이하 탈북자의 인터뷰 내용 중 1990년대 상황은 2002년 필자가 행한 인터뷰 
자료에 근거하며, 2002년 7‧1 조치 이후 내용은 2007~2008년에 행한 인터뷰 자료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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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에 판매된다. 결국 전체 생산물의 30% 정도가 공식적으로 국가

에 납부되고, 나머지 70%정도는 암시장으로 나가는 셈이다.
73)
”

위의 사례는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인데, 대규모 중앙공장의 경우에도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물에 대해 기업이 일정하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계획의 평가 및 기업에 대한 감독

계획 자체가 점차 형식화되어 가고, 중앙당국이 스스로 계획과 무관한 직

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생산과 자재공급을 추구함에 따라 계획의 평가 역시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대규모 중앙공업에 대한 평가는 연간계획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특정의 생산 지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형식적으로 

되어 가는데, 액상계획만 수행하면 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많은 점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 독립채산제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액상계획을 달성하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

거나 아니면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당국뿐만 아니라 중간관리기구와 기업 간의 관계 역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 중간관리기관은 산하 기업들에 대해서 한편

으로는 통제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생산과 투자를 확대시키려는 유인을 가진

다. 그리고 기업은 중간관리기관과 일정하게 협상하고, 타협하여 자신의 입

지를 유지해 나간다. 

1990년대 이후 중간관리기관을 비롯한 상급 기관의 기업에 대한 물자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됨에 따라 이에 따라 기업과 중간관리기관 간의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능력이 없는 중간관리기관과의 관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중앙공업의 경우 중앙에 의해 직접 통제되기 때문에 

73) 자재상사 사장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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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관리기관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계 자체가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공업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영향

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확산되고 있는 기업 간 거래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간접적 승인 

행위를 통하여 기업의 행위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이

를 통해 기업과 지방행정기관 간에는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 내부자들 간의 담합과 의사결정권한 배분구조의 변화 

대안의 사업체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당비서와 지배인의 역할분담이다.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지배인은 기업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기사장은 생산을 책임진다. 당비서는 

기업 내의 조직사업을 담당한다. 조직사업이란 지배인을 비롯한 기업 내 모

든 구성원에 대한 통제‧감독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기업소 당위원회’에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비서에게 기업경

영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

업경영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

업 내 의사결정 권한을 둘러싸고 지배인과 당비서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들어 계획의 수행 자체가 극히 어려워지고, 심지어 생산의 지속 

그 자체가 기업 관련자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계획의 수행, 

혹은 생산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단순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당비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계획의 

수행, 나아가서는 생산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비서가 지배인

에 대한 통제‧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비서와 지배인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변

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인과 당

비서가 일정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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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탈북자들은 ‘잘되는 공장은 지배인과 당비서가 

융화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

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당비서와 지배인간의 융화라는 것은 결국 당비서가 

일정하게 지배인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제도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물자와 식량을 보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배인은 생산을 

위한 물자를 조달하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규정과 법규를 

우회하거나 어겨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당비서의 역할이 지배

인의 공식제도로부터의 일탈행위를 통제‧감독하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기업

의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당비서는 적극적으로 지배인의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하게 된다. 

당비서가 지배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대체적

인 견해였다. 즉, 현실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근본적인 이해관

계가 일치되지는 않지만 생산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배인과 당비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비서의 역할 중 지배인에 대한 

통제‧감독의 역할은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외부 검열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 당비서가 당 조직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 이를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생산의 지속 필요성에 따른 당비서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결국 부분적으로 

지배인의 기업 내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특히 경제사

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 그 자체가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기업이 생산물의 처분에 상당한 자율권

을 가지게 되고, 생산물의 처분을 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재뿐만 아니

라 기업 관계자들의 임금 혹은 식량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생산물 처분에 

있어 통제권이 강한 지배인이 기업 당비서 등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0년대 기업 내부지배구조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기업 내부의 부분적인 

분권화 경향이다. 당비서와 지배인 간의 의사결정 권한 배분상황이 미세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하부단위로 의사결정 권한이 부분적으로 이전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자공급체계의 붕괴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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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확보하게 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산을 직접 담당하

거나,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간부들의 권한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직장장 등 중간 간부들이 생산물의 처분, 자재의 조달, 

생산물 조합의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였다. 이는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 가까운 간부들

의 결정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4)
 지방

산업공장의 책임기사 출신의 탈북자는 생산을 위한 자재조달을 위해 생산물

의 처분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종업원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75)

생산, 자재의 처분 등 기업의 제반 경영활동이 계획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같은 

이유로 기업 내 하부 단위에 의한 독자적 판단의 필요성도 부분적으로 증대

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의 자율성과 함께 기업 내 하부 단위의 자율

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생산이나 자재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간부들의 권한이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기업의 주요한 경영행위가 공식적인 제도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의사결정도 소수의 기업간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자재가 부족하여 생산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를 특정 직장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배인과 

당비서, 그리고 해당 직장장, 자재 관련 기업소 간부가 따로 비공식적

으로 회동을 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이 회의에서 예를 들어 석탄을 

얼마 내어 줄 테니 팔아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라는 결정이 내려지

74) “직장장에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탄광의 건설 부문에서 3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직장일을 했는데,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직장에 떨어진 시멘트와 같은 자재
를 농촌에 몰래 판매하고, 이를 가지고 생산을 위한 자재와 노동자들에게 배급할 식량을 구해야 한다. 위에
서 하라는 대로, 정책대로 해서는 직장장이라는 의무를 한 달도 수행하지 못한다.”(안주탄광연합기업소 부직
장장 출신 탈북자). 

75) 종이공장 책임기사 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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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결정에 따라 직장장이 석탄을 공급받아 자재를 구입하고, 생산

을 한다.”
76)

이러한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은 권한이 부분적으로 확대된 소수에게 

기업경영과 관련한 정보가 집중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정보의 집중

과 불균형은 기업 간부들 간의 담합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2) 국가-기업-노동자 관계의 변화

계획화 체계가 약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

다. 중앙당국이 규정하는 임금체계는 화폐임금이 그 의미를 상실하면서 실효

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1980년대 후반 경

에는 이미 화폐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물며 생산을 통한 기업의 

유지 자체가 극도로 위협받게 된 1990년대에는 단순히 기업에 소속되어 노동

한다는 것만으로는 화폐임금을 취득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에 의한 배급이 실질적으

로 중단됨에 따라 국가-기업-노동자간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

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식량 및 생필품 배급을 수단으로 한 국가의 노동자 

통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이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기업이 지게 되었다. 기업이 어떻게든 생산하고, 돈을 벌어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다. 

“1995년경부터 기업소 노동자들의 생활은 기업소가 책임지라는 지

시가 위로부터 분명하게 하달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소 생산물을 일정

하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77)

아무리 노동자의 생계를 기업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기업-노동자 관계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부양하는 관계는 아니

76) 안주탄광연합기업소 부직장장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다. 이 외에도 많은 탈북자들이 지배인이나 당비서의 집
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77) 성진제강소 여맹지도원 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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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의 지속이 최대의 목표였던 1990년대의 북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기업의 모든 종사자들을 동원하였으며,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동자

들은 기업의 생산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재조달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

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생산물을 암시장에 판매하여 기업의 화폐수입 확보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결과 노동자들은 기업으로부터 화폐

임금을 지불받거나 식량, 혹은 식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업 생산물을 배분

받았다.

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과 노동자간에는 이전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 관계가 발전하였다. 생산여건이 악화되

어 공장에 출근해서 일할 거리가 많지 않게 되자 기업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액상

계획을 달성하고, 노동자들에 일정한 임금(화폐 임금이든 식량 혹은 생산물 

임금이든)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폐적 수입이 필요한데, 생산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필요한 화폐수입의 일부를 충당하

는 것이다.
78)
 노동자들은 기업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그 반대급부로 출근하

는 대신 장사를 하든지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불하고 

일 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탈북자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무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받게 될 법적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이

다. 또한 가끔 자재가 조달되어서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식량 등이 배급될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출근하여 노동하면 

생산물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노동자도 생산이 

이루어질 때는 수시로 출근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특정한 시기에 식량 등의 

배급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기업에 적을 둔 사람들에게만 

배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적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자체가 노동자

들을 조직하여 기업 외부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78) 생산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부에서 금을 노동자
당 얼마씩 바치라는 지령이 내려오는데 노동자들이 금을 바칠 능력이 없다. 몇몇 사람이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장사하는 대가로 전체 노동자들이 바쳐야 할 금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천연스레트공장 사로
청 위원장 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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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지만 기업 자체에서 조직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일종의 보험처럼 기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보험기능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노동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수취한다

고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의 계약과는 다르지만 기업과 노동

자간에 일종의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간의 이러한 관계는 주로 지방 산업공장에서 발생하며, 대규

모 중앙공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식량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생산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대규모 중앙공장에서도 나타나

고 있지만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대규모 중앙공장

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대규모 중앙공장에

서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훨씬 엄격하여 기업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이탈은 

훨씬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당 조직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기업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당 조직

에 의한 정치사업에는 참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그 빈도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더구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산

된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노동자들도 이러한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종업원

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장사나 외국에 있는 친지의 

도움 등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노동자들은 기업 지배인 및 당비서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당 조직

의 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79)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및 당의 노동자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 공백을 

기업과 노동자간의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아직 본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법적인 

수단에 의해 기업, 실제로는 국가 및 당에 종속된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지배인의 통제력이 강화

79) 성진제강소 여맹 지도원 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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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인은 여전히 노동자의 고용과 해

고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지배인과 노동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라기

보다는 생산의 지속과 생존을 위해 국가의 형식적 통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담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기업에 의한 시장관계의 자기조직화와 확산

(1) 자발적인 시장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 경제의 조정양식인 계획화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즉,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라는 극단적인 사전적 조정 양식이 약화되고, 기업 간 거래라

는 일종의 사후적 조정 양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양식은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나 당국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일탈행위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다. 사실 공식적

인 제도로서 ‘일원화‧세부화’ 계획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 제도

를 뒷받침할 물적 토대가 붕괴된 상황에서 계획당국이나 중간관리기관 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기업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이들에

게 주어진 선택지였는데, 1990년대 북한 당국은 새로운 관계를 암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였다. 

기업들은 공식적인 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재생산의 지속을 위해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계획화 체계에서 벗어나 

물물교환이나 현금거래를 통해서 물자를 조달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처분한

다. 이 때 물자의 조달이나 생산된 제품의 처분이 어떠한 명령이나 혹은 공식

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혹은 기업과 

개인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매개하는 것은 ‘가격’이다. 따라서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일종의 시장조정양

식이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 즉 생산의 지속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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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시장거래를 통하여 물자를 ‘구매’하고,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가 1990년대 북한 

기업 행동양식 변화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990년대

의 자발적인 시장화가 물물교환이라는 퇴행적 형태로 발현되기는 하였지만, 

이 기업 간 거래는 1990년대의 극단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일부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생존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업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인 시장화라는 새로운 행태의 

발생은 기업과 기업외부의 감독기관간의 관계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으

로는 물자공급능력이 약화된 중간관리기관의 역할이 형식화되고, 동시에 공

식적인 제도를 우회하기 위하여 기업과 중간관리 기관이 담합하기도 한다.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을 지속하는 기업은 생존을 위한 

가치의 근원이 되며, 이 생존수단을 둘러싸고 기업과 기업외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감독기관 및 권력기관도 이 새로운 관계에 포섭되

고 있다.  

사실 기업의 일탈행위는 1990년대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계획화 체계에서 

벗어난 행위는 항상 존재해 왔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하에서 공식

적인 기업관리제도가 행위적/기능적 정합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일탈행위들이 강화 피드백을 통하여 확산되고, 증폭됨에 

따라 시장화라는 형태로 자기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식적인 기업관리제도가 기업들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일탈 행위가 사전에 계획화되지 않은 

거래라는 일종의 시장관계를 창출해 내었고, 이러한 시장관계가 기업의 재생

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함에 따라 자기 조직화되고 확산되어 나간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생존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

은 사멸되었다. 계획화 체계를 우회한 기업간 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계획화

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자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다시 계획화되

지 않은 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업간 거래가 확산되어 나가는, 말하자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치게 된 것

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화 과정은 기업과 계획기구, 중간관리기관, 감독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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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이들 관리 

및 감독기구들이 기업에 의한 시장화를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제도화라는 형태의 선별 과정이 이 시기에는 진행되

지 못하였지만 일종의 사회적 선별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

장화는 사회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관리 및 감독기구와의 관계 변화는 기업경영의 제 측면에서 

통제권이 중앙당국으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며, 기업에 대한 외부 감독기관

의 감독‧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즉 내부자 통제(insider 

control) 경향
80)

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

이 획득한 통제권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라기보다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

권의 측면이 강하고, 이런 점에서 내부자에 의한 국유자산의 침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90년대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는 공식적인 제도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시장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거래가 물물교환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시장관계가 합법의 영역에 속하지 

못하고, 당국이 현금거래를 강력하게 통제하였으며, 화폐적 거래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현금이 기업 내부에 축적되거나 유통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소

규모 기업간, 혹은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현금거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기업간 거래, 특히 대규모 국유기업 간의 자발적인 거래의 대부분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비록 물자간 상대가격이라는 일종의 가격이 

거래를 매개하였지만, 현대적인 대규모 기업간의 물물교환이 효율성을 담보

하기는 힘들다. 특히 전국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규모 중앙기업간의 교환이 

석탄-식량, 석탄-식량-기계 간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계획화 체계

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던 전국적인 규모의 조정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물교환은 

개별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며, 그런 점에서 1990년

80) 내부자 통제 개념은 Aoki, M., “Controling Insider Control: Issu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 
Economies,” in Aoki, M. and H. Kim eds.,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al Economies, 1995의 개
념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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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북한경제의 재생산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교환이 

매우 국지적인 규모에서의 조정만을 이룰 수 있을 뿐이며, 전국적인 규모에

서의 조정은 오히려 파괴한다는 점에서 계획화 체계에 비해서 퇴행적인 측면

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북한의 자발적인 시장화는 퇴행적 시장화

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생존을 위한 내부자들의 담합과 새로운 관계의 발생

생존을 위하여 생산의 지속 그 자체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됨에 따라 생산

을 직접 장악하고 있는 지배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기업 내 부분

적인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생산 활동에서 당비서의 권한은 상대적

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공장장 책임제하의 중국의 기업지배

구조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중앙당국의 정책변화보다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시장화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 기업 특유의 현상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지배인이 기업경

영에서 통일적 권한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 조직의 기업경영으

로부터의 분리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자발적 시장화가 진전되

어 나감에 따라 지배인과 당비서의 역할분리는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체계의 붕괴는 이 체계에 착근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 확립된 거래관계, 거래 파트너에 대한 정보 등 체제특수적 자산의 가치

를 크게 감소시킨다. 반면 자발적 시장화에 따른 새로운 거래관계의 형성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이러한 거래관계의 형성 자체가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생산과 물자조달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력

을 강화하고 있는 지배인은 새로운 거래관계의 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을 거의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발적 시장화가 진전될

수록 생산과정의 장악력이라는 점에서 지배인과 당비서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의 정치‧사회적 지위의 약화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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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 및 당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간

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기업과 관계를 맺기 시작

하였다. 역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현금수입을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는 기업에 화폐소득을 지불하고,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에게 종업원이라는 지위를 제공하는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형

성되고 있는 것이다. 형식상 기업에 적을 두고 장사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당 조직이 이들을 정치사업 등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는 법적인 강제 이외에는 노동자

를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인 강제 

역시 전략적인 부문이 아닌 지방산업공장 등에서는 그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

고 있다. 

앞에서 이미 북한에서도 초보적인 내부자 통제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자 통제경향의 성격을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내부자들은 구소련‧동구나 

중국 기업의 내부자들과 달리 새롭게 획득한 통제력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생존, 즉 생산의 지속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제도가 기업의 재생산을 보장해 주지 못함에 따라 생산을 통한 

생존을 위해 기업 내‧외부자들 사이에 담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배인과 

당비서간에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일종의 부분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공식적인 규제체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당비서

의 기업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그 필요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당비서들이 지배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비공식적인 경영

활동을 소극적으로 묵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배인과 경영자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분권화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기업간부들과 노동자 등 기업 내 전 구성원들도 광범위한 담합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중간관리기관이나 감독기관간에도 담합관계가 발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담합의 목적은 기업생산의 지속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물의 배분에 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기업소득이나 국유자산의 침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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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담합은 공식적인 체제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생

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자에 의한 기업소득의 

자의적인 재분배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적극적인 이익의 추구

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부자 통제는 

구소련‧동구나 중국에서 발전한 ‘이익추구형’ 내부자 통제와는 구분되는 ‘생

존추구형’ 내부자 통제라고 할 수 있다.
81)
 

3. 국가에 의한 선별로서의 7‧1 조치

가. 7‧1 조치와 기업관리체계 

기업관리, 특히 앞 장에서 검토한 계획화 과정에 있어서의 기업의 통제력 

강화와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7‧1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화 과정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계획화의 영역의 

축소, ‘기업에 의한 계획’의 영역 확대, 계획 이행과정에서의 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 계획화 전반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계획

화의 영역은 국가에서 자재를 공급해 주는 주요 생산영역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은 현재 북한의 기업관리체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화 시스템 전반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물자의 공급을 책임지는 일부 생산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계획화의 주도권이 기업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계획화 

체계가 해체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 계획화의 원칙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규정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기업의 비공식

적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는 공식적인 기업관리체

계에 의해서 일원화‧세부화‧계획화 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81) 북한 내부자 통제 성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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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장 거래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시장과 관련하여 경제관리 개

선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임금 및 가격체계의 부분적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화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장‧기업소에서 생

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시

장에서 공산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이 사실상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8.3 제품이든 혹은 생산재이든 시장

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기업소 차원에서 이들 제품을 종합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의 

영역에 속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 간 거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1990년대의 기업 간 물자거

래는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계획당국의 묵인 하에 비공식적으로 이루

어졌다. 기업 간 물자교류의 제도적 제한성 때문에 물자거래는 물물교환이라

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

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승인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

하지만 애초에 불법이었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진전이다. 그리고 

공식적 체계와 비공식적 행동양식간의 괴리가 심한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이러한 승인과정이라는 것이 기업 간의 거래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 현금거

래가 적어도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는 기업 간 거

래가 묵인되는 상황에서도 현금거래는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 간 거래는 물물교환이라는 퇴행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 간 거래의 형태에 대한 통제가 약화

된 것으로 보인다. 

(1) 국가에 의한 시장화의 사후적 승인

공식적인 제도가 재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관계들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갔다. 그에 따라 기업 간에도 일종의 시장과 유사한 관계가 구축되었으며, 

기업과 기업 외부, 그리고 기업 내부자들 간의 관계 역시 변화되어 나갔다. 

그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기업운영 양식 간의 괴리는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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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관계는 상당한 순기능을 하였으며, 당국 

역시 이러한 순기능을 인식하고,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에 사회적 선별 과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기업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인 시장화가 북한 경제의 생존에 기여하

기는 하였지만, 당국으로서는 공식적인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북한 경제의 재생산 과정을 규정하는 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한편,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이데

올로기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계획규율의 강화’를 통하여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의 현실적 규정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체제에 긴장을 주지 않는 부분

부터 변화된 현실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현실과 공식적 제도와의 

갈등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

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선별과정에서 주어진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경까지 ‘계획규율의 강화’를 

통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장마당에 대한 주기적인 규제나 우리식 사

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계획의 합리화와 계획규율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데, ‘계획규율의 강화’를 통하여 모순을 해결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는 성공

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를 위한 물적 토대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방향의 선별 시도가 약화되고 있는 제도의 

기능적, 행위적 정합성을 결코 강화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경부터 북한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효

성이 떨어지는 계획규율 강화 전략으로부터 계획화 체계의 현실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2002년 7‧1 조치는 이러한 전략변화가 구

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7‧1 조치의 

입안과 이행은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에 대한 또 다른 국가 차원의 

선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1 조치 이전 기업 실무자를 

비롯하여 각 층위의 관련자들의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선별된 정책들이 7‧1 조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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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선별과

정, 혹은 사후적인 승인과정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7‧1 조치를 통하여, 기업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창출되고, 확산되었으며, 

사회적 승인을 받았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의 외곽에 머물렀던 시장관계

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선별과정으로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어느 정도 행위적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대체적으로 이 조치가 기대하고 있는 방향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전체 경제운

영 체계의 변화가 아닌, 매우 부분적인 조치이며,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모순

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가진 기능적 정합성의 문제를 크게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의 붕괴라는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자발

적인 시장화, 그리고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한 제도화라는 경로를 지나면서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원

형으로부터 시장적 요소가 도입된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 과정의 일단을 완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의 확산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에 미친 영향은 일부 공식

적인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7‧1 조치는 배급제를 크게 수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7‧1 조치가 배급제를 전면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배급제가 거의 작동이 멈춘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가격의 조정, ‘번수입’ 제도의 

도입 등 시장 요소의 도입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7‧1 조치는 

사회주의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실질적으

로 보장해 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공식적

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종업원들을 책임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자재를 조달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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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여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 심지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되게 된다. 

소위 ‘자력갱생’은 이미 1990년대에 북한 경제주체들에게 강요된 현실이었

다. 이렇게 강요된 자력갱생은 북한 기업과 기업내부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활용하도록 추동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7‧1 조치는 북한 당국이 암묵적으로 요구한 자력갱생을 공식적인 신념체계

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와 함

께 사회의 주요 구성원리가 된 것이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해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신념체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든, 

구조조정을 하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의 종사자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기업들은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기업에서 보편적

으로 발생하는 ‘연성예산제약’이 아닌 ‘경성예산제약’하에 있는 기업인 것처

럼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나. 7‧1 조치 이후: 새로운 일탈행위와 자기조직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90년대 기업에 의해서 촉발된 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자발적 시장화를 부분적으로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공식적인 제

도와 현실적인 경제행위 간의 간격을 줄이고, 새로운 관계가 주는 잠재적 

이익을 흡수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7‧1 조치가 1990년대 아래로부터 

발생한 변화들을 모두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일원화‧세부화’ 계획 체계와 대안

의 사업체계는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내에서 

기업간 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자재의 조달 및 생산물의 처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불법 혹은 반 합법

의 영역에 속하였던 행위들이 합법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장 간부들에 의한 자체적인 물자확보 노력이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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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계획규율’을 어기는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 생산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행위가 된 것이다. 생산된 제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간 거래를 통한 처분이 합법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는데, 현금거

래의 확립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90년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

간 물자거래에서 현금거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 물물교환이라

는 퇴행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도입되고, 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임의 처분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용인됨에 

따라 기업간 물자거래에 있어서 물물교환이라는 제약이 제거되었다.82)   

뿐만 아니다.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이전에 불법‧비합법의 

영역에 머물렀던 행위들이 합법적인 행위로 승인함으로써 제도와 기업 행위

간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제공

한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기업 간 거래가 그러한 영역에 속한다. 7‧1 조치는 기업 간 거래를 위하여 

일종의 도매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기업들은 

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에서의 거래보다 시장

을 통하여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후자의 행위는 여전히 비공식적 행위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7‧1 조치가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라는 공식적인 공간을 제공함

에 따라 합법·비합법을 포함한 기업 간 거래 시장 자체가 보다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7‧1 조치는 이 조치를 도입한 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1990

년대 기업에 의해서 촉발된 새로운 관계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재만 조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시장에서

의 수요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한다.
83)
 공식적인 

82) “자재는 현금을 주고 사온다. 이전에는 행표만으로 거래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게나 필요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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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탈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의 전면화는 시장을 활용하는 기

업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일탈행위들이 확산되고, 자기조

직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시장관계가 공식적으로 허용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력갱생에 기여하

는 것이라면 어떠한 시장관계도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신념체계가 

요구하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전면화는 또한 7‧1 조치는 기업 내부자 간의 권한배분 구조의 

변화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7‧1 조치가 지배인과 당비서, 지배인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 등에 관한 명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1990

년대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지배인 등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내부자들의 상대적인 권한강화 경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7‧1 조치 이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은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 강화는 제도로서 주

어졌다기보다는 자력갱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승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지배인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

를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특정 정책 등을 위하여 기업에 신규 노동력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종종 기업의 의사에 반한 신규 노동력 배치를 무산

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력을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 

기업들로서는 필요한 노동력만을 보유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실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

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

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노동력의 배분은 기업

이 아니라 당조직 및 노동자관리구 등 행정조직의 권한이다. 따라서 신규 

83) “자재를 조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어디에서 물자를 조달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8‧3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된다.” (남포항 재정경리부 출신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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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배분을 둘러싸고 기업과 당조직 및 행정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적어도 원치 않은 신규 노동자를 거부할 

실질적인 권한은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84)85)

 

마지막으로, 7‧1 조치 이후 확산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포착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기관, 기업과 기업 등간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특정의 기업이나 기관에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스스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

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있지만, 그 권한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개인에

게 대가를 받고 그 권한의 일부를 양도하기도 하며, 일정한 자금력을 가진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기업이나 기관 소속이라는 

자격을 획득하여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개인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어 이러한 관계가 기업 형태로까지 발전

하는 경우는 아직 없지만, 제한적이지만 생산수단을 가지고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관계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의 하나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양 

등지에서 신의주로의 여객의 수송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신의주로 

가고자 하는 개인들은 상당한 지불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국가기관이 충분한 

수송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이 형성된다.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업소나 기관이 버스를 살 수 있는 개인에게 버스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버스 사업을 하도록 하며, 이 사업가

는 자신이 구입한 버스를 가지고 일종의 여객 수송사업을 하는 것이다.
86)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발전하여, 평성이나 신의주 등에는 비공식적인 터미널

이 형성될 정도라고 한다.
87)
 

84) 기업의 불필요한 신규 노동력 배치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고되고 있다. 북한당
국은 최근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의 연령을 크게 높이고 그 결과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여성 노동자들을 
기업에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기업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5호 참조.  

85) “원치 않는 노동자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며, 먹여 살릴 능력
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 위에서도 어쩔 수 없다.”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86) 기관‧기업소와 개인 간의 계약 관계는 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소되며, 이 경우 버스의 처분권은 개인에
게 주어진다. 버스를 소유한 개인은 계약 조건이 맞는 다른 기관‧기업소와 계약을 맺어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87) 평성-신의주간의 운임은 15,000원, 평성-순천간 운임은 3,000원 정도라고 한다.(친척 방문차 중국에 온 북
한 주민). 



제
6
장
-
북
한 

기
업
의 

변
화
와

행
위
자 

분
석

177

최근 평양 등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매대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약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설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앞서 버스 운송사업의 예를 

다시 들면,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기존의 기관, 기업소와 계약을 맺는 대신 

지방 인민위원회 등과 계약을 맺어 버스 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체를 신설하고, 

그 사업체의 사장이 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도 명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은 지방인민위원회의 소유가 되지만, 자산 처분권

과 이익 수취권 등 실질적인 소유권은 버스를 제공한 개인이 가지게 된다.  

비공식적인 계약관계는 기업과 개인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과 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무역권의 거래가 대표적인 것인데, 최근

에는 중국으로부터 광물, 수산물 등 1차산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대외 무역권은 없지만 중국 측과 

직접 거래선을 가진 기업이 대외 무역권을 가진 기업소로부터 특정 품목의 

무역권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여서 무역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기업이 재생산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하여 시장관계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윤이 목적이며,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다. 즉, 새로운 일탈 행위이며, 공식적인 제도와 갈등의 

소지가 훨씬 큰 일탈행위이다. 자력갱생이라는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서 

강화되고, 무역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관계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빠르

게 확산되고, 자기조직화 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 및 공식적인 신념체계

와의 갈등 요소가 훨씬 크다. 최근 북한 당국의 대응은 새로운 계약관계의 

이러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4. 평가와 전망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기업은 공식적인 제도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생산의 지속을 위하여 기업간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는 자재와 생산물에 대한 거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화’라고 부를 수 있다. 

자발적 시장화는 공식적인 제도의 물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업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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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뿐만 아니라 중간관리기관 및 감독기관 등 기업 외부자들에게도 생존의 

수단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와의 충돌 상황에서

도 자기조직화가 진행되었다.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중간관리기관 및 감독기구들도 

사실상 승인함에 따라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는 일종의 사회적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확산되어 나갔다. 그 결과  조정양식으로서의 ‘계획의 일원

화‧세부화’ 및 기업지배구조로서의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 규정력이 크게 약

화되었다. 그리고 제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자발적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종의 시장조정이 계획화 체계의 공백을 부분적으

로 대체하는 이중적 조정양식이 1990년대 북한경제의 주된 조정양식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의 복원을 위

한 물적 토대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식적 제도로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및 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고, 확산되는 

시장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 성과를 흡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관계를 제도로 흡수하는 일종의 선별기제와 같은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 행동 양식 간의 간극이 부분적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

이 이 조치에 의해서 확보되고, 정당화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욱 확산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7‧1 조치가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을 새로운 신념체

계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계약관계를 포함한 시장의 활용은 쉽게 정당화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 및 이념체계와 생성 및 확산되고 있는 시장

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기업행동 양식 및 일종의 신념체계가 되고 있는 자력

갱생 간의 갈등이 완화되기 보다는 증폭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진화과정 즉, 급속한 체제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별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행동

양식 및 신념체계가 확산되는 것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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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경부터 시도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는 북

한 당국이 일단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 사재기와 

시세 조종 등 시장을 이용한 축재행위가 강력하게 비판되고, 통제되었다. 

종합 시장 자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일반 주민의 상업적 활동 등도 

제약이 가해졌다. 북한 당국의 통제가 주로 시장 유통의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7‧1 조치 이후의 일탈행위가 단순한 상업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축적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심화

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적 행위의 

확산은 배급제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이다. 공

식적인 식량 배급 체계를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량의 거래를 통제하려

는 시도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자력갱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한 통제는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도 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와 달리 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려는 명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

도 기업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50일 전투와 같은 

대중동원 방식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동원 정책은 노동력과 자

원의 집중 투입을 통하여 단기간에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 운영에 대한 상부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흐름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0일 전투와 같은 

방식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1990년대 이후의 

시장화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선별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이러한 선별 시도는 사회적 저항과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배급체계를 복구하는 것 역시 현재의 식량사정

을 감안한다면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강요된 

자력갱생이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관계가 생성되면, 강력한 제어 기제가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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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확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확산되는 시장은 다시 이 시장이 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경제의 물적 토대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한당국의 시도

는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행위 간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7‧1 조치와 같은 선별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공식적인 

제도로 승인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결국, 중앙집중적 계획경

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과정

을 반복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기존의 경제관리체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선별 및 제도화

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탈 행위에 의해서 자기조직화하는 시장화의 흐름

을 효과적으로 체제내로 흡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의 발생 원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관리체계

를 포함한 북한 경제 시스템의 점진적인 진화, 혹은 진화 방향은 개별 행위자

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시장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

로 선별하여 제도화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성과를 개선시

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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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접근방법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존

재하는가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일반이론이라 

할 수 있는 복잡계적인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찾

아낸 복잡계적인 접근방법이 과연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복잡계적 방법이 동원될 경우 북한의 시장화 연

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검토하였다. 우리가 이처럼 조심스럽고 어려

운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복잡계적 접근

방법을 굳이 검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시장화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이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시장과 이행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정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외부세계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모두를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현안임에 틀림

없다. 북한경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주제에 매달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

나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화에 대한 우리의 

연구결과는 참담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북

한의 시장화가 과연 북한경제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가’와 관련하여 서로 

편을 갈라 양쪽을 노려보고 지내온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열정의 부족이나 기교의 부재

와 같은 연구자들의 무능력에서 유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연구자가 이 주제에 매달렸으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참담하다는 사실이 결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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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식의 갭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20년 전에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20년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의 또 다른 20년 전에 이미 그 속에는 시장이 존재했고 또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가 모두 무너

지고, 또한 북한경제마저 무너진 이후 10년 동안 시장이 꽃을 피웠고, 이것이 

다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된 것은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난 오늘의 일이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연구자의 인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북한의 시장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역시 이처럼 쉽고 필연적인 

길을 답습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을 인식하기 위해 20년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의 또 다른 20년 전에 나타났던 시장에 대한 기억

을 투사했던 것이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우지만, 사람의 상상력은 역사의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먼 옛날 사회주의의 기억 속에 불완전하게 존재

하는 시장을 끄집어내어 오늘날의 북한에 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란 생동하는 풍부한 역사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북한의 현실을 우리의 

구닥다리 인식으로는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이러한 

인식의 갭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갭을 극복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우리의 성과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려한다. 우리가 이 글에서 듣기에도 생소한 복잡계적 접근방법을 

검토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글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복잡계적 접근방법이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방법 보다 더욱 우월하고 현실 

적합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이를 통해 북한시장화 연구의 패러

다임 시프트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우 전문적인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작성한 다섯 편의 개별 논문을 하나의 연속된 장으로 묶어 

이들을 모두 읽고나면, 마치 한 사람이 북한시장화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 

시프트의 필요성을 수미일관하게 논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시도하

였다. 이 글의 2장에서 기존 북한시장화 연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복잡계적 접근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토론하고, 이를 받아 3장에서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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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적 방법이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해 ‘맞춤 분석틀’을 제공할 있는가를 

검토하며, 4장에서는 다시 이러한 맞춤 분석틀을 토대로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반을 재해석하며, 5장과 6장에서는 이러한 시장화 과정의 세부 사항인 기

업과 개별 시장행위자의 행태분석을 시도한 것이 모두 이러한 논증의 느낌을 

주기 위한 배치였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여

기에서 이러한 시도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앞서의 다섯 

편 논문들을 또 다시 특정의 개인이 수미일관한 방식으로 재편집하여 제시하

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개별 연구

자가 쏟아 부은 노력에 반하는 일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이들의 내용 모두를 

읽어 낸 독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쓴이들은 이 글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역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단어의 생경함이나 내용의 

생소함에 대해 다시금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경함

과 생소함을 만들어 냈던 글 쓸 당시 우리들의 사고를 여전히 떠올릴 수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자극을 받는 사실

에 놀라기도 한다. 모든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은 생경하고 생소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생경함과 생소함이 가져오는 기분 좋은 자극이 있기에 누구나 

한번쯤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에 나설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 글쓴이

들은 이 글에서 비춰지는 생경함과 생소함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으

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 

글의 처음부터 끝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벌써 알아차리겠지만, 이 글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글의 2장에서 우리는 복잡계적인 방법의 도입 필요성

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의 성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생산해낼 수 있음을 보이는 동시에,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방

법으로는 도전하지 못했던 시장과 이행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들에서 전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시도한 부분은 전자뿐이다. 복잡계적 접근방법을 도입할 경우 북한 

시장화 연구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는 아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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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이 글의 후속 편에서 보다 체계

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다만, 첨언한다면, 복잡계적 접근방법은 매우 유연

하고 열린 방법론 체계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등장 했던 수많은 이행경제학(economics of transition)의 

모델과 테크닉 같은 유산들뿐 아니라, 현대 경제학이 구축해 놓은 방대하고

도 엄밀한 수리 계량적 분석기법 역시 모두 복잡계적 패러다임 속에서 숨 

쉴 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도전하지 않았던 앞의 후자 

부분을 보이는 일 역시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생경하지만 아름답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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